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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시계의 재정운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것입니다. 법안비용추계제도는 재정수반법률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소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임에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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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하여, 법안비용추계의 절차, 방법 및 기법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초판 발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600건 이상의 법안비용추계서를 

제공해왔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법안비용추계의 다양한 기법과 전문지식 

등을 금번 발간하는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지출편)｣에 담았습니다.

동 책자는 총 제4장, 2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법안

비용추계제도의 의의와 연혁 등을 소개하였고, 제2장에서는 법안비용

추계의 원리와 방법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총 29개의 

재정수반법안에 대해 비용추계의 실제를 보여주었고, 제4장에서는 법안

비용추계에 필요한 추계정보의 내용 및 출처를 상임위원회별로 정리

하였습니다. 특히 부록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조례안 비용추계의 기법과 실제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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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국가재정이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 효율적

으로 운용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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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비용추계제도 개관

법안비용추계제도는 법안 등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산함으로써, 거시적으로는 국가 재정적자를 통제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미시적으로는 개별 법안의 효율

성을 따져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안비용추계제도를 중심으로 법안비용

추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

보기로 한다.





Ⅰ.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의의 11

제1장 법안비용추계제도 개관

Ⅰ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의의

1.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도입 배경

법안비용추계제도1)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적절히 통제하고 법률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소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사회적 법치국가가 등장하면서 도시화, 산업화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법의 형태로 양산되었으며 그 결과 정부 규모는 비대해지고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정책은 한 번 시행되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입법관리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의회의 입법은 많은 경우 지방정부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한다. 특히 지방

정부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의무화 하거나 지방정부로 

하여금 법 집행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경우 지방정부는 가중된 재정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2)

법안비용추계는 이와 같이 입법의 재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배경에서 등장하였다.

1) 미국이 1974년도에 최초로 도입하여 이미 제도화된 상태이며,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의 국가들도 최근 법안비용추계를 그 내용의 일부로 하고 있는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2) 미국은「자금지원 없는 위임명령 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을 

통해 1982년도부터 주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비용을 추계하기 시작하

였다. 우리나라도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이나 예산안 등을 입안 계획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

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제25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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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비용추계의 개념 및 특징

가. 개 념

법안비용추계란 ʻʻ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ʼʼ을 말한다.3)

나. 개념적 특징

법안비용추계의 개념적 특징은 비용추계의 대상, 내용, 목적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를 수반하는 의안을 

대상으로 한다.

비용추계는 ʻ의안ʼ을 대상으로 한다. ʻ의안ʼ은 ʻ법안ʼ 또는 ʻ법률안ʼ을 보다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3) 본 책에서는 ʻ법안비용추계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ʻ의안비용추계ʼ라는 용어가 현행 

「국회법」등의 규정체계와 국회의 의사(議事) 처리 절차･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정확한 개념적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회법」제79조의2는 동조의 제목을 ʻ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ʼ이라고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ʻ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ʼ으로, 제2항에서는 ʻ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

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ʼ라는 법문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과, 국회규칙인 「의안

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ʻ비용추계서ʼ에 대하여 ʻʻ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

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ʼ̓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ʻ법안ʼ이라는 용어보다는 

ʻ의안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국회법｣과의 통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국회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법안비용추계라는 용어를 일반적

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책 역시 개념적 혼동을 막기 위하여 ʻ법안비용추계ʼ
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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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Bills)의 개념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4)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안의 개념은 ʻʻ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것ʼʼ을 말한다.

이러한 의안의 종류에는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예산안･결산･동의안･
감사청구안･징계요구안･선출안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의안이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5)하는 의안에 

한해서만 비용추계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ʻ재정을 수반ʼ한다는 의미는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6) 

따라서「국회법」제79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의 규정

이나, 국회규칙인「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률안

뿐만 아니라, 재정을 수반하는 동의안 등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안을 제외한 다른 의안이 재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과「국가재정법」제87조7)에서는 법률

안에 대하여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4) 국회법은 제36조, 제79조 등에서 의안(또는 議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안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bill/WebContents/Summary.htm)에서 의안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다. 

5) 이하에서는 ʻʻ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ʼʼ이라는 표현을 ʻʻ재정을 수반ʼʼ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6) ʻʻ재정지출ʼʼ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

법」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하고, ʻʻ재정수입ʼʼ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참조). ｢국회법」등에서는 ʻ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변동ʼ을 ʻ비용ʼ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7)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

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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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만을 추계한다.

법안비용추계는 해당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만을 추계한다. 

따라서 법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간접적, 부수적, 2차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영향은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8)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법안에 수반되는 영향은 크게 재정적 영향과 

비재정적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적 영향은 해당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9)을 의미하는 반면, 비재정적 영향은 법안이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재정적 영향은 다시 해당 의안이 

직접적으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을 초래하는 경우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의 결과로 간접적으로 재정의 증감을 초래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8) 예를 들면, (자동차의 사용 및 규제에 관한 ʻAʼ라는 법안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ʻAʼ 법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행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유류 사용량이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류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부수적 영향에 불과하므로, ʻAʼ 법안은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안비용추계 대상에서 부수적, 이차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제외 

이유는 기술적으로 이를 추계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고려 외에도 부수적, 추계자의 주관

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따라서 법안비용추계 결과를 통해 

해당 법안의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 영향까지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는 비용추계서에 이를 언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9) 재정적 영향이란 법안의 시행에 소요되는 모든 재정적 비용을 부담주체별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회계장부상 현금주의에 입각한 비용의 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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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추계한다.

법안비용추계는 그 시기를 기준으로 사전추계와 사후추계로 나눌 수 

있다. 사전추계는 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해당 법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고, 사후추계는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해당 법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현행 법안비용추계제도는 사전추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법안이 

국회에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기 전에 미리 동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향후 5년간 발생할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증감액에 대하여 미리 추계하는 

것이다. 

다만,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회를 통과한 후에라도 비용추계를 통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추계할 필요가 있다.10) 

10) 사후적 비용추계를 통하여 산출된 재정소요를 기존 법(률)에 의한 재정소요(기준선전망, 

baseline)에 합하면 장래의 총 재정소요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미 의회예산처(CBO)의 

경우도 연초에 기준선전망을 제공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재정수반법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예산위원회에 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의회의 예산과정

에서 ʻ재정지킴이ʼ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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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의 법안비용추계제도

1. 연 혁

가. 제16대국회 이전

국회는 1973년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재정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의안에 

대하여 예산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11) 실제 첨부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도부터였으며, 예산명세서가 첨부된 의원발의법안은 제13대국회

(1988. 5. 30 ~ 1992. 5. 29)부터 16대국회(2000. 5. 30 ~ 2004. 5. 29)

까지 예산명세서 첨부가 필요한 전체 의안의 3.8%(121건/3,171건)에 불과

할 정도로 미미하였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는 ｢법제업무운영규정｣(1999. 10. 30) 및 동 시

행규칙(1999. 11. 30)의 개정으로 2000년부터 비용추계가 시행되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였다.

11) (구)｢국회법｣제73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은 5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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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역대 제안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현황 

(단위: 건, %)

의원발의 정부제출 위원회제안 합  계

발의
법안

추계서
첨부

제출
법안

추계서
첨부

제안
법안

추계서
첨부

제출
법안

추계서
첨부

첨부
율

제13대 462 20 368 0 108 0 938 20 2.1

제14대 252 12 581 0 69 0 902 12 1.3

제15대 806 13 807 0 338 0 1,951 13 0.7

제16대 1,651 76 595 0 261 0 2,507 76 3.0

제17대 5,728 1,367 1,102 243 659 17 7,489 1,628 21.7

제18대 11,016 3,854 1,683 518 969 9 13,668 4,381 32.1 

주: 제18대국회는 2011년 말 기준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나. 제17대국회 이후

비용추계서12)의 제출이 활성화된 것은 제17대국회(2004. 5. 30 ~

2008. 5. 29)부터이고, 제17대국회 1,628건, 제18대국회(2008. 5. 30 ~ )는 

2011년 말까지 4,381건의 비용추계서가 법안에 첨부되어 제출되었다. 

2003. 7. 18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신설되었고, 2004. 

6.16부터 법안비용추계를 시작하였다.

2005년 7월에는 ｢국회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13)하여 정부가 재정수반의

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외에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까지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였다.

12) (구)｢국회법｣에서는 예산명세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05년 7월 개정된 ｢국회법｣
은 ʻʻ비용에 대한 추계서ʼʼ라고 표현을 변경하였다. 

13) 비용추계의 근거 규정인 제7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79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의원

발의의안 외에 위원회제안 의안과 정부제출 의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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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재정법｣의 제정(2006. 10. 4)으로 정부가 제출하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하였다.14)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0년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66조의3을 신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15)

 [표 1-2] 비용추계제도 연혁 

일  자 주 요 내 용

1973. 02. 07. ｢국회법｣제73조제2항을 개정하여 예산명세서제도 도입

1988. 07. 18.
예산명세서를 첨부한 최초의 법안(｢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덕규의원 대표발의))이 제출

1998. 03. 18. ｢국회법｣제79조제2항을 개정하여 예산명세서제도 지속시킴

2003. 07. 18. 국회예산정책처 설치를 위한 ｢국회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개정

2004. 06. 16.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세수추계팀 비용추계업무 시작

2005. 07. 28. ｢국회법｣ 제79조의2를 신설하여 비용추계제도 도입

2006. 09. 08.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정

2006. 09. 26.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제정

2006. 10.  4.
｢국가재정법｣ 제정. 동법 제87조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재정수반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

2010. 07. 14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신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4) 같은 해 12월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대한 사항(제40조) 등을 구체화하였다.

15)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

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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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제17대 국회의 재정수반법안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비율16)은 21.7% 

(1,628건/7,489건)이고 17대 국회 임기 말인 2008년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제18대국회(2008. 5. 30 ~)에서 2011년 말까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비율은 32.1%(4,381건/13,668건)로 제17대 국회보다 

높은 첨부율을 보이고 있다.

의원발의법안은 제17대국회 5,728건에서 제18대국회에는 92.3%가 

증가한 11,016건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율도 제17대국회 

23.9%(1,367건/5,728건)에서 제18대국회에는 35.0%(3,854건/11,016건)로 

대폭 증가하였다.

정부제출법안은 제17대국회　1,102건에서 제18대국회에는 52.7%가 증가한 

1,683건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율도 제17대국회 22.1% 

(243건/1,102건)에서 제18대국회에는 30.8%(518건/1,683건)로 증가하

였다.

한편 제18대국회 위원회제안 법안은 969건으로 제17대국회 659건 대비 

47% 증가하였으나, 비용추계서 첨부율은 제17대국회 2.6%(17건/659건)

에서 제18대국회 0.9% (9건/969건)로 첨부율과 첨부 건수 모두 감소하였다.

위원회제안 법안의 경우, 대부분 위원회 대안으로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확률이 높으며, 또한 유사한 개별법안들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는 과정

에서 재정수반 요인들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법안통과에 따른 재정부담을 

제대로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위원회제안 법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 비용추계서 첨부 건수 및 비율은 세수추계서와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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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제17대국회 이후 재정수반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현황 

(단위: 건, %)

의원발의 정부제출 위원회제안 합  계

전체
첨부

(첨부율)
전체

첨부
(첨부율)

전체
첨부

(첨부율)
전체

첨부
(첨부율)

제

17

대

2004

(5.30~)

807 149

(18.5)

201 0

(0.0)

50 0

(0.0)

1,058 149

(14.1)

2005
1,817 331

(18.2)

242 23

(9.5)

174 3

(1.7)

2,233 357

(16.0)

2006
1,452 317

(21.8)

325 64

(19.7)

165 5

(3.0)

1,942 386

(19.9)

2007
1,476 513

(34.8)

319 149

(46.7)

192 6

(3.1)

1,987 669

(33.7)

2008

(~5.29)

176 57

(32.4)

15 7

(46.7)

78 3

(3.8)

269 67

(24.9)

계
5,728 1,367

(23.9)

1,102 243

(22.1)

659 17

(2.6)

7,489 1,628

(21.7)

제

18

대

2008

(5.30~)

2,675 782

(29.2)

548 175

(31.9)

37 0

(0.0)

3,260 957

(29.4)

2009
3,009 1,099

(36.5)

399 123

(30.8)

272 9

(3.3)

3,680 1,231

(33.5)

2010
2,439 906

(37.1)

406 108

(26.6)

166 0

(0.0)

3,011 1,014

(33.7)

2011

(~12.31)

2,893 1,067

(36.9)

330 112

(33.9)

494 0

(0.0)

3,717 1,179

(31.7)

계
11,016 3,854

(35.0)

1,683 518

(30.8)

969 9

(0.9)

13,668 4,381

(32.1)

주: 제18대국회는 2011년 말 기준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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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제17대 및 제18대국회 법안 중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건수 

(단위: 건)

주: 제18대국회는 2011년 말 기준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17대 국회의 재정수반법안 1,628건 중에서 세수추계서를 제외한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건수는 1,456건이고,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4년 144건

에서 2007년까지 560건으로 증가 하였다.

제18대 국회의 경우 재정수반법안 4,381건 중에서 세수추계서를 제외한 

비용추계서 첨부 건수는 3,622건으로 제17대 국회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미첨부 제3호 사유인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사실상 추계를 하지 않고 대신 미첨부사유서를 붙인 건수가 47.9%인 

1,736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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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연도별 비용추계서 첨부법안 건수 및 유형 

(단위: 건, %)

대수 연  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합  계
제1호 제3호 기 타

제

17

대

2004
124

(86.1)

19

(13.2)

1

(0.7)

0

(0.0)

144

(100.0)

2005
272

(77.3)

51

(14.5)

12

(3.4)

17

(4.8)

352

(100.0)

2006
165

(48.1)

78

(22.7)

55

(16.0)

45

(13.1)

343

(100.0)

2007
199

(35.5)

175

(31.3)

147

(26.3)

39

(7.0)

560

(100.0)

2008

(~5.29)

16

(28.1)

16

(28.1)

23

(40.4)

2

(3.5)

57

(100.0)

소 계
776

(53.3)

339

(23.3)

238

(16.3)

103

(7.1)

1,456

(100.0)

제

18

대

2008

(5.30~)

209

(26.9)

207

(26.7)

354

(45.6)

6

(0.8)

776

(100.0)

2009
246

(24.0)

264

(25.8)

506

(49.4)

8

(0.8)

1,024

(100.0)

2010
275

(32.0)

201

(23.4)

382

(44.4)

2

(0.2)

860

(100.0)

2011
265

(27.5)

192

(20.0)

494

(51.4)

11

(1.1)

962

(100.0)

소 계
995

(27.5)

864

(23.9)

1,736

(47.9)

27

(0.7)

3,622

(100.0)

합  계 1,771 1,203 1,974 130 5,078

주: 1. ʻ제1호사유ʼ는 ʻ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ʼ임

2. ʻ제3호사유ʼ는 ʻ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ʼ임

3. ʻ기타ʼ는 ʻ제2호사유ʼ인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와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새로운 비용이 소요되지 않거나, 재정수반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한 경우를 의미함

4. 미첨부사유를 두 가지 이상 제시한 경우에는 ʻ제3호사유ʼ가 포함된 경우 ʻ제3호사유ʼ로 보았고, 

ʻ제1호사유ʼ와 ʻ제2호사유ʼ가 결합된 경우 ʻ제2호사유ʼ로 봄
5. 제18대국회는 2011년 말 기준임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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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중 미첨부 사유서(제3호) 첨부법안의 비율을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연도별로 보면 각각 45.6%(354건/776건), 49.4%(506건

/1,024건), 44.4%(382건/860건), 51.4%(494건/962건)으로 2011년에는 

50%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의원발의법안에서 미첨부 

제3호의 사유서가 많이 첨부되고 있기 때문이며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제18대국회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제3호 첨부 법안 건수 

(단위: 건)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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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비용추계의 원리와 방법

법안비용추계는 기본적으로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재정상 부담을 객관적으로 추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비용추계와는 

구별되는 그 원리와 방법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과 예산이

별도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예산이 법률의 수권 없이도 편성된다는 점에서

체계화된 접근방법이 더욱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먼저 비용추계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켜야 할 비용

추계의 원칙과 절차를 소개하고, 법안비용추계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설명한 다음, 법안비용추계에 활용될 수 있는 추계기법을 예제를 곁들여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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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비용추계의 원리

1. 법안비용추계의 원칙

가. 명시성

추계자는 추계치의 도출과정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단순히 숫자나 도표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추계의 근거를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추계근거에는 일반적으로 자료 제공원과 주요 가정이 포함되며, 추계치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적시성

재정수반법안에 첨부되는 비용추계서가 법안심의과정에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의뢰자(의원 또는 위원회)가 원하는 기일 안에 비용추계서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양한 단가정보나 관련 자료를 

획득･분석하기가 어렵거나, 법안에 포함된 다양한 조문의 비용을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의 적절한 안배뿐만 아니라 예산

영향의 가능성이 가장 큰 항목에 집중하여 제한된 시간과 정보를 바탕으로 

적시에 비용추계서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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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정성

비용추계의 업무영역은 의뢰서에 포함된 조문 분석(Analysis of text 

as written)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법안 조문에 의뢰자의 의도가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자에 대한 질문, 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불명확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문의 법적, 정책적 오류를 시정할 수도 있다. 

라. 가치중립성

비용추계는 특정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 법안의 목적 달성 여부, 법안으로 

초래되는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의 존재여부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비용추계는 예산 지출 및 세입에 대한 법안의 

직접적 효과에 한정하여야 한다.

마. 신뢰성

추계치 산정에 있어 추계자는 가능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하며,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공식적이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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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비용추계의 절차 

비용추계서는 법안 해석 및 추계대상의 확인, 추계계획 및 수집자료 확인, 

자료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추계서의 작성과 검토의 4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림 2-1] 참조)

가. 법안비용추계 절차의 특징

(1) 단계의 순차성

법안비용추계의 각 단계는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의 특징, 자료수집의 가능성 등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다. 다만, 

순서가 바뀔 때는 추계의 정확성의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추계 

내용의 논리적 완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단계의 순환성

법안비용추계의 각 단계는 순환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법안을 

해석하고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추계 대상 조항을 확인

하고 추계 계획을 수립하면 추계에 필요한 자료가 확정이 된다. 그런데 

수집하기로 한 자료가 실제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전단계로 돌아

가서 추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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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법안비용추계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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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용추계 단계별 설명

(1) 법안해석 및 추계대상 확인

법안비용추계는 의뢰된 법안이 비용추계의 대상, 즉 재정수반법안인지, 

그리고 비용추계가 필요한지에 대해 확인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1) 이 과정이 잘못될 경우 후속 절차와 관계없이 추계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의뢰된 해당 법안의 어느 조항이 시행될 경우 재정부담을 수반

하는지, 기존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소요재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분석하여야 한다.

각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안 자체의 문리적 해석 

외에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물론 관련 부처 및 기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법안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2) 특히 부칙에 의해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1)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분석관의 능력은 법 해석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재정수

반조항과 같지만 실제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조항인지는 해당 법안의 다른 조항은 

물론 관련 법률, 관련 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다. 많은 재정을 소요할 

것처럼 보이나 이미 기존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거나, 해당 법안만을 놓고 보면 비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다른 법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여러 

부처가 관련되거나 관련 법이 여러 개인 복잡한 법안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 법률의 규정이 갖는 재정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들이 효과적이다.

    * 추계대상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여 의도한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이 

어떤 절차로 수행되어야 하는가?

    * 법안의 적용과정에 어떤 조직 내지 관리 단위가 포함되는가 그리고 어떤 직무들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가?

       - 새로운 법률이 이미 존재하는 조직단위를 가지고 시행될 수 있는가?

       - 새로운 법률을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가 이미 존재하는 조직단위 내에서 실행

될 수 있는가?

       - 새로운 법률의 시행을 위해 기존 조직과는 달리 새로운 조직단위가 만들어져야 

한다면, 왜 만들어져야 하며 그리고 어떤 유형의 조직단위들이 만들어져야 하는가?

     * 신설조직과 기존조직은 각기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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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법안의 개정이 다른 법률의 문구나 의미에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안에 대한 해석은 

기존의 관련 법률과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3) 국회나 법제처의 법

령정보검색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이라고 하여 모두 추계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조항이 이미 예산이나 기금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라면 추계대상이 아니지만, 의뢰자가 사업확장을 

염두에 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예산이나 기금 사업의 존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되, 이 경우 의뢰자의 의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추계계획 수립 및 수집자료 확인

추계대상을 확인하고 그 의미가 명확히 밝혀지면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추계항목에 대해 어떻게 추계할 것인지, 그렇게 추계할 경우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건축에서 설계도를 작성하고 

작성된 설계에 따라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단계는 다시 세부적으로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재정

수반요인별 예비조사 단계인데 이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단계로서 기존 추계사례가 있는지, 유사사업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집행을 가정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다. 집행의 방식에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 중간매개집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3) 예를 들어 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개별법에서 다시 규정하거나 하는 등 이중적인 법률

규정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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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민간에 위탁하되 그 소요비용만 지원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떠한 집행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비용항목이나 항목별 추계

방식이 달라진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정책분석표를 작성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률은 개략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명령에 위임하거나 집행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법

단계에서 미리 집행방식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구조와 추계산식을 

파악하는 등 추계계획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비용추계담당자는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미리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이상적인 집행현장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 제약 

속에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4) 

다음으로는 특정 집행방식을 가정하면 그에 따라 추계에 필요한 자료가 

한정되는데,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며,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등의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즉, 집행 시나리오를 토대로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항목을 확인하고 각 추계항목별로 추계산식을 세우면 업무량, 단위

원가, 집행률, 신청률 등 추계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엮어서 추계할 것인가(추계산식)를 계획할 수 있게 된다.5) 

다음으로 추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한정되면 각각의 자료가 현실적

으로 수집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료수집이 불가능하면 

추계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만일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

되면 집행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추계산식의 분석단위를 변경하여 추계

4) 예를 들어, 부모부양가족의 자녀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추계를 위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추계담당자가 직접 설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5)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분석단위를 선정하는 것이다. 분석단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업무량이나 단위원가와 같은 수집대상 자료의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면, 수집될 자료도 하위 집단이나 개인적 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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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수집이 불가능하여 

추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참 고> 법안의 비용구조와 비용구조표

재정수반법안은 일정한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에 따라 법안 해석, 

추계 계획, 자료수집 등의 과정이 달리 전개된다.

하나의 법안의 시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총비용이라고 할 때, 총비용은 여러 

비용조항의 합으로 구성되며, 다시 각 비용조항은 여러 하위단위의 비용항목의 합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개별 비용항목은 업무측정단위로 표현되는 업무량과 단위비용의 

곱으로 계산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량은 집행률 또는 신청률에 의해, 단위비용은 

지원율에 의해 한정되기도 한다.

 [그림 2-2] 법안의 비용구조 

 [표 2-1] 비용구조표 예시 

인건비 자산취득비 임차료 운영비

업무측정단위 1인(명) 1인(명) ㎡ 1인(명)

업무량 25명 25명
600㎡

(25명 × 25㎡)
25명

단위원가 45백만원 12백만원 10만원 18백만원

합  계 1,125백만원 300백만원 4,000만원 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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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추계

추계대상 조항의 의미와 사업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고, 각 추계대상별 

추계산식이 결정되고 난 후에는 추계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한정되어, 

추계자는 필요한 자료만을 수집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할 것인

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 자료가 없다면 이와 상관관계에 있는 자료, 

즉 목표로 하는 자료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직접 자료를 

생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료수집방법은 추계자가 실태조사, 전수조사 등을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 관련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인터넷 등을 통해 

이미 생산된 2차 자료를 간접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 있다.

정확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같은 자료라 하더라도 어느 하나의 

자료원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여러 자료원을 활용함으로써 오류가능성을 

미리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한편, 과거 및 현재 값에 대한 자료와는 달리 미래 값에 대한 자료는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연구논문의 예측자료나 통계청의 추정자료 

등 기존 자료를 찾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나, 추계자가 직접 각종 미래예측

기법을 활용하여 추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자료가 수집되면 수집된 자료를 추계산식에 대입하여 연도별 

및 총 소요비용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총 소요비용을 먼저 결정하고 

연도별 소요비용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연도별 소요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총합하여 총비용을 산출한다. 전자의 경우 연도별 

소요비용은 총비용에 연도별 집행률(공정률) 및 물가상승률을 적용함으

로써 도출되나, 후자의 경우는 연도별로 사업량 및 단위원가의 변화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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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각각의 연도별 비용을 산출하는 작업이 우선된다.

한편 비용추계의 방식은 법률안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제정법안이나 

전부개정법안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과 같으므로 무(zero)에서부터 비용이 

추계되나 수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추가 지출소요를 추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소요비용을 구한 다음, 추가로 기존 정책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할 경우의 소요비용을 구한 후, 전자에서 후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가 소요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4) 비용추계서 검토

앞에서 설명한 단계를 거치면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비용추계서가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다면 

법안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어렵다.

한편, 재정수반여부 확인 결과 재정이 수반되더라도 일정 사유에 해당

되어 추계서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그리고 추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작성이 완료되면 비용추계서 검토가 진행된다. 비용추계서 

검토는 단순히 추계서가 잘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의 세 단계를 거치는 동안 오류는 없는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피고 필요하면 다시 이전 단계로 환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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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비용추계 4단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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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사항

(1) 비용추계 계획서

앞서 설명한 비용추계의 4가지 단계를 거친다면 비용추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비용추계 담당자나 검토자가 해당분야의 

법률과 사업에 대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고 추계기법의 사용에 

능통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용추계의 절차적 단계를 충실히 따르고 비용추계 대상인 법안과 

관련 사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용추계 계획서의 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용추계 계획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 2-2] 비용추계 계획서 작성방법 (예시) 

추계대상 법안명, 의뢰인, 접수일, 회신기한 등 기본적 사항을 적시한다. 

재정수반
요인

해당법안/관련법안의 조항별 재정수반요인 및 사유를 적시한다.

예비조사
결과

재정수반요인별 간단한 실태조사 결과를 적시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추계에 필요한 자료목록 및 존재 여부 등 적시)

※ 필요한 경우 신구조문/관련조문 대비표, 비용구조표를 작성한다.

추계산식과 추계기법을 선택한다.

향후 계획
공식/비공식적인 자료수집 계획을 설명한다.

(공문, 출장, 간담회, 설문조사 등)

논의사항
특정 사항을 추계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사항을 적시한다.

추계방식에 대해 논의사항을 적시한다.

자료수집 방식에 대한 논의사항을 적시한다.

관련기관 
연락처

의원실, 관련공무원, 이해집단 등을 적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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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추계 점검표 (Checklist)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에 쫓겨 비용추계의 4 단계를 모두 거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추계가 완료된 후 또는 추계 중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용추계의 4 단계를 다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사항이 있다.

 [표 2-3] 비용추계 점검표 (예시) 

✲ 해당법안의 부칙을 잘 살피자. ··························································· ☑
✲ 관련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하자 . ························································ ☑

(국회 또는 법제처의 법령정보검색 활용)

✲ 각 조문별 관련 예산/기금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하자. ····················· ☑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활용) 

✲ 기존 유사한 의안과 추계서가 있는지 확인하자. ································ ☑
✲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추계서 검토를 요청하자. ························· ☑
✲ 추계산식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나? ····················································· ☑
✲ 계산결과가 추계산식에 따라 잘 이루어진 것인가? ··························· ☑
✲ 자료목록(업무량, 단위원가)별 자료수집방법을 수립한다. ·················· ☑
✲ 추계의 전제는 타당한가? ··································································· ☑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였는가?)

✲ 재정부담주체별로 추계 결과를 적시할 필요는 없는가? ····················· ☑
✲ 장기추세를 보여줄 필요는 없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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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안비용추계의 대상

법안비용추계는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라 ʻ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ʼ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ʻ비용ʼ을 추계하도록 하고 있다.

가. 재정상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1) '구속력' 있는 의안

ʻ의안ʼ이란 헌법과 국회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의안은 헌법개정안, 법률안, 예산안, 결산, 각종 동의 또는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선출안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의안이 재정을 수반한다고 하여 모두가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결의안이나 건의안, 청원 등은 비용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의안에 의해 재정상 지출이 유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재정'을 수반하는 의안

ʻ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ʼ, 즉 재정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만이 법안

비용추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재정상 조치와 무관한 선출안, 

의원징계, 윤리 및 자격심사안 등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안은 

별도로 추계를 할 필요가 없는 의안이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

규칙｣(제6조)은 법안비용추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안 등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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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되는 직접적인 재정부담액을 추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법안비용추계의 목적이 정부재정의 건전성 유지라는 점에서 정부재정

수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은 추계의 범위에 포함시킬 

직접적인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정보는 개별 법안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경우 이 부분도 추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나. 비용추계 대상의 예외

재정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으로서 비용을 초래한다고 하여 모두 추계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법안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항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나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추계할 경우 

관련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익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추계가 가능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와 ｢법제업무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서는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소요비용이 미미한 경우

소요비용이 미미하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용이 법안심사에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추계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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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와 ｢법제업무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단서에서도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추계의 예외

사유로 하고 있다.6)

다만, 연 평균 10억원 혹은 한시적인 경비 30억원을 판단할 때 수입과 

지출을 상계할 것인지 아니면 상계하지 않고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판단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특히 수입대체경비 사업이나 융자사업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순지출의 규모로 판단할 경우 대부분의 융자사업의 

경우 추계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러나 수입을 상계하지 않은 지출로 

이해할 경우 회계상 지출의 규모가 연 10억원 이상이면 추계대상에 포함

된다. 수입은 재원조달방안과 연계시킬 문제라는 점, 재원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한 만큼 여기서의 연 10억원 또는 한시적 

30억원은 순지출이 아니라 총 지출 또는 총 수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추계 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계 항목을 모두 

합한 법안의 총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특정 

항목이 총 추계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면 항목별로 판단하여 연 10억원 

미만이면 추계대상에서 제외하되, 소규모의 추계 항목들 다수가 합하여 

연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추계함이 타당하다.

(3)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추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법안을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나 한정된 기간 내에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미래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법률의 시행과 지출 사이의 중간 매개행위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불확실

성이 큰 경우 등이다.

6) 미국의 경우는 연간 5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추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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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3호)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를 비용추계의 예외로 하고 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의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

적이거나 불확정적인 경우에도 법안 제안자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하여 

법안의 내용을 최대한 명확하게 확정하여 비용추계를 한다거나, 각종 

추계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추계치를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 례>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의 추계

의뢰 법안은 매년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2000년부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의 ʻʻ민족의 신뢰와 민족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ʼʼ의 일환으로 대북 쌀 차관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쌀 지원 여부의 결정 및 그 규모는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우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긴장과 화해의 남북관계 속에서 계속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뢰법안에서 대북 쌀 지원 규모를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기가 어렵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중에서)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원 대상을 공장, 상가 등에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그 불가측성으로 인해 연도별 중소기업 및 소상

공인의 재해피해 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도 일정한 추세 

없이 높은 불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공장, 상가 등의 장래의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규모를 예측하고, 개정안에 따라 소요될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액을 미리 추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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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안비용추계의 범위

가. 비용 또는 지출의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용추계에서는 몇 가지 추계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수반하는 의안

이면 그 시행에 소요되는 ʻ비용ʼ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국회법 제79조의2) 

그리고 여기서 ʻ비용ʼ이란 순지출이 증가됨으로써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

하여 재원조달의 필요를 야기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순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의안에 의한 직접적 지출

법안비용추계는 재정을 직접적으로 수반하는 의안을 대상으로 한다. 

즉, 의안에 의해 직접 지출이 발생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추계의 직접적인 대상인 해당 의안이 타 법률의 조문 자체를 변경하거나

(타법 개정), 법률의 표현은 그대로 있고 그 의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침으

로서 간접적으로 재정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비용추계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직접 재정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으로 간주하여 추계한다.

한편, 해당 의안에 의하여는 직접 회계상 변동을 유발하지 않으나 당해 

의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그 때서야 회계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최종적인 회계상 지출을 유발한 요인이 당초 의안인지 아니면 

관련 법률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당해 의안의 시행으로 

정부재정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도 추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추계의 방식에서 

직접 해당 의안의 소요비용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참고자료의 형태로 

별도로 추계치를 제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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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간접적으로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의 비용추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소권 행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재정심사제도(裁定審査制度)를 도입하는 법안이 

있다고 하자. 법안의 직접적인 소요비용은 재정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 생각하면 국민이 직접 재정심사를 한 결과 기소율이 높아지면 

법원의 사건처리 건수가 증가하여 법원의 증가나 판사의 증원이 필요하게 되고, 

수감자가 늘어나면 교도소 수감비용도 더불어 증가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비용도 

추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법원이나 판사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후자의 비용은 엄밀히 추계대상 의안의 직접 소요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추계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다. 다만,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을 가정하고 추계하거나 참고자료에 

싣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법안의 직접적 효과에 의해 지출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행정기관 매개

행위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지출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매개행위와 

지출은 직접적 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그림 2-4] 법안의 간접적 지출유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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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행정기관의 매개행위에 의해 간접적으로 지출이 유발되는 경우

예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대해 녹지조성이나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실제 

비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구역지정이라는 매개행위가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매개행위(구역지정)가 발생하면 그에 의거 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주민지원사업 

등)이 반드시 시행된다.

그런데 구역지정 행위는 개정 법안의 기속에 의해 어느 정도 예정된 사항이 아니라 

개정 법안과는 별개의 환경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된다.

법률에 의한 재정적 집행이 민간의 매개적인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자의 매수청구가 

있게 되면 그에 따라 재정지출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발생

하는 지출 역시 법률에 의한 것이지만,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가 쉽지 않다.

이 경우는 매개행위 자체의 발생확률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면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나 상황의존도분석(Contingency 

analysis) 등을 활용하여 일정 범위로 추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추계 예외 사유에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간접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지출의 발생원인은 

추계대상 법안에 있지만 당해 법안에서는 직접 지출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추계가 가능하다면 추계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법안의 직접적 효과라고 보기 어렵고 시간적 또는 기술적으로 

추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추계대상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안의 예상되는 결과로서 부대의견을 적시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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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적 지출

법안에 의해 전혀 새로운 지출이 유발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추계하여야 하나, 현행법이나 예산 혹은 기금에 따라 이미 지출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변경함으로써 지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에는 추가적인 지출규모가 비용추계의 대상이 된다. 

추가적 지출은 곧바로 추가된 부분을 직접 대상으로 추계할 수도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총비용과 현행법이 향후에도 그대로 존속될 경우에 소요

되는 비용(기준선: baseline)을 각각 추계한 후 전자에서 후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계하기도 한다.

특히 비용추계의 목적이 거시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준선을 추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현행법이 유지될 경우의 비용을 추계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것은 기준선과 현 수준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 수준은 

현 회계연도의 예산 수준이며 기준선은 향후 현재의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예상되는 수준이다.

 [그림 2-5] 기준선과 추가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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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률과 예산이 서로 다른 형식으로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예산이나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단지 

근거 규정을 형식을 달리하여 법률에 마련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예산도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개정안에 따른 총 비용에서 기준선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의 비용을 

차감한 부분을 추계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단, 기존 예산 또는 기금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사업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나 법률안이 이를 연장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모두 추가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

나. 비용추계의 시간적 범위

(1) 비용추계 기간의 단위

비용추계는 회계연도(Fiscal Year)를 단위로 한다. 이는 비용추계의 

목적이 법안이 매 회계연도의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제87조에서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을 추계하도록 하고 있다.

(2) 비용추계 기간

통상 법안의 수권기간은 제각각이고 대부분이 영구적으로 지출이 발생

하므로 비용추계의 시간적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가는 비용

추계의 목적과 연계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상 법 시행 및 최초 지출이 

발생한 년도를 포함하여 총 5년간의 소요비용을 추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제87조제1항)과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은 비용추계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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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용추계의 목적이 개별 법안의 재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면, 추계기간을 반드시 5년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해당 법안의 

재정적 영향이 향후 5년 후에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비용

추계의 범위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무적 

지출로서 영구 지출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기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하므로 이때는 10년 이상 장기추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 비용추계의 시작연도

우리나라의 입법관행은 비용발생연도를 회계연도와 맞추지 않고, ʻʻ공포 

후 몇 개월ʼʼ과 같이 공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법 시행연도는 불확실한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의 시작

연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하기 곤란하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재정추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요액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고 현 회계연도 예산의 항목 간 융통을 

통해 조달이 가능한 정도로 소액이면 굳이 회계연도에 맞출 필요는 없으나, 

현 회계연도에 통과되어 시행되더라도 재정여건상 다음 회계연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항이라면 다음 회계연도부터 추계해야 할 것이다.

다만, 매우 시급한 사항으로서 긴급지출을 요한다면 큰 비용을 수반

하더라도 예비비나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 굳이 회계연도를 맞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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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안비용추계 기법

1. 법안비용추계기법의 의의

법안비용추계기법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하는데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법안의 소요비용을 추계할 때,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단위비용접근법(unit cost approach)7)을 흔히 사용하는데, 단위비용접근

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량과 단위원가의 값을 직접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각각의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간접적 추계방법에 의해서도 이들 

값을 직접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비용 자체에 대한 주관적 예측을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조사통계학이나 정책분석론의 일반적인 분석기법 

및 미래예측기법이 법안비용추계에도 적용되지만, 모든 법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법률안의 유형, 각 비용조항의 

성격, 수집한 자료의 특성, 기법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분석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7) 단위비용접근법에서 단위원가(unit cost)란 업무측정단위(unit of work measurement) 

한 개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업무량은 업무측정단위에 의해 표시된 총 

업무의 양을 의미한다. 단위비용접근법은 업무단위를 예산과목구조와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회계적 접근법(accounting identity based technique)이라고 하며, A(업무량) ×B(단위

원가) = C(소요비용)와 같은 항등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확정적 접근법(deterministic 

method)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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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비용추계기법의 구분

가. 횡단면적 추계와 종단면적 추계

법안비용추계기법은 단순히 횡단면적으로 업무량과 단위원가의 산출을 

위해서 적용되는 횡단면적 추계(대표적으로 sampling techniques)와 

업무량과 단위원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량의 종단면적 추이를 산출

하기 위한 종단면적 추계(대표적으로 시계열 분석)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구하고자 하는 자료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정하거나 단순히 물가

상승률만큼만 변하고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나, 법안의 

시행이 한시적인 경우에는 종단면적 추계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법안의 내용이 조직의 설립, 사업 혹은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지출소요가 한시적이므로 횡단면적으로 업무량과 단위비용을 곱하여 

총 소요비용을 추계한 후 연도별 지출률(보상법률안의 경우 연도별 신청율)과 

소요비용의 증가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연도별 지출소요액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주의

할 점은 단위비용이 물가와 연동된 것인지 여부를 법안에서 명확히 파악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반영구적인 지출소요를 발생시키므로 총 

소요액 산정은 의사결정에 큰 의미가 없으며, 연도별 변화추이를 종단면적

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질적 추계와 양적 추계

질적 추계방식은 수량적인 방식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기초로 

추계하는 방식으로서 이는 새로운 정책과 같이 계량화된 자료 자체가 

부재하여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경우나 과거 자료가 



52

존재하더라도 정치적 기술적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이 높아 계량적, 수학적 

예측의 기초로 삼기에는 과거 자료가 부적합한 상황, 그리고 자료를 수집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계방식이다.

반면, 양적 추계는 충분한 수량적 자료 획득이 가능하고 미래 예측에 

필요한 과거 추세가 존재할 경우 활용되는 방식으로 수학적 모형이 활용

된다. 

고도의 계량적 방식이더라도 주관적 판단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는 

없고, 질적 추계에서도 객관적 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양적 추계는 질적 추계와 달리 체계적인 수학적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예측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두 방법 모두 추계를 위해 가정을 두나 질적 추계는 암묵적 가정을 

하는 반면, 양적 추계는 모형에 명시적으로 가정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점추정과 구간추정

법안의 소요비용이 하나의 값으로 추계되는 경우를 점추정(point estimate)

이라 하고, 일정범위로 나타나는 경우를 구간추정(interval estimate)이라 

한다. 예를 들어, X와 Y의 관계가 [     ]라고 할 때, 점추정은 b값

이 하나의 숫자로 계산되는 반면, 구간추정은 b값이 특정 신뢰수준에서 

일정구간으로 추정되어 그 결과 Y값도 구간의 형태로 도출되는 것이다.8) 

8) 추정 대상 변수에 위험이나 불확실성이 개입하여 확률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정 

변수가 일정범위 내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몇 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추정 결과는 일정범위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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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비용추계에서는 점추계를 원칙9)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 구간의 

추계치를 제시하면 법안 심의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나 불확실성이 지극히 큰 경우에는 점추정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므로 구간추정을 하기도 한다. CBO에서도 점추계를 원칙으로 하되, 

법안에 조건부지출규정(One-sided bets)10)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구간

추정을 하고 있다.

라. 정적 추계와 동적 추계

비용추계는 법안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예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정책변화에 따라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예산상 

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정적 추계(Static Scoring)라 하며, 정책변화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예산상 효과를 추계하는 

것을 동적 추계(Dynamic Scoring)라 한다. 

개별적인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정적 추계에 가깝게 하고, 예산과 같은 

정책집합의 경우나 큰 세제 변경에 따른 추계는 동적 추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9)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서는 ʻ̒비용추계의 값을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범위로 나타낼 수 있다.ʻ̒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조건부지출규정(One-sided bets)은 물가, 이자율, 사업이익 등의 변수가 기준치를 상회, 

또는 하회하는 경우 연방지출(또는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경우 확률에 

기초한 추계(probability-based analyses)를 구상하여야 하며, 이 추계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현행법하의 기준선 전망에 따른 정부부담 비용에는 변화가 없으나, 

(2) 향후에 기준선에서의 가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어느 한 방향으로 정부부담을 초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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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추계는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모든 효과를 고려하여 재정에 주는 

영향을 추계하는 것으로, 정책변화가 거시경제 변수, 예를 들어 고용, 총생산, 

인플레이션 등의 변화를 촉발하고 다시 이러한 거시적 변수의 변화에 따라 

간접적이고 장기적이며 거시적으로 유발되는 예산상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적 추계는 경제적 효과와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선의 추측(best 

guess)이 될 수 있으나,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그것이 거시모형의 모수를 

변화시키므로, 모든 가능한 정책을 모형에 내부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자원 소모적이고 시간 소모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동적 추계의 

편익이 동적 추계의 비용보다 크다면 동적 추계를 할만하나, 추계의 목적이 

주어진 시간과 비용의 제약 하에서 정책 선택에 관한 명백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완전한 의미의 동적추계는 어려운 작업

이다.11)

3. 법안비용추계기법의 종류

법안비용추계는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비용을 제시하는 작업이므로, 

업무량과 단위원가에 대한 과거 및 현재 값을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 값을 

추정해야 한다. 이 때 각종 통계, 계량모형을 활용한 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값을 추정하게 되는데,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의견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실제 비용추계 

과정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기법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추계치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계기법이 동시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11) 단위원가는 사업의 성격이 구매인지 생산인지에 따라 산출방법이 다른 바, 구매의 경우 

정부 구매량의 변화에 따른 현재의 시장가격 및 향후 시장가격의 변화추이를 알아내야 

하며, 생산의 경우 생산비용이 생산량 및 기술력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추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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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가 문의

전문가 문의는 수리적 방법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가 없을 

때나, 자료수집에 시간과 비용상의 제약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주관적 의견을 반영하여 예측하는 기법이다.12)

특히, 이 방법은 새로운 사업의 경우나 급격한 변화가 있는 항목의 비용추계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법인데 이는 이들의 경우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등 계량적인 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전문가 집단의 일련의 공청회나 계층제 조직의 

계층별 회의를 통해 예측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는 협상접근법이 있으며,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등도 이에 

해당한다. 

브레인스토밍은 법률안과 관련된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집단 등을 토의에 

참여시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개발된 아이디어들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델파이 기법은 토론 참여자들의 익명성이 보장된 가운데 질문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종합된 의견을 다시 질문지의 

형태로 참여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일정 합의

된 의견이 도출된다. 이 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분석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계량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기법이 아니고 전문가의 주관적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계량화가 이루어지므로 주관적인 기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2) A(업무량) ×B(단위원가) = C(소요비용)에서 A, B 혹은 C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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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전문가 문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의2를 신설하여 고도비만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비용추계 시 적정수가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비만학회안과 보건복지가족부 및 타 의료진들이 제시한 비용을 고려하여 

추계의 기준으로 삼았다.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위우회술은 1,500만원, 위밴드술은 

900만원, 보건복지가족부는 위우회술, 1,000만원, 타 의료진의 경우 위우회술은 1,000 

~2000만원, 위밴드술은 500~700만원이 소요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들 의견을 

바탕으로 위우회술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안을 따라서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위밴드술은 최저값인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추계하였다. 

 고도비만인구 수술비 관행수가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술비 

관행수가

위밴드술 5.3 5.4 5.5 5.7 5.9

위우회술 10.5 10.8 11.1 11.4 11.7

주: 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2009) ｢중기경제전망｣의 중기소비자물가 추계를 반영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나. 당사자 문의

이 방법은 구하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자들

(집행주체 공무원, 집행대상자 등)에게 직접 업무량이나 지원단가 등을 

문의하여 그들의 주관적인 예측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소요비용은 집행주체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즉, 많은 경우 집행주체에게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수준 및 연도별 집행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 또한 집행대상자(또는 집단)의 수용여부 및 범위에 

의해 사업량 및 소요비용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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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비용추계는 현실적 제약 하에 가장 실현가능성이 큰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문의는 가장 현실성이 큰 추계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된다.

다. 시계열분석

시계열분석은 시계열 자료에 나타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관찰된 일정 

추세를 미래에 연장시켜 변화량 및 변화율 등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종단면적 

기법이다. 독립변수가 너무 많아서 인과모형을 개발하기 어려운 경우, 독립

변수들 사이의 영향이 상쇄되어 독립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독립

변수에 대한 자료가 부재할 경우, 독립변수의 과거 자료는 알려져 있으나 

미래 값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13) 등에 활용가능하다.

법안비용추계기법으로서의 시계열 분석은 새로운 정책의 시행보다는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는 경우 예상되는 연도별 소요액을 추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법이다. 왜냐하면 시계열 분석에서는 과거에 관측된 어떠한 경향이 

미래에도 똑같이 규칙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지속성14)을 기본가정으로 

하기 때문이다. 

시계열자료의 유형 등 분포특성에 따라 활용 가능한 추정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바, 이들 기법은 자료를 안정화시키는 방법과 추세를 분석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활법, 분해법, 추세분석, ARIMA 등 네 가지 

접근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13) 독립변수의 미래 값이 예측하기 어려워 예측오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

하고 회귀분석을 사용할 경우 종속변수의 미래 값의 예측오류, 즉 총 오차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14) 이 방법은 과거에 관측된 어떠한 경향이 미래에도 똑같이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의 현실성 정도에 따라 추계결과의 정확성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추세에 불규칙성이 크거나, 과거 자료가 단지 몇 기(期)의 자료에 불과할 

경우에는 이 기법은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추세를 

그대로 미래에 연장하기보다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기 위해 

다른 분석기법(예를 들어, 회귀분석)을 병행 사용할 수 있다.



58

(1) 평활법(Smoothing technique)

평활법15)은 계열을 추세제거 또는 수학적 변환을 통해 안정화 시킨 

후 적절한 모형을 적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이다. 각 시점의 값들을 같은 

비중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동평균법, 현재 시점의 시계열 자료에 큰 가중

값을 주고, 과거로 갈수록 작은 가중값을 두어 이동평균을 구하는 지수평

활법으로 구분된다. 이 방법은 시계열자료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을 

경우(nonstationary) 체계적 오차(systematic error)가 발생한다. 따라서 

추세가 있는 자료일 경우에는 추세를 반영한 모형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시계열이 선형추세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 일모수이중지수평활법(Brown's 

linear exponential smoothing), 시계열에 추세변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모수이중지수평활법(Holt's linear exponential smoothing), 시계열에 추

세 및 계절변동이 포함된 경우 원터계절지수평활법(Winter's seasonal 

exponential smoothing) 등을 사용한다.

(2) 분해법(Decomposition technique)

시계열 자료는 몇 가지 변동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변동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요소들의 결합으로 표현한 

후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즉, 시계열을 구성하는 각 성분들을 추세

성분(Trend), 계절변동(Seasonality), 순환변동(Cycle)과 예측 불가능한 

요인인 불규칙변동(Randomness)으로 분해한 후 각각의 변동요인에 대해 

예측한 다음 다시 이들을 결합시키는 방법이다. 분해법은 시계열 성분들의 

결합방식에 따라 가법모형과 승법모형으로 구분된다. 

15) 평활법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바, 첫째는 시계열에 나타난 불규칙변동 요인을 제거하는 

기법을 의미하며 둘째는 과거 관찰값에 대해 일정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동평균하는 방식

으로 미래 예측값을 구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Ⅱ. 법안비용추계 기법 59

제2장 법안비용추계의 원리와 방법

(3) 추세분석(Trend analysis)

평활법 등을 이용하여 불규칙요인을 제거하고 추세요인(규칙적인 요인)만 

남긴 상태에서 각종 추세선을 적합 시키거나, 원자료에 추세선을 적합 

시킨 후 잔차에 대해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선형, 비선형)이다. 이동평

균법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 

선형회귀모형, 다항식추세모형, 비선형추세모형 등으로 예측 가능하다. 

(4)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el, 

누적자기회귀이동평균모형)

ARIMA모형은 현 시점의 관측 값을 과거 관측 값과 오차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한 모형이다. ARIMA 모형은 모형의 식별, 모형의 추정, 모형의 진단

이라는 3단계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적절한 모형이 선택되면 시계열 

자료가 동 모형에 따라 미래에도 움직일 것으로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모형 식별 단계에서는 모형선택기준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16) 등의 통계량을 기준으로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모형을 선택

하게 되고, 모형의 추정 단계에서는 최우추정법, 최소제곱법 등으로 모수의 

값들이 유의한지를 추정하며, 모형의 진단 단계에서는 얻어진 잠정모형이 

타당한지 여부를 과대적합진단(overfitting),17) 잔차분석(residual analysis)18) 

등을 통하여 최종 예측모형을 결정하게 된다. 기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ARIMA 모형19)이 설정되면 이에 따른 미래의 시계열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16) ARIMA(p,d,q) 모형 적합시 AIC 값을 최소로 하는 차수 (p,q)를 찾는 기준을 의미한다.

17) 잠정모형에 모수를 추가하여 더 많은 개수의 모수를 포함하는 모형을 적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잠정모형이 시계열을 잘 설명할 경우 추가된 모수들은 유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8) 오차항에 대한 가정(서로 독립, 평균이 0, 분산이 상수, 정규분포를 따른다)에 잔차가 

잘 부합되는지를 검토한다. 

19) ARIMA 모형의 경우 자료의 수가 약 50개 이상이어야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용추계에 제공되는 시계열자료는 보통 3~10개년 정도인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모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평균증가율을 구하여 예측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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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담배부담금 수입 추계 예측의 정확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인 담배부담금 수입을 추계하기 위하여 담배반출량의 

분기별 시계열 자료(1997년 5월부터 2006년 7월까지)를 분석하였다. 담배반출량은 

소득효과, 가격효과,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 여러 경제지표 등 각종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담배반출량만을 기준으로 추계하는 단일 

시계열 모형을 적합하여 본 것이다. 

모형적합결과 자기상관에 큰 문제가 없는 모형은 여러 개일 수 있다. 이때 어떤 

모형을 선택할 것인지는 객관적인 오차 통계량과 모수의 수를 비교한 기준값(AIC) 

또는 RMSE(Root Mean Square Error)가 적은 모형을 선택한다. 

AIC값과 오차 통계량이 비슷하면 가급적 차분차수가 적은 모형을 선택한다. 즉, 가장 

간단한 모형이 가장 좋은 모형이다. 적합결과 RMSE가 가장 작은 모델로 계절형시계열 

모형인 ARIMA(0,0,1)(0,1,2)4 with constant를 선택하였다. 

모 형 식 RMSE

확률보행과정       216.4

선형추세모형     154.6

단순지수평활법

(alpha = 0.043)
     155.3

Winter's 계절

지수평활법

 (alpha = 0.224, 

beta = 0.139,

gamma = 0.171)

     

      

  
   

   


    

  
    

182.0

ARIMA(0,0,0)

(0,1,2)4
            153.8

ARIMA(0,0,1)(0,1,2)4 모수 추정값

Parameter Estimate Stnd. Error t P-value

SMA(1) 1.539 0.109618 14.0399 0.000000

SMA(2) -0.631 0.0975454 -6.46765 0.000000

Mean -12.528 6.04005 -2.07415 0.047049

Constant -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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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반출량에 대해서 ARIMA(0,0,1)(0,1,2)4 with constant 모형을 적합하여 2007년

부터 2011년까지 예측한 결과를 아래 시계열도에서는 95% 신뢰구간값으로 표시

하였다.  

 Time Sequence Plot for 분기별 담배반출량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담배부담금 실제징수자료(2007~2011년)를 바탕으로 

모형 예측의 정확도를 비교 검증한 결과는 단순지수평활모형이 RMSE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5년 정도의 중기적 추계를 할 경우에는 모형의 적합도

만으로는 최종모형을 선택하여 예측하기에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으며, 표본 내 

예측의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사후 예측력 또한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 모형을 결정할 때는 AIC, RMSE 등의 선택기준을 너무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를 잘 반영하는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

하다.

 모형 선정 후 사후 예측의 정확도 비교 

Model
확률
보행 

선형
추세

단순지수
평활

Winter's ARIMA

표본내 예측의 정확도 

(RMSE)
216.4 154.6 155.3 182.0 153.8

사후 예측의 정확도 

(RMSE)
1,449.0 1,254.3   429.1 3,666.2 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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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관법

연관법은 설명적 혹은 인과적 기법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둘 이상의 변수간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하나의 변수 값의 변화가 다른 하나의 변수 값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는지를 추정하는 기법20)이다.

연관법의 기본 가정은 종속변수의 변화는 독립변수의 변화와 같은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독립변수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종속변수의 값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관법에 속하는 분석기법은 크게 회귀모형(regression model)과 계량

경제모형(econometric models)으로 나눌 수 있다. 회귀모형은 다시 단순

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 프로빗모형, 로지스틱모형, 비선형회귀모형 

등21)이 있다. 단순회귀모형은 종속변수값을 예측함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독립변수만이 적용되는 경우에 활용되는 반면, 다중회귀모형22)은 방정식에 

둘 이상의 독립변수가 적용되는 경우 활용되는 모형이다. 

20) 예를 들어 치안비용은 실업률, 20대 연령층의 비율, 공적부조를 수급하는 가정의 비율, 

총 인구, 1인당 소득 등의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데, 이들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치안비용을 추계할 수 있다.

21) 프로빗모형은 종속변수가 0 또는 1과 같이 이항반응일 경우(합격 또는 불합격, 생존 

또는 사망 등), 독립변수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모형이며, 로지스틱 모형

은 확률값과 0에서 1사이의 값을 취하는 종속변수를 분석하는 확률을 로짓(logit)으로 

변환하여 독립변수와 로짓의 확률을 로짓으로 승산(odds)을 구하는 모형이다. 비선형모

형으로는 지수성장모형, S-curve를 그리는 성장곡선 등이 있다.

22)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은 기본적으로 선형함수와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으나 

회귀함수가 비선형이거나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회귀모형을 사용해야 

한다. 다중회귀분석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수가 많다는 점에서 단순회

귀분석 보다 현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다양한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함으

로써 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 요소는 모형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중회귀분석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수는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자유도(degrees of freedom)를 제한하여 F-검정의 

자유도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대략 하나의 방정식에서 독립변수의 수는 4개 이상

을 초월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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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어떤 자료를 하나의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하는 단순선형회귀

모형식보다는 여러 개의 독립변수로 설명하는 다중선형회귀모형의 경우가 

더 많다.23) 

계량경제모형은 거시경제분석에 자주 활용되는 방법으로 최근 GNP 등 

거시적인 경제변수의 예측에 필수적인 기법으로 자리잡았으며, 비용추계

에서는 지출추계보다는 세수추계에 더 활용도가 높다. 회귀모형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다룰 수 없었으나 계량경제모델은 수 개의 

방정식에서 변수들 간의 상호의존 효과를 포함시킴으로써 변수들 간 상호

작용효과를 다루고 있다. 비록 계량경제모델이 회귀분석과 동일한 수학적 

방법에 기초하고 있으나 방정식을 해결하는데 훨씬 더 복잡한 수학적 함수

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계점으로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모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지나치게 무작위성을 보이는 자료가 있을 경우 예측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23) 회귀분석에서는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보이더라도 반드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회귀분석은 실제로 그러한 관계의 

성격을 규명함이 없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대한 조사에 의지함에 따라 실제 

두 변수간 나타난 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미지의 제3의 변수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회귀분석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통계적 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한 관측치

(적어도 20개의 관찰시점)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수량적 예측기법과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에 있어서도 과거 자료상 나타난 경향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가정에 기초하

고 있는데, 만일 전환점과 같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 회귀분석의 유용성은 크게 약화된

다. 따라서 과거 경향과 관계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변수들에 대한 

과거 자료와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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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지출 중 요양급여비의 추정을 위하여 65세미만 1인당 요양급여비를 종속

변수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1인당 GDP, 의료수가, 보장성 확대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65세미만의 경우 1인당 실질GDP, 수가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2005~2006년 동안의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요양

급여비의 수준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1인당 실질GDP에 대한 탄력성을 1.1에서 

3.2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 0.3 + 1.1In() + 1.8In() +

12.1 + 2.1 In() -

0.4In() + 

Adjusted R = 0.95, Durbin-Watson stat = 2.32

       : t기의 65세미만 1인당 요양급여비(계절조정)

      : t기의 1인당 실질GDP(계절조정)

      : t기의 의료수가

      : 2005.Q3~2007.Q1 더미(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기간)

출처: 김명직, ｢Eviews의 활용과 재정지출 전망모형 사례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07

마. 유추법

이 방법은 이미 알려진 유사한 사례가 추계 대상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 사례의 단가나 통계자료를 추계대상에 그대로 준용하는 방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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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례로는 과거 사례, 타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보상법률안의 경우 신청률의 산정이 중요한 데 이에 대한 자료를 

이와 유사한 보상사업의 예를 참조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유추법의 한 예가 

된다.

유사 사례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들의 평균을 구하여 이를 적용하기도 

하며, 이들 사례 중 추계대상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준용하기도 

한다. 유사한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통계 값을 구하여 이를 전체 추계대상에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Sampling Techniques).24)

시계열방법이 중대한 전환점이나 미래의 불확실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으나, 유추법은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농촌인구의 감소추세를 시계열기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예측한 추세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지를 선진국의 시계열 자료의 감소

추세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현실과의 부합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재정당국이 예산을 편성할 때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중요한 가치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추법은 추계결과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즉, 과거의 상황과 달라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타국가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적용할 경우 추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4) 이 기법은 여타 유추법과 달리 객관적 통계적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적 

추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추법과 달리 독자적인 비용추계기법으로 소개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표본에서 얻어진 통계량을 모집단 모수의 추정량으로 유추한다는 점에서 

유추법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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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가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 

교통약자가 이용하게 되는 택시의 운행대수를 예측하여야 한다. ʻʻ2009년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국토해양부, 2010.1)ʼʼ 조사 결과, 전체 교통수단 가운데 교통약자는 

장애인콜택시를 6.4% 이용하고 있고, 일반택시는 6.2%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인콜택시와 일반택시 이용자수는 유사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승용

자동차수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대수 1,302대(2010년 12월 기준) 정도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버스 자가용 지하철 보도 택시
장애인 
콜택시

무료
셔틀

철도 합계

교통약자 24.9 22.8 29.8 8.7 6.2 6.4 0.6 0.3 100.0 

자료: 국토해양부, ʻʻ2009년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ʼ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바. 지표법

지표법은 직접 측정대상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측정대상 예측을 위해서 측정대상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다른 측정 

대상을 지표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예측변수와 지표변수 간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관계를 활용하여 

예측한다는 점에서 연관법과 유사하나, 두 변수간의 관계가 상관관계라는 

점에서 인과관계25)에 있는 연관법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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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법은 다시 선행지표법과 동시지표법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예를 들어, 

특정 연령층의 출산 자녀수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 출생률을 조사하는 경우는 

선행지표법에 해당하고, 물건비의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할 경우 

물건비가 인건비의 12%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물건비 

산정에 활용하는 방법은 동시지표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표법에 의한 예측의 정확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바, 예를 들어 두 변수가 

90%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선행 혹은 동시적 지표의 추정 값이 90% 

정확하다고 하면, 측정대상의 예측 값은 0.9 × 0.9 = 81%의 정확도로 나

타낼 수 있다.

<사 례> 지표법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주고, 국가에서 소매할인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가구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이때,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수는 직접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동시지표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즉,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의 가구구성/가구원수별 추계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수를 가구구성이 부+ 자녀, 모+ 자녀인 경우는 가구원수가 4인 이상, 

부부 + 자녀인 경우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25) 두 변수가 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인이 결과를 시간적으로 앞서야 

하며(시간적 선행성), 둘째 원인과 결과가 공동으로 변화해야 하며(공동변화의 원칙), 

셋째 결과는 원인변수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져야 하며 다른 변수에 의한 설명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경쟁가설 배제 원칙) 여기서 첫째 조건이 입증되지 못한 경우 상관관계

라고 볼 수 있다.



68

 3자녀 이상 가구수 추정(2012년 장래가구추계치를 바탕으로) 

(단위: 가구)

가구 구성별 4인 5인 6인 7인 이상

부부 + 자녀 4,033,430 612,058 21,846 0 

부 + 자녀 21,782 1,332 36 10 

모 + 자녀 69,290 3,888 0 0 

부부 + 자녀 + 형제자매 22,658 34,483 4,393 341 

조부모 + 손자녀 21,043 2,658 241 42 

부부 + 자녀 + 양친 0 52,607 75,201 20,788 

부부 + 자녀 + 한부모 196,018 339,722 54,623 2,656 

주: 통계청 KOSIS, 2010.9. 장래가구추계(가구구성/가구원수별 추계가구) 자료를 바탕으로 음영으로 

처리된 가구구성을 3자녀이상 가구로 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사. 이차자료

이차자료는 기존 논문이나 전문기관(통계청, 행정부처)의 추계대상에 대한 

예측자료를 그대로 혹은 변형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앞서 소개한 직접적인 

추계기법과는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처에서 추계해 준 자료를 출처를 

밝히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나 미래에도 과거 평균값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등이다.

아. 시나리오기법

시나리오 기법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몇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 하에서 주요변수에 대한 변화를 검토하여 예측을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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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견해를 통해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다양한 환경 하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을 제공하여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정량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사 례> 시나리오 기법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따른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확대를 정책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재정소요액을 추정한 결과 기초급여 인상 시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총 2조 7,012억원으로 예상되는데 비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인상하는 

경우는 총 2조 8,093억원, 기초급여, 부가급여, 소득수준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4조 5,49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시나리오별 정책 내용 

정책 시나리오 내용 근거

기초급여 인상
2014년부터 기초급여를 

A값의 5% → 6%로 인상

｢기초장애연금법안｣ 
부칙 제4조

부가급여 인상
2011년부터 

부가급여를 5만원씩 인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 의결 당시 부대의견

수급권자

소득기준 확대

수급권자의 범위를 소득하위

56% → 70%로 확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비심사

 시나리오별 재정소요액 비교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추계｣ 법안비용추계보고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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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민감도분석

민감도분석은 주요한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 

가능한 변수 값을 조금씩 변화시킴으로써 그로인해 나타난 결과가 각각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원사업의 민감도분석을 실시한다면, 주요변수에는 

대상자수, 지원단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몇 가지 대안적인 가정을 할 수 있다. 즉, 높은 지원단가, 중간 지원단가, 

낮은 지원단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각 가정에 따른 별개의 지원 사업

규모를 측정해 볼 수 있다. 민감도분석은 이와 같이 변수의 변화에 따라 

각 대안의 결과들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파악하여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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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민감도분석

한국은 현재 에너지 빈곤에 관한 법률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영국의 에너지 

빈곤 관련 정책의 정의를 차용하여 임의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06년 11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하여 ʻʻ소득의 10% 이상을 난방･연료비로 지출하는 

가구ʼʼ 혹은 ʻʻ최저에너지(연료비 기준) 구입비용이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ʼʼ로 정의

하고 있다. ｢에너지복지법안｣ 비용추계에서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하여 월평균가구소득

(경상소득)의 40% 이하이면서 경상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이 평균치에서 표준편차 

2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로 정의하였을 때와 표준편차 3 이상으로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1년 기준 191만명, 150만명으로 약 41만명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빈곤층의 규모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 

(단위: %)

경상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 
표준편차 2 이상

경상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 
표준편차 3 이상

1인 가구 25.0 19.3

2인 이상 가구 7.4 5.9

 에너지빈곤층 대상자 추정결과 

(단위: 천명)

2011 2012 2013 2014 2015 

표준편차

2이상
1,912 1,938 1,964 1,989 2,015 

표준편차

3이상
1,498 1,518 1,538 1,558 1,578

주: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결과에 에너지빈곤층 비율 표준편차 2이상은 1인 가구 25.0%, 

2인 이상 가구 7.4%, 표준편차 3이상은 1인 가구 19.3%, 2인 이상 가구 5.9%를 곱한 결과

(｢에너지복지법안｣ 비용추계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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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안비용추계서 작성방법

1. 법안비용추계서의 형식

법안비용추계서는 국회의원 및 위원회, 그리고 정부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순감소액(이하 ʻʻ비용ʼʼ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이다.26) 이러한 

법안비용추계서는 법안의 입안 시 향후 발생될 비용의 추계를 통해 당해 

법안의 재정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한 법률의 제･개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법안비용추계서의 작성형식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크게 비용추계 요약부문과 비용추계 상세내역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용

추계 요약부문에는 당해 법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개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의 결과, 부대의견, 작성자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수반요인에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과 이 요인을 포함하는 해당 조문을 명시하고, 

비용추계의 전제에는 비용추계를 위하여 활용한 가정이나 방법, 비용추계 

기간, 비용추계의 가격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은 비용추계의 결과에 단순히 연도별 

지출(a), 수입(b), 총비용(a-b)만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추가재정소요를 발생시키는 항목별 그리고 조문별 내용을 파악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법안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항목별 

26)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그리고 재정수입은 일반회계･특별

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의미한다.(｢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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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부대의견에는 이러한 

비용수반 법률안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또는 비용추계서 

작성과정이나 활용에 있어서 제약이나 한계에 관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작성자 항목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자의 소속 기관명,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

한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에는 앞에 제시한 비용추계의 결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되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비용추계의 설계 

및 분석과정 그리고 사용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표 2-4] 법안비용추계서 형식 및 주요 내용 

○○○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비용유발요인 및 해당조문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의 대상이나 단가 설정의 전제

- 추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가정

- 추계기간 및 가격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 추가비용 발생 항목별(조문별), 연도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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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제정(개정)안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비용항목

(안 제-조)

비용항목

(안 제-조)

합계

- 국비

- 지방비

4. 부대의견

- 해당 법안의 재정수반조문의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 비용추계의 한계 및 활용상의 제약

5. 작성자

- 작성자 소속, 성명, 연락처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추계대상 및 방법: 비용추계 방법의 설계 및 비용추계 산식을 요약 

설명

- 변수별 또는 비용 항목별 추계: 항목별 도는 대상별 분석과정 설명 

및 활용자료 명시 

 - 비용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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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법안비용추계서와 더불어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 작성형식은 중앙정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 등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재원조달방안의 수립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상의 개선사항에 관한 부대의견, 그리고 재원조달방안과 관련된 관련기관 

협의사항 및 작성자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5] 재원조달계획서 형식 및 주요 내용 

○○○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 부담주체별 재원분담 계획

예 시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중앙정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민  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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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3. 부대의견

- 재원조달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4. 협의사항

- 재원조달에 필요한 관련 부처 협의사항

5. 작성자

원칙적으로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법안은 법안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① 당해 법안의 시행을 위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비용

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③ 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안비용추계서의 첨부 대신에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미첨부사유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미첨부 근거규정, 미첨부 사유, 

그리고 작성자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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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형식 및 주요 내용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예상되는 비용유발요인 및 해당조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1에서 3호 중 관련 조문 표시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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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비용추계서의 작성내용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은 법안비용추계서의 구성 항목에 대한 

개략적 설명과 더불어 작성형식을 별지 양식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

서는 별지양식에 소개된 법안비용추계서의 각 항목의 의미와 해당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실제 사례와 더불어 설명한다. 

가.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이란 추계대상 법안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재정상의 조치를 유발

시키는 요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인은 법안의 특정 조문에 내포

되어 있어 해당 조문 자체가 재정수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안의 재정수반 요인은 시행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기금상의 비용부담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 그리고 신규로 또는 추가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다. 직접적 비용유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또는 

재량적 재정지출을 부담시키거나 시행령에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지출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간접적 비용유발은 타 법률의 제･개정을 유도

하거나 타 법률 조항의 해석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재정상의 

조치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비용유발은 새로운 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여 신규 재정소요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추가적 비용유발은 이미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방식이나 지원대상 등에 관한 규정의 

변경을 통하여 기존 사업비 이외에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정수반요인의 의미와 발생이 예상되는 재정소요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법안비용추계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이루어지는 재정수반 요인의 

확인은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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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안비용추계서 작성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은 법안비용추계는 직접적인 재정

부담에 한정하고 간접적인 재정부담 등은 필요한 경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수반 요인이 없는 법안이나 직접적 또는 추가적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비용추계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둘째, 해당 법안에 법안비용추계서와 미첨부사유서 중 어느 것을 작성하여 

첨부할 것인지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다. 비록 재정수반 요인이, 직접적이거나 

추가적 재정부담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어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법안비용추계서를 대신하여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재정수반요인의 확인이 갖는 이러한 중요 기능을 고려할 때, 재정수반요인 

항목에는 법안비용추계서 작성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는 해당조문의 시행이 어떻게 재정소요를 발생시키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특히, 개정안의 경우에는 기존 재정지출에 더하여 어떻게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발생시키는지를 신구조문을 비교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 례> 재정수반요인 작성

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개정)은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고, 정년이 도달한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직과 공안직의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

되고 퇴직일이 늦춰지는 바, 그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상 보수지급액,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부담액,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부담액 등 국가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된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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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용추계의 전제

법안의 소요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업무

량에 단위원가나 평균원가를 곱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량과 단위

비용 자체에 대한 예측은 물론 이들 값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변수들에 

대한 가정이나 조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용추계의 전제 항목에서는 추계

과정의 신뢰성과 추계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추계에 있어 

어떠한 가정과 조건이 활용되었는가를 설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정이나 조건으로는 첫째, 추계대상 선정이나 단가의 

설정에 대한 전제와 가정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추계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거나, 추계대상에 대한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거나 추계할 필요가 없을 시에는 그 사유와 함께 추계대상에서 제외함을 

제시할 수 있다. 비록 추계대상에는 포함되지만 그 규모나 범위와 관련하여 

추계가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계하는 

가정을 제시할 수도 있다. 단가에 대한 가정이나 전제와 관련해서는, 단가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단가의 증감율 등에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개정안으로 인하여 기존 재정지출에 더하여 추가적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총 재정소요에서 

기존 재정지출부분을 제외함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용추계 대상의 규모나 비용단가 그리고 추계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에 대한 가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법안의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법안의 집행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법안의 시행 방법이 다양할 

경우를 비롯하여, 법안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등 

비용추계와 관련된 변수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방식, 비용발생시기, 비용지출을 위한 별도의 조치, 지원비율 등에 대한 

현실성 있는 가정이나 전제조건을 제시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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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추계에 사용된 가격기준과 추계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는데, 우선 가격기준은 원칙상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불변가격을 사용함을 명시하되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한다. 그리고 추계기간은 법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작

연도를 나타내고, 이때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여 설정하였다는 점과 재정소요

기간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ʻʻ개정안에 따라 특별한 정책

상의 변화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

에서는 년을 시작으로 추계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다ʼʼ와 같다. 

<사 례> 비용추계의 전제 작성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총 영아 수 대비 연령별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자 수 비중은 

2010년 기준 만0세 67.4%, 만1세 69.7%, 만2세 67.1%이며, 동 비중은 추계기간 

중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중에서)

 

보조생식술은 현재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라 관행수가만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개정

안의 입법 이후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 협상을 통해 수가가 결정될 사항이다. 본 

추계에서는 추계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ʻ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ʼ의 사업비 단가를 관행수가로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급여

에서 급여화됨에 따라 수가가 최대 50%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시술에 

대한 급여의 기준이 되는 수가가 낮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급여비 규모는 추계값

보다 작어질 수 있다. 이러한 수가는 2005~2009년 평균 수가상승률 2.6%를 적용

하여 산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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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용추계의 결과

비용추계의 결과 항목에는 추계한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설명하고 

그 결과를 표로 요약하여 수치로 제시한다. 표는 각각의 추계항목별 및 

총 소요액을 연도별로 표시하고 5년간의 총 합계를 보여주어야 한다.27) 

재정부담주체가 복수일 경우에는 각 재정부담주체별로 부담하는 비용을 

함께 또는 별도의 표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특히, 개정 법안이나 이미 시행 

중인 예산사업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률 또는 사업 하의 소요액(a), 

개정 법안에 따른 소요액(b), 추가적인 소요액(c = b-a)을 각각 기술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고, 특정된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나 시나리오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안의 비용추계는 재정소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으로 추계기간을 한정하여 추계함으로써 장기추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연금법안과 같이 비용발생이 미래에 

집중해서 나타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안의 시행에 따르는 재정소요 추계액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경우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현재 해당 

분야 재정지출 규모 대비 추가액의 비중 등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27) 재정수반 조문이 하나일 경우에는 비용 항목별로, 복수일 경우에는 조문별로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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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비용추계 결과 작성

제정안에 따라 중앙･지역사회서비스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안 제7조 및 제8조)

하고,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 설립(안 제11조) 시 발생하는 인건비와 임대료, 기타 

운영경비, 그리고 사업비(안 제10조･제12조･제24조)를 모두 합한 신규 재정소요액은 

2012년 200억원을 비롯하여 2013~2016년간 매년 191억 ~195억원 수준으로 추계

되었다. 이 때, 안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징수를 통하여 감독원 총 소요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2~2016년간 매년 132억~137

억원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총 소요비용은 68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에 따른 신규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안 제7조 및 제8조

(위원회 설치)
1 1 1 1 1 7 

안 제11조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 설립)
156 147 149 150 152 754 

안 제10조･제12조･제24조

(사업비)
42 42 42 42 42 211 

합  계

(총 소요비용)
200 191 192 194 195 972 

최종 소요비용1)

(안 제12조제3항 고려)
132 133 134 136 137 680 

주: 1) 최종 소요비용은 안 제12조제3항의 수수료 징수 규정을 감안하여, 총 소요비용의 7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수수료로 충당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단, 비율 산정 시 2012년 단년도 소요비용인 비품 설치비(10.8억원)는 총 소요비용에서 제외

한다.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 비용추계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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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대의견

부대의견 항목은 법안의 시행에 따르는 재정적 소요만을 제시하는 추계

결과 항목에 기술하기에는 부적합하지만, 효과적인 입법을 위해 법안의 심의 

시 고려해야 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추계대상 

법안의 내용이나 시행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행에 따르는 파급효과, 그리고 추계서의 작성상 또는 활용상의 제약

이나 한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사 례> 부대의견 작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ʻ특별교통안전교육ʼ의 

경우, 교육대상자로부터 일정금액의 수강료를 징수하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

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 또는 규칙 등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안전교육을 기존 교통안전교육장을 이용하도록 시행령 또는 규칙 등에서 정하여 

교육장 중복 설치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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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용추계 상세내역

비용추계 상세내역 항목에는 추계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되, 추계의 

근거, 추계에 활용된 기법, 추계에 활용된 자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항목은 법안의 재정수반 조문에 근거하여 추계산식을 

설계･도출하는 추계의 대상 및 방법부분, 비용추계산식을 구성하는 각각의 

비용소요 요인 등에 대한 추계부분, 그리고 결과의 제시부분 등으로 구성

된다.

첫째, 추계의 대상 및 방법부분은 법안에 내재된 재정소요요인을 확인하여, 

추가적 재정소요의 대상과 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비용발생 요인 또는 변수 

등을 파악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추계산식을 설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추계산식은 추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누구나 재계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앞에서 도출한 추계산식을 구성하는 각각의 비용발생 요인에 대하여 

비용추계의 전제 항목에서 제시한 가정과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어떻게 

소요비용이 산출되었는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제시부분에서는 비용추계 산식에 따라 각각의 비용소요 

요인을 산출한 결과를 종합하여 비용항목별, 조문별, 또는 재원주체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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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비용추계 상세내역 작성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개정안은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은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3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38조

의2) 개정안에 따른 소요비용은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등록자의 

읍･면･동 주소지별 13세 미만 아동을 가진 가구 수에 우편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때, 동일지역에서 2회 이상의 성범죄가 재발할 경우에 발생하는 우편 재발송 

비용을 합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상의 비용요인에 대한 추계는 아래 <비용추계 

산식>으로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비용추계 산식

소요비용 = [성범죄 등록자의 읍･면･동 주소지별 13세 미만 아동 가구 수 ×

등기우편 발송비용] + [2회 이상 성범죄 등록자 발생 지역의 

13세 미만 아동 가구 수 × 등기우편 재발송비용]

2. 성범죄자 수 및 13세 미만 아동 가구 수

본 추계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근거하여 2008. 10월 

~2009. 9월간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등록자(842명)의 읍･면･동 주소지별 13세 미만 아동을 가진 가구 수(140만 3,900가구, 

행정안전부)를 기초로 추계하였다. 추계기간(2011~2015년) 동안 성범죄 등록자 수와 

성범죄 등록자의 주소지별 13세 미만 아동 가구 수는 2008. 10월~2009. 9월간 

수준과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중략> 

본 추계에서는 행정동과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 가구 수가 혼재되어 있어 다소 

과다추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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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비용

성범죄 등록자에 대한 고지는 A4지 1~2장 정도의 내용물과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등기로 발송되는 것을 가정한다. 2009년 현재 규격봉투를 이용한 25g 미만 우편물의 

우편요금(250원)과 등기 수수료(1,500원)를 합한 총 요금은 1,750원이다. 그러나 대량 

우편물일 경우 4%의 감액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추계에서는 우편물 발송

단가를 1,680원으로 설정하여 추계한다.

단, 2006. 11. 1일 이후 우편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우편요금 

인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우편요금이 30원 인상되는 경우를 병행하여 추계

하였다.

4.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등록자의 읍･면･동 주소지별 13세 

미만 아동을 가진 가구에 등기우편을 발송할 경우, 2009년 현재 등기우편요금이 

2011~2015년의 추계기간 중 변화가 없다면(시나리오 1) 매년 30억원의 비용이 소요

되어 향후 5년간 총비용은 15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1년에 우편

요금이 30원 인상될 경우(시나리오 2)에는 매년 4,5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향후 5년간 총비용은 15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2011~2015년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시나리오 1 3,011 3,011 3,011 3,011 3,011 15,055

시나리오 2 3,056 3,056 3,056 3,056 3,056 15,2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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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원조달방안

재원조달방안 항목은 정부 제출 법률안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추계

대상 법률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재원분담계획서에 따라 누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원분담계획서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민간 

등의 재원부담주체별로 소요재원을 연도별로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제시

하고,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에는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소요재원의 확보방안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재원의 조달과 관련하여, 법･제도상의 개선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부대의견을 통하여 제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87조제2항과 제3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 당해 법률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의의 결과 ① 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②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 ③ 법령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이 1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④ 이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재작성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예고 전에 각 부처가 발의하는 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의 

협의사항란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법률안의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법안의 소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시 당해 법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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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비용추계의 실제

국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재정사업과 관련된 재정수반법안의 비용추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추계방법은 없고, 다만, 법안의 유형과 관련

제도의 특징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접근방식이 사용된다. 따라서 법안비용

추계의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정보는 보다 효율적인 추계와

정치(精緻)한 추계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재정수반법안을 보장･보상･조직･사업법안 등 4개 유형으로

분리하여 법안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한 다음, 법안유형별 실제

추계사례를 통하여 추계의 설계 및 자료의 획득방법, 그리고 제2장에서 

다루었던 추계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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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유형의 분류

재정수반법안은 추계접근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법안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보장법안, 보상법안, 조직법안, 사업법안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1) 

본 책에서는 법안의 내용 및 성격상 보장･보상･조직법안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법안을 별도로 구분한 다음, 이들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외의 모든 재정수반법안은 사업법안으로 분류하였다.2) 이 때, 보장･보상･
조직법안의 세부유형은 기능별･성격별로 분류하였으나, 사업법안의 세부

유형은 사회･산업･행정의 3개 분야3)로 분류하였다.

1) 이러한 분류는 법안유형별로 추계기법상의 본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비용추계의 

접근에 있어 법안의 내용이나 성격을 유형별로 고려하면 비용추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사업법안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규정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을 적용하면, 보장･보상･조직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은 

사업법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기준에 

있어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책에서는 추계접근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법안의 내용 및 성격 상 보장･보상･조직

법안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법안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3) 사업법안을 세부유형별로 분류 시, 기능별･성격별 분류기준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3~4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업법안은 정부가 세출예산

을 구분하는 12개 분야를 그 성격 및 내용을 감안하여 사회･산업･행정의 3개 분야의 

세부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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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재정수반법안의 유형별 분류 기준 

법안유형 세부유형 구분 기준

보장

공적부조
기초생활수급자, 실업자, 탈북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급부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취약계층 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적 급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 상

손실보상

국가정책으로 재산 또는 재산외의 손실이 초래될 경우, 그에 대한 

보상, 수용에 대한 보상(토지매수/이주정착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상(각종 직불제)

공로보상 국가 공헌에 대한 보상

위로보상
국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과거사 본인/유족 보상),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범죄피해자 구조, 의사상자 구조)

조 직

조직설립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사무기구 있는 경우만), 소속(산하)기관, 

법인 등의 설립 및 운영. 단, 특정사업을 위한 추진단, 센터, 협회, 

재단, 전시관을 설립할 경우에는 사업법안으로 분류

조직운영 조직운영을 위한 소규모 경상적인 기본사업

사 업

사회 교육 및 보건･복지･노동, 문화･체육･관광, 환경과 관련된 사업

산업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산업 및 기술,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식품 분야 등과 관련된 사업

(기획재정, 금융 포함)

행정 국방 및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과 관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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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장법안

보장법안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규정한 

법안이다. 동 법안은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이들에게 특정 혜택을 부여하는 

공적부조와 전체 또는 일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나 사회보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보장법안은 일단 법에서 정한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반영구적인 지출이 

발생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인구의 증감과 경제여건 등 사회적･거시적 

변수가 대상자 수 및 지원단가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연도별 지출액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장법안과 관련된 제도는 일반적으로 대상자를 여러 조건에 따라 세분화

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보장법안의 비용추계는 기본

적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추계방법은 대상자를 각 범주별로 세분화하여 분리 추계한 다음, 최종적으로 

범주별 추계치를 합산하는 것이다.4) 이 때, 몇 차원(dimension)의 단계까지 

세분화할 것인지는 추계대상 법안과 관련한 제도가 얼마나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달려있을 것이다. 추계의 설계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추계에 사용할 세부적인 통계자료의 확보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병행하면서, 

추계방법을 설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다만, 제도가 매우 다차원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범주별로 세분화하여 추계하기가 곤란한 

산재보험과 같은 의료관련 법안은 범주를 다소 단순화하여 추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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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부조

공적부조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대

상자에게 국가의 세금으로 무상원조하는 제도이다. 관련된 비용추계 의뢰 

법안은 대부분 공적부조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의료급여법｣5)의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6) 

본 절에서는 동 3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추계 사례를 살펴본다. 동 법안에 

따른 비용요인은 대상자 범위의 확대･축소 등 대상자 범위에 대한 부분과 

급여액의 인상 등 지원단가에 관한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추계과정에 있어 다소 복잡한 급여액 인상,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대상자 범위의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사례를 살펴본다.

가. 기초생활보장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한다ʼʼ
라고 규정된 법안7)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했던 자(또는 가구)에 대한 5개 기초생활급여 지급액이 된다.

5)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의료급여는 가구가 아닌 개인단위로 지급되고, 관련 법률도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이 아닌 ｢의료급여법｣에서 관할하고 있다.

6) 실업급여 피보험자 경력이 없는 실업자에게 국가가 세금을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지급

을 규정한 법안(예를 들어, 2010년 비용추계 의뢰된 ｢고용연대법안｣)도 공적부조(실업부

조)에 속한다. 또한, ｢노숙자･부랑인 지원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적부조 제공을 규정하는 제･개정법안의 비용추계 의뢰 

사례도 있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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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의료급여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추계의 설계는 가용통계(또는 추계정보)의 확인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당초에 설계한 추계산식에서 필요했던 

통계가 획득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계산식을 수정하고 재설계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동 사례에서 추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별 통계는 통계청에서 입수할 수 있어 ʻ지표법ʼ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가장 최근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조사･발표한 이차자료(2006)밖에 없으

므로,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추계를 진행한다.

추계정보 확인

① 인구 및 가구 수(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장래가구추계) 

②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수급가구 수, 급여종류별 급여액(통계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③ 비수급 빈곤층1) 인원 및 가구 수, 수급 탈락사유별 가구 수(보건복지부)

주: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주거･교육･장제해산급여 

등 4개 급여와 개인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분리하여 추계한다. 추계

기간 중 가구당 또는 1인당 지원단가는 과거연도의 평균증가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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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증감폭이 커서 과거 평균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자의 주관에 따라 최근 연도의 증가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한 후, 그 사유와 함께 추계의 전제로 명시한다.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
 



신규 수급가구 수(A)1) × 가구당 평균 지급액] +

[신규 수급권자 수(B)2) ×1인당 평균 의료급여 기관부담금(C)3)]

단, 는 생계･주거･교육･장제해산급여 등 4개 급여

주: 1) A = 총 가구 수 ×총 가구 수 대비 비수급 빈곤층 가구 수 비중 × 비수급 빈곤층 가구 수 
대비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사유로 탈락한 가구 수 비중

2) B = 총 인구 수 × 총 인구 수 대비 비수급 빈곤층 인원 비중 ×비수급 빈곤층 인원 대비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사유로 탈락한 인원 비중 × 연령별 비중

3) C = 
 



1인당 평균 의료급여 기관부담금 ×가중치

   단, 1인당 평균 의료급여 기관부담금 = 의료급여 기관부담금 ÷수급자 수
가중치 = 의료급여 기관부담금 ÷의료기관 기관부담금 총액

   이 때, 의료급여는 개인에게 지급되며, 개인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 중 추계대상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기관부담금

위 추계산식에 표현된 방법 이외에도 특정변수에 대한 추계는 가용통계를 

통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추계자는 과거 경제여건과 특정변수와의 

관계, 과거 증감률 적용 등에 있어서의 합리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중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해야 

할 것이다.

① 신규 수급가구 수의 추계 시, 위 비용추계 산식과 달리 ʻ장래인구 수ʼ에 ʻ비수급 

빈곤층 인원 비중ʼ과 ʻ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사유로 탈락한 인원 비중ʼ을 곱한 

다음,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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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법은 해당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의 증감추이를 고려할 수 있는 반면, 그 

증감추이가 거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효율적･직관적인 추계방법의 대안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추계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지에 대한 판단 시, 우선적으로 통계의 추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경제호황이면 감소, 불황이면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동 사례에서는 이러한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가 누락되었는데,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치가 있다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나. 의료급여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불법체류자녀로서 18세 미만인 자에게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한다ʼʼ라고 

규정된 법안8)이 있다고 가정하자. 개정안에서 의료급여 1종인지 2종인지 

여부를 지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종별로 정부 지원단가가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의료급여의 경우 국고보조사

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재원주체가 달라지므로 구분하여 추계할 필요가 

있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10세 이하 불법체류자녀

의료급여비

10~18세미만 불법체류자네

의료급여비

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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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정안의 경우, 연령별･종별 급여비 평균단가간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지원 대상별 단가를 추정하여야 과소추계 혹은 과대추계를 방지할 수 

있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정책본부에서 

월 단위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자녀 수에 대한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 않으므로, 합법 체류자 자녀 수 대비 불법 체류자녀 

수 비율을 적용하는 유추법을 통해 추산하여야 한다. 

추계정보 확인

① 불법체류자 수, 합법체류자 수, 불법체류율(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② 18세 이하 의료급여 1종 기관부담금(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통계연보) 

본 사례에서는 추계대상의 수를 적절히 추정하는 것이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 하지만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자료가 

없을 경우, 확보할 수 있는 가용통계에서 불법체류율, 18세 이하 자녀 

수 등의 비율을 적용하여 해당 대상인원을 추정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비의 

경우, 연령별로 급여단가에 차이가 있으므로 10세 단위로 지원단가를 달리 

적용한다.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A
1) × 의료급여 1종 기관부담금

2) × 국고보조율3)

※ 단, 는 10세 미만과 10~18세 미만

주: 1) A  (18세  미만 불법체류자  자녀  수) = 외국인 총 체류자 수 ×불법체류율 ×자녀 수 비율
2) 의료급여 1종 기관부담금 추정: 최근 5년간 총진료비에서 의료급여 1종 기관부담금 추정

3) 각 대상 수 및 비율, 단가는 최근 5년 실적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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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총진료비에서 기관부담금이 재정 투입분이다.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최종 결과에서 국가와 지방의 부담을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① ｢의료급여법｣에서 신규 수급대상의 확대에 대한 비용을 산출할 경우, 해당 대상이 

1종 수급권자가 될 지, 2종 수급권자가 될 지를 규정하고, 비용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의료비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층의 의료비가 높게 나타나므로, 이 사례와 같이 

아동에게 전체 평균단가를 적용할 경우 과대추계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추계의 

대상이 되는 연령을 세분화하여 해당 연령의 평균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기초노령연금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기초노령연금액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기준소득평균월액(A값)의 

5%에서 10%로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ʼʼ라고 규정된 법안9)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른 급여액과 현행 

제도 유지 시 발생하는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A-B)

개정안에 따른 급여액

(A)

현행제도 유지 시 급여액

(B, 기준선)

9)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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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동 사례는 수급자격조건,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여부 

등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초로 

추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전체 대상자 수 추계에 필요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입수할 수 있으나, 급여단가 및 가구구성별 감액 급여지급액 

등 추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는 추계자가 자료 입수 후 추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요청한다. 

추계정보 확인

① 인구 수(통계청, 장래인구추계)

② 가구주의 연령/혼인상태별 추계가구(통계청, 장래가구추계)

③ 수급가구 구성1)별 감액 수급자 수 및 감액 지급액(보건복지부 요청자료)

주: 1) 단독가구 1인 수급, 2인 가구 1인 수급, 2인 가구 2인 수급

통계의 확인과 병행하여 추계산식이 작성되면, 변수별로 독립적인 

추계를 실시한다. 추계순서는 전체적인 대상자 수(노인인구와 수급률을 

곱한 수치)를 먼저 파악하고, 이후에 제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변수를 

추계한다. 

동 사례에서 추가 재정소요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현행 제도 유지 시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때, 2개 소요비용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핵심은 ʻ평균급여단가ʼ 산정 

시 적용하는 소득환산율이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은 소득

환산율을 6~10%를 적용하고, 현행 제도 유지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은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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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급여액) = 65세 이상 인구 × 수급률(0.7) × [{( × 평균급여단가  
1)}

+ ( × 감액연금 평균급여단가   
2)) × 3개월3)} +

{( × 평균급여단가
4)) + ( × 감액연금 평균급여단가

5))

× 9개월}] × [ + (× 0.86))]

주: 1. 는 전체 수급자 수 대비 전액 수급자 수 비중(2010년 기준 98.5%)

2. 는 전체 수급자 수 대비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른 감액 수급자 수 비중(2010년 기준 1.5%)

3. 는 전체 수급가구 수 대비 단독수급가구 수 비중(2010년 기준 61.7%)

4. 는 전체 수급가구 수 대비 부부 동시수급가구 수 비중(2010년 기준 38.3%)
1) 평균급여단가   = A값    × 소득환산율(5% 또는 6%~10%)
2) 감액연금 평균급여단가   = 평균 급여단가   × 감액급여단가 조정계수

3) A값은 매년 4월에 확정되므로, 당해연도( ) 1~3월은 전년도() A값을 적용
4) 평균급여단가 = A값  × 소득환산율(5% 또는 6%~10%)
5) 감액연금 평균급여단가 = 평균 급여단가 ×감액급여단가 조정계수

6)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20% 감액하여 80%만 지급

복잡한 제도와 관련된 추계 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

상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동 사례에서는 

소득인정액 수준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추계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하는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연금지급으로 인한 소득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한다. 추계산식에서 감액급여단가 조정

계수는 감액급여의 평균단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급여단가 대비 감액급여단가 

비중(2011년 기준 5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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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사회취약계층 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의 다양한 활동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추계 의뢰 법안은 크게 

서비스대상별(노인･아동･여성･장애인･저임금근로자 등) 또는 기능별(저출산

대책･의료보장 등)의 2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법안을 

서비스 대상별로 분류하여 추계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을 명시한 법률로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한편, 법률명에 

특정대상을 명시한 법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법안은 비용요인

으로 파악되는 지원대상이 매우 다양한 법안의 일부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10) 

비용추계 의뢰된 법안을 살펴보면, 대상이 법률명에 명시한 법안이나 

단지 일부 조항에 포함된 법안 모두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및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각 대상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의 내용을 

규정한 법안에 대한 추계사례를 모두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하에서는 

추계 의뢰된 법안 중에서 의뢰 빈도가 높거나, 추계과정이 다소 복잡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안비용추계 사례를 살펴본다.

10) 예를 들어, ｢저출산대책특별법안｣과 같이 기능적 요소를 강조하는 법안은 아동 및 여성 

등 관련 대상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산재된 여러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도 다양한 대상과 지원조건을 산재된 여러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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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 인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노인의치보철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ʼ̓고 규정된 법안이 있다고 가정하자.11)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연령의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치보철 급여비용과 의료

급여 수급노인의 의치보철에 따른 기관부담금(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건강보험 가입자

의치보철 급여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치보철 기관부담금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추계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건보 + 의료급여)으로, 건강보험 및 의

료급여 통계연보 상의 실제 인구 수와 통계청 인구추계 상의 인구 수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간의 차이를 보정하는 조정계수를 적용하

되, 해당 인구를 5세 단위로 나누어 추정한다. 틀니 장착은 양악(兩顎)일 

경우, 하악만 할 경우, 상악만 할 경우로 구분하여 세부추계를 하게 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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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정보 확인

① 65세 이상 노인 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통계연보;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② 의치필요악률(보건복지부,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 

③ 수가상승률(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통계연보) 

대상자 수가 추정되면, 급여제공에 대한 일정한 가정을 통하여 추계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동 사례의 경우에는 의치 교체 기간을 고려하여 

5년에 1회 장착한다는 가정과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제공한다는 가정 중

에서 어떠한 가정을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의뢰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의치보철급여는 신규급여이고 시장가격만 존재하므로, 관행

수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때 관련 학회 및 기관의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급여전환으로 인한 할인율을 추산하여 산출한다. 또한 의치의 종류만을 

고려할 경우와 연령과 의치의 종류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 추계대상의 

수혜정도가 달라지고, 의료보장의 형태가 건강보험인지, 의료급여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원주체가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하여 산식을 설계하여야 

한다.

비용추계 산식

신규소요비용(건강보험) = A(65세이상 추계인구 × 의료보장비율1) × 조정계수2)) ×

의치필요악률3)(종류별, 연령별) × 보험수가(종류별)4) ×

급여할인률5) × 수가상승률6) × 급여이용률7) 보험자부담률8)

신규재정소요(의료급여) = B(65세이상 추계인구 × 의료보장비율1) × 조정계수2)) ×  

의치필요악률(종류별･연령별) × 보험수가(종류별) ×   

급여이용자율 × 기관부담률(98%)9) × 평균국고보조율

주: 1) 의료보장비율: 의료보장 인구 중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인구 각 연도별 차지하는 비율적용

2) 조정계수는 통계청 추계인구와 건강보험 통계연보 상 나타난 실적 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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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치필요악률: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의치필요악을 5세 단위, 

양악･하악･상악별로 구분하여 적용

4) 보험수가: 관행수가 평균반영(치과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한치과보철학회) 

5) 수가상승률: 최근 10년간 수가상승률 추세법적용하여 추산 

6) 급여할인율: 지표법을 활용하여 유사사례의 급여전환에 따른 할인율 실적을 조회하여 적용 

7) 급여이용률: 5년 내 구강진료기관을 활용한 비율(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

8) 보험자부담률: 건강보험 평균보험자부담률 적용 

9) 기관부담률: 의료급여 최근 5년간 평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법안비용추계는 기본적으로 향후 5년간 비용을 산출한다. 그러나 신규

급여를 도입할 경우, 초년도에 급여이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과 의치의 

교체기간을 고려한 가정을 동원하여 추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자 

수의 추계 시 실적치와 추계치 사이의 차이를 보정하는 조정계수를 활용

하는 한편, 1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가 타 법안의 대상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65세 이상 노인 수는 통계청 추계인구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본 추계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통계연보 상의 실적인구를 바탕

으로 하여야 과대추계를 방지할 수 있다. 의료급여 역시 의료급여 통계연보 상의 

실적을 바탕으로 통계청의 추계인구와의 차이를 조정계수로 보정해주어야 한다. 

② 신규 급여가 추가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받고,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정부재정(국비와 지방비)에 따라 지원받는다. 따라서 ｢국민건강

보험법｣ 하나의 법안이 접수되었다고 하여도, 추계의 대상은 ｢의료급여법｣의 수급

권자까지 확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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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영유아)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ʼʼ고 규정된 법안12)이 있다고 가정하자. 동 법안은 

일정 소득수준 이상 가구의 0~5세 아동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 연령대의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는 현행 

제도 하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득분위 70% 이상 가구의 3~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에서 

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구의 0~2세 아동을 제외한 모든 0~5세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액의 합계가 된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소득분위 70% 이상

 3~4세 아동 보육료

모든 0~5세

(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구 

0~2세 제외) 양육수당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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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동 사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2개 재정소요 항목에 대해 분리 추계한다. 

먼저 보육료 추가 재정소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계기간 중 만3~4세 

전체 아동 수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통계청의 연령별 추계인구를 이용

한다. 또 다른 핵심 변수인 보육시설 이용률과 기존 양육수당 지급대상자

(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구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에 대한 실적

자료는 관련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한다. 지원단가는 해당연도 예산사업설명

자료 등의 정보를 활용한다.

추계정보 확인

① 연령별 추계 아동 수(통계청, 장래인구추계)

②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 수(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③ 연령별･시설별 보육시설 아동 수(보건복지부 요청자료)

④ 만0~2세 아동 중 양육수당 지급 아동 수(보건복지부 요청자료)

추계산식에 이용되는 가용통계에 대한 확인을 병행하면서 비용추계 

산식을 작성한다. 동 사례의 보육료 추계의 경우, 정부지원단가가 시설별

(국공립･민간) 및 연령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연령별･시설별로 세분화하여 

추계한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는 지원단가가 연령별로만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연령별로만 분리하여 추계하면 될 것이다. 

비용추계 산식

① 만3~4세 보육료 추가재정소요 =

       
 




  



[(보육시설이용아동수
1) - 소득하위 70%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2))

× 정부지원단가 ) ]

   단, 는 3~4세, 는 국공립･민간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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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 0~5세 양육수당 추가재정소요 =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 - 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구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
3)) × 정부지원단가

4)] +

[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전체 아동 수
5) × 정부지원단가 ]

   단, 는 0~2세, 는 3~5세

주: 1) (연령별･시설종류별)보육시설 아동 수 = 아동 수 × 보육시설 이용률
2) (연령별･시설종류별)소득하위 70% 보육시설 아동 수 = 보육시설 아동 수 × 0.7
3) 연령별･시설종류별 정부지원단가는 2012년 단가에 매년 물가상승률 3% 적용
4) 정부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임. 단, 월 정부지원단가는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 10만원, 만 3세~5세는 만 2세와 동일한 10만원으로 가정하며, 추계기
간 중 정부지원단가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

5) 최근 3년간 만 0세~2세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수 대비 양육수당 지원자 수 평균비중을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

추계산식에 기초한 변수별 추계에 있어, 추계기간 중 증감률의 적용과 

향후 지원단가의 향방에 대한 가정을 추가한다. 또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변수의 과거 추계치가 있을 경우에 실제치와 

동 추계치의 간극을 보정하는 계수를 산출한 다음, 추계기간 중 추계치에 

적용하는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

① 연령별･시설별 보육시설 이용률은 연령별 전체 아동 수에 각 연령별･시설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때, 과거 5년간 자료에 기초한 

이용률의 증감 추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증감률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추계자는 이러한 증감 추이에 대한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설명을 바탕으로 추계기간 중에 적용할 증감률을 적시하고 추계의 

전제로 명시한다.

② 과거 연령별 아동 수는 추계인구(통계청) 및 주민등록인구(통계청,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과거 연도의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를 

나타내는 연령별 평균조정계수를 산출하여, 추계기간 중 연령별 추계인구에 

곱하면, 추계인구와 실제인구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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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입양아)

(1) 비용요인의 인식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무상교육,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인 곤란에 처한 아동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 있다. 입양아에 대한 지원법안도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ʻʻ법 시행 3년이 경과한 후부터 해외입양을 전면 금지하고,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한다ʼʼ고 규정된 법안13)이 있다고 가정하자. 

해외로 입양되던 아동을 국내에서 보호하여야 함에 따라 현 수준보다 

국내입양이 늘어나야 하고, 아동양육시설에서도 추가로 아동을 보호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게 된다. 또한 입양아동은 국민기초

생활보호법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되므로, 국가가 해당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모든 비용변수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국내입양

지원금

양육시설

보호비용

기초생활

보장급여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우선 추계의 대상인 국내외로 입양되는 아동에 대한 최근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해외입양아동 수를 추정한다. 동 법안의 경우 

복수의 관련기관들과의 협의와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입양사업의 

13) ｢입양절차 및 촉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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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추계에서 관건이다. 이를테면, 해외입양

아의 경우 국내입양과 달리 모두 3세 이하 영유아이며, 장애아가 40% 

이상이었다는 특성이 있다. 이 점을 간과하였을 경우 영유아를 보호하게 

됨에 따라 양육시설 근무인력(법 상 2세 미만 아동은 3명당 1명의 생활

복지사가 근무하여야 함)에 대한 추가인원 발생분을 누락시킬 수 있다. 

이들 비용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늘어난 아동수요를 시설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정상아와 달리 장애아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 단가 등이 높기 때문에 국내입양아와 같이 정상아 위주로 추계할 

경우 과소추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인건비 및 지원금 단가 적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입양된 아동에 대하여 국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부가･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되므로, 각 급여별 단가를 향후 5년간 추세분석 

등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추계정보 확인

① 입양아 수 및 입양아 지원사업비(보건복지통계,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② 시설종사자 인건비(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지침) 

③ 생계급여, 부가급여(통계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④ 의료급여단가(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이상의 추계 정보를 바탕으로, 각 비용 요인별 단가를 추정하고, 개별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한다. 각 단가는 해당 단가의 실적이 존재하는 경우 

실적을 근거로 추정하며(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사업비와 같은 경우

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NABO)을 적용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

비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을 사용하여 명목임금상승률(NABO)을 적용

하며 복수의 유사기관에 대한 조사를 거쳐, 고용된 인원의 평균 호봉 수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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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국내입양아 지원금(① + ②) + 기초생활보장급여(③) +

양육시설지원(④)

① 정상아 = 입양아 수 × 정상아 비율 × (입양수수료1) + 입양아동양육수당1)) ×

소비자 물가상승률2) × 국고보조율

② 장애아 = [입양아 수 × 장애아 비율 × {(장애아 양육보조금 × 12개월) +

(장애아동 의료비)} + (입양수수료1) + 입양아동육수당1)) ] ×

소비자 물가상승률 × 국비보조율

③ 기초생활보장급여 = 입양아 수 × {(생계급여 + 부가급여) × 12개월 } +

{(의료급여 단가 ) × 국고보조율 }

④ 양육시설지원 = 시설종사자 추가인원3) × 시설종사자 인건비4) × 명목임금상승률5)

주: 1) 입양수수료 및 입양아동양육수당은 보건복지부 지원단가 적용

2) 소비자물가상승률: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3) 시설종사자 추가인원: 2014년도 기준. 2015년 181명 추가 인원 발생
4) 시설종사자 인건비: 생활복지사 10호봉 기준

5) 명목임금상승률: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해외 입양은 국내입양이 되지 않는 아동들에 한하여 이뤄지고 있어, 

해외 입양이 금지된다고 하여도 입양아 수의 증가가 급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입양 기관 및 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추가로 국내입양이 가능한 아동 수는 제한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① 의료급여 단가 적용 시 대상자 연령에 따라 1인당 평균비용 차이가 크므로(특히 

노령층), 의료급여통계연보의 해당 연령별(5세 미만) 평균 기관부담금을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과대추계를 방지할 수 있다.  

② 시설종사자 인건비는 해당 기관(입양기관)의 평균 종사자의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안내지침에 따른 호봉을 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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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동(정기예방접종)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폐구균 감염증을 제2군 감염병에 포함시키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킨다ʼʼ는 법안14)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법안에서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정기예방접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기예방접종의 경우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이뤄지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양 기관에서 접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인식

하여야 한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병의원

예방접종비용

보건소

예방접종비용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추계의 대상은 폐구균 예방접종 대상자로서, 국가 정기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영유아이다. 백신의 종류에 따라 연령과 접종 횟수가 결정되므로 

사업대상 연령별 인원 및 접종횟수를 산정하여 대상인구를 추정한다.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 소요되는 비용원가요소가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병의원의 경우 해당 백신가격에 접종행

위에 대한 수가가 포함되나, 보건소의 경우 고용된 직원에 의해 접종이 

이뤄지므로 국가는 백신가격만 지불하면 된다.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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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용통계 확보 시, 백신단가는 식약청 허가된 백신 중 보건소나 

국립병원 등에 공급된 가격을 조회하여 해당 백신가격을 추산하되, 민간 

병의원은 구매량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보건소 공급단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일한 약품이 병의원과 보건소에 각각 

공급되는 사례를 찾아, 가격비율을 추출하고, 이를 조정계수로 적용할 수 

있다. 

추계정보 확인

① 0세아 수(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통계연보･
의료급여 통계연보) 

② 폐구균 백신단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 공급단가 요청자료)

③ 행위별수가(진찰료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 현황, 보건복지부 고시) 

동일한 백신이라도, 병의원에서는 급여비(보험재정)로 지출되나, 보건

소의 경우 재정(국비 및 지방비)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원의 출처도 달리 

나타나므로 이를 감안하여 나누어 추계하여야 한다.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A1) × [(보건소 이용률(2/3)2) × 보건소 백신단가(α)3) ×

국고보조율 (48%)] + [{(병의원 이용률(1/3)2)} × 1.14)α3)) +

행위별수가5)} × 0.36)]

주: 1) A(접종대상건수) = 0세아 추계인구 × 조정계수 × 접종률(95%) ×백신 접종건수 4회
이 때, 조정계수는 추계인구와 의료보장인구간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며, 접종률은 

국가정기예방접종 목표 접종률 95% 적용
2) 보건소 이용률 및 병의원 이용률: 정기예방접종사업 이용율(병의원: 보건소 = 2:1) 적용함 
3) α(보건소 백신단가) = 보건소 백신 평균공급가격

4) 1.1(백신가격계수): 백신공급가격 차이(대량구매인 보건소 백신 가격이 낮음)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8종 정기예방접종 백신비용과 비교 시, 보건소 대비 병의원 공급 백신비용이 평균 1.1배 
높음)

5) 행위별수가: 병의원 접종 시에만 접종에 대한 수가를 보전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 
6) 현행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1명당 접종비용의 30%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으므로, 동 비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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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시 보건소 이용율과 병의원 이용율은 기존 국가정기예방접종 

사업의 이용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① 본 사례처럼 폐구균 백신은 관행수가(시장가격) 평균 40만원으로 접종단가가 높다. 

따라서 향후 정기예방접종이 되어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게 될 경우 보건소 

접종이용률이 높아질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되는 백신가격은 공식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보건소 등 정부

기관에 공급되는 백신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조차 없을 경우, 관행

수가를 수집하여 평균가격을 형성하되, 급여전환에 따른 할인이 발생하므로 이 역시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 여성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육아휴직급여액을 해당 근로자 월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ʼʼ라고 규정된 법안15)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지원대상자 수와 월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존 월평균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원단가, 그리고 

지원기간(월)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급여 추계는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

하는 사례이나, 대부분의 수혜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관련 법안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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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여성 육아휴직자

추가급여지급액

남성 육아휴직자

추가급여지급액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추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육아휴직급여자 수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한 통계는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입수하여 직접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지원기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성별과 사업장 규모, 당해

연도 수급자의 구성 등 여러 복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매우 

세밀한 추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해연도 수급자 수와 지원단가도 지원

기간 추계와 마찬가지로 성별･사업장 규모별･ 당해연도 수급자의 구성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계자가 추계산식에 대입하기 

쉽도록, 필요로 하는 자료를 가능하면 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관련 부처에 

요청한다.

추계정보 확인

① 육아휴직급여자 수 및 급여액(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

② 사업장 규모별 임금(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③ 3개 범주1)별 성별･사업장규모별 급여자 수, 급여액, 

지원개월수(한국고용정보원 요청자료)

주: 1) 3개 범주: 당해연도 신규수급자 중지급종료자, 당해연도 수급자 중 전년도 및 차년도 이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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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사업장 규모별･당해연도 수급자의 구성별 수급자 수와 지원단가, 

그리고 지원기간에 대한 과거 실적자료가 확보되었다면, 비용추계 산식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범주별 수급자 수 비중과 지원단가, 지원기간(가중평균

치)을 각각 산출한다. 그 다음, 향후 전체 육아휴직급여자 수 추계치를 

산출하여 범주별 수급자 수 비중을 곱하면, 추계기간 중 범주별 육아휴직

급여자 수를 도출할 수 있다. 각 범주별로 도출된 추계치는 최종적으로 

합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당해연도 수급자 수
1)(A) × {개정안 지원단가

2)(B) -

기존 지원단가 } × 지원개월수
3)(C)}]

단, 는 남성 및 여성, 는 당해연도 신규수급자 중 지급 종료자, 당해연도 수급자 중 

전년도 및 차년도 이월자

주: 1) A = 육아휴직급여자 수  ×육아휴직급여자 수 대비 3개 범주( )별 수급자 수 비중

2) B = [
  



월별 정액임금 × 가중치 ] × 지원비율

      단, 은 사업장 규모를 7개 범주로 분리. 개정안 지원비율은 50%(기존 지원비율은 40%)로 
하며, 상한과 하한액은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설정

3) C = 육아휴직 급여액 ÷수급자 수

변수별 추계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평균값을 이용할 때, 과다추계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산술평균값 보다는 가중평균값을 사용

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법안의 추계는 인구의 증감과 경제

여건 등 사회적･거시적 변수가 대상자 수 및 지원단가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사례에서 육아

휴직급여자 수의 추계에 있어 우리나라 사회여건16)을 반영하여 추계하기가 

16)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조건을 충족하여도 회사의 내부 분위기, 개인의 승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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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추계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된 추계기법의 적합도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한다. 

① 지원기간(월)의 추계는 먼저 3개 범주의 당해연도 수급자별로 분리하여 추계하되, 

사업장 규모별 수급자 수를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 지원기간(월)을 성별로 분리하여 

산출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른 평균임금 산출 시에도 성별･사업장 규모별로 임금

격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별･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수를 고려한 가중평균

임금을 산출하여 사용한다.

② 우리나라 사회여건을 반영한 육아휴직급여자 수 추계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동 

사례에서는 2004~2010년간 고용정보원의 남성 및 여성의 월별수급자 수를 기초로 

시계열기법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바.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30% 미만)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주당 평균 36시간 이상 근로

하며,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하인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5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임금수준(최저임금 110% 미만, 110~ 

120% 미만, 120~130% 미만)에 따라 각각 30%, 40%, 50%를 국가가 

차등 지원한다ʼʼ라고 규정된 법안17)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에 따르는 소요

비용은 해당 근로자 수에 지원단가(사회보험료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를 

곱한 금액이 된다.

17)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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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고용

보험료

산재

보험료

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동 사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술한 사업장 규모와 주당 평균 근로시간, 

최저임금 130% 미만의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와 이들의 연간 보수총액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3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통계자료는 한국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포함된 단년도 이차자료(2010년)가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차자료를 기본으로, 통계청의 가용통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적절한 추계기법(지표법 및 유추법)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그리고 임금수준에 따라 사회보험료가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130% 미만 임금근로자를 다시 최저임금 100% 미만, 최저임금 

100~110% 미만, 110~120% 미만, 120~130% 미만의 범주로 구분

하여야 한다.

추계정보 확인

① 사업체 규모별･임금계층별 근로자 수(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② 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③ 명목임금상승률 추정치(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④ 보수총액 대비 5개 사회보험료율(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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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에서는 5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수를 임금수준별로 세분화한 후, 분리 추계하여 이들의 

1인당 연간 평균 보수총액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계산식의 

작성은 이차자료와 가용통계의 확인과 병행하되, 변수 간의 관계를 정의

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다.

비용추계 산식

신규재정소요 = 
  




  



[근로자 수 × 보수월액
1) × 12월 × 보험료율 ×

사회보험료 지원 비율
2)]

단, 은 5개 사회보험, 는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100~110%, 최저임금 110~120%, 

최저임금 120~130%의 4개 임금수준

주: 1) 4개 임금수준별 보수월액 = 4개 구간별 월 평균임금(2009년 기준) × 임금상승률 ×
보수월액 전환계수(1.021)

2) 최저임금 미만 및 최저임금 100~110%는 50%, 최저임금 110~120%는 40%, 

최저임금 120~130%는 30%를 지원

추계산식에 기초한 각 변수별 추계과정에서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추계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한다. 

동 사례에서는 추계기간 중 특정변수의 증가율 적용에 있어 단일 증가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여러 기관에서 발표

된 가용통계(최저임금)를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새로운 변수를 도출할 

때에는 조정계수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적용한다.

① 추계기간 중 대상근로자 수는 2010년 83만 9,100명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중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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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안(제정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는 3개 범주로 구분하면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110%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들 근로자에 대한 변수별 평균값은 과다 추계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110% 미만 근로자는 다시 최저임금 100% 미만과 100~110% 미만의 2가지 범주로 

세분화하여 추계하되, 사회보험료 지원비율은 3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비용추계 산식에서 최저임금상승률은 이미 고시된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상승

률을 적용하고, 고시되지 않은 기간의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한다.

④ 보수월액 전환계수는 월 정액임금과 보수월액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사.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미만)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그 차액을 

선지급한 후, 사용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한다ʼʼ라고 규정된 

법안18)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당해연도 총비용은 당해연도 

지급액과 이전 연도에 지급된 금액 중 미회수된 일부 결손액으로 구성된다.

 비용구조

신규재정소요

당해연도 

지급액

이전연도 

미회수 결손액 

2013 2014 2015 2016 2017

당해연도 지급액 a b c d e

이전연도 지급액 중 

미회수 결손액
- a × 결손률

(a + b) ×

결손률

(a + b + c)

× 결손률 

(a +b +c + d)

× 결손률

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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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수 및 이들이 받는 임금이 최저

임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없으므로, 가용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출(지표법)한다.

가용통계 확인

①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취업자 수, 임금근로자 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단, 경제활동인구･실업률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

②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 100원 구간별 지급자 수(고용노동부 요청자료) 및 

시간당 최저임금(고용노동부)

③ 체불임금 대위지급 결손률(고용노동부 요청자료)

가용통계를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자 수와 지원단가를 산출하는 

과정을 비용추계 산식으로 표현한다. 이 때, 가장 기본적인 산식을 먼저 

작성하고, 기본 산식을 구성하는 각 변수에 대한 산식을 그 아래에 단계적

으로 작성한다.

비용추계 산식

신규재정소요 = 지급액1)
 + 

 



[지급액   × 반환금 결손률2)(8%)]

주: 1) 최저임금차액지급액 = 연간 최저임금차액지급신청자수 3)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인당 

연간 최저임금 차액 4)

이 때, t는 2013~2017년

2) 반환금 결손률은 매년 이전 연도 사업비의 8%씩, 5년간 총 40%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3) 최저임금 차액 지급 신청자 수 = [{경제활동인구 ×(1-실업률)} ×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임금근로자 수 비중] × 최저임금 미만율 × 신청률(70%)

4)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인당 연간 최저임금 차액 =
 



(차액× 연간임금 전환계수 ×

근로자 수 ×가중치
5)) ÷ 최저임금 차액 지급자 수

   단, 는 시간당 최저임금 차액을 100원 단위의 7개 구간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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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중치  = 차액 구간별(100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
  



차액 구간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추계산식을 구성하는 해당 변수에 대한 추계를 진행할 때, 보다 합리적

인 추계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경제상황에 따른 변수의 변화 가능성과 

기존 가정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추계치의 비합리성 등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① (연구)기관의 각종 거시변수 추계치 활용: 임금근로자 수는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

한다. 따라서 임금근로자 수를 추계할 경우에는 과거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경제활동인구･실업률 등 적용이 가능한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②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 지급자 수÷임금근로자 수)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하면, 미래 특정연도에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

한다. 이러한 비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로그선형함수를 적용하여 동 비중의 증가

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③ 동 법안은 이전에 없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기존 연도의 지급액과 관련한 

결손률 자료는 당연히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 제도와 유사한 사례를 적용하는 

ʻ유추법ʼ을 이용하게 되는데, 동 사례에서는 체불임금 대위지급 시 발생하는 결손률을 

적용하였다.

④ 동 사례에서 근로자의 실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얼마나 적은 지를 직접적으로 

한 번에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특정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구간별로 분리한다. 그 다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전체 근로자 수 대비 각 구간별 근로자 수를 의미

하는 가중치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각 구간별 차액(최저임금-구간별 실제임금)에 

구간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된 구간별 차액을 모두 합계하면 가중평균 최저임금 

차액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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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 및 생존부양

자에 대한 생활보장과 사망 및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한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운용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사업이다. 사회

보험과 관련된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 ｢공무원연금법｣ 등 대표적인 

법률이 있으며, 비용추계 의뢰된 법안도 모두 위 법률의 개정이 주류를 

이룬다. 동 법안에 따른 비용요인은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확대 및 급여액의 

인상 또는 보험사업 적용범위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비용추계 의뢰가 빈번하거나 추계과정이 다소 복잡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건강보험(흡연치료)

(1) 비용요인의 인식

신규 급여가 도입될 경우, 급여비를 추산하는 법안이 있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로 인해 진료행위, 약제비와 관련한 비용요인을 

파악하고, 진료행위가 민간 병의원 외에 보건소에서도 이뤄지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비용주체를 구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ʻ̒흡연치료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흡연치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ʼ̓라고 규정된 법안19)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때, 흡연치료에 필요한 진료비와 약제비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재원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비용요인을 인지하여야 한다.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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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건강보험 

급여비

의료급여

기관부담금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신규 급여가 추가 될 경우, 해당 행위와 약가의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다. 본 사례의 경우 약가 수가를 추정하는 과정을 잘 설계하여야 

한다. 전문가문의를 통해 치료재료를 선택하고, 해당 약재가 보건소 및 

국립병원 등에 공급된 단가가 있을 경우 동 자료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약재의 수입단가를 조회하고, 유사 약재 등이 급

여전환으로 인해 할인된 비율을 검토하여 해당 약재의 수가 산정 시 적용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추계정보 확인

① 흡연율(보건복지부, 흡연실태조사)

② 금연치료 참여율(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③ 진찰료(보건복지부고시2009-231호,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 현황) 

④ 약제비(약제비산정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2009-231호)

가용통계를 이용하여 금연 치료에 대한 급여비를 산출할 때 유의할 

점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추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당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게 

되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부담

하고 있으므로 총 소요비용의 재원주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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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건강보험) = A1) × 금연치료 참여율2) × [{병의원 이용률3) × (진찰료4) +

약가5) + 약제비6)) × 수가상승률 × 법정보험자 부담률} +

{보건소 이용률 × (약가 + 조제비)}]

추가재정소요(의료급여) = B1) × 금연치료 참여율 × [{병의원 이용율3) × (진찰료 +

약가 + 약제비) × 수가상승률} + {(보건소 이용률 × (약가 +

약제비)} × 기관부담률7) × 국고보조율

주: 1) A(건강보험 예상흡연인구 ) = 20대 이상 추계인구 ×의료보장 인구 중 건강보험 구성비 ×

예상흡연율(최근 3년간 이동평균법 적용)  
B(의료급여 예상흡연인구) = 20대 이상 추계인구 × 의료보장 인구 중 의료급여 구성비 ×

예상흡연율(최근 3년간 이동평균법 적용)    

2) 금연치료 참여율 6%(실적 기준) 매년 1%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3) 병의원 이용률 및 보건소 이용률: 국가정기예방접종사업 이용율(병의원: 보건소 = 2:1)적용
4) 진찰료: 정신과 상담 수가 적용 

5) 약가는 해당 약제인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을 8:2의 비율로 처방하는 것으로 가정(실적반영)
6) 약제비 = 약국관리료 + 조제기본료 + 복약지도료 +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 의약품관리료 
7) 기관부담률: 의료급여 최근 5년간 평균 기관부담률 98%를 적용하고, 의료급여 기관부담률은 

최근 실적 평균 적용 

신규 급여가 추가됨에 따라 병의원과 보건소가 함께 진료하게 되는 

경우, 양 기관에 대한 의료이용자의 이용률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용률은 

지표법을 적용하여, 유사 사례에서 나타난 이용률을 적용한다. 동 사례의 

경우,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함께 이뤄지는 예방접종사업을 참고하였다. 

또한 보건소 이용 시 병의원과 달리 진찰료는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새로운 급여가 추가되어, 해당 치료에 소요되는 약가를 결정할 경우, 국내에 도입된 

약품 중 급여가격이 존재할 때에는 동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수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향후 5년을 추정한다. 하지만 급여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납품가격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대추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 약품이 급여전환 됨에 따라 몇 % 인하되었는지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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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보험(실업급여)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기존 기초일액(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환산)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ʼʼ라고 규정된 법안20)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구직급여 수급자 수에 

급여일액 인상분과 수급일수를 모두 곱한 금액이 될 것이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상용직

추가 구직급여액

일용직

추가 구직급여액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동 사례는 실업자의 이직 전 피보험기간과 종사상 지위, 당해연도 수급

자의 구성 등 여러 복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매우 세밀한 추계

과정을 필요로 한다. 추계를 설계할 때, 부처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요청하되, 요청자료를 수신한 후 추계자가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

하면 표의 형식으로 작성･요청한다. 이 때, 관련기관에서 표를 작성할 

수 있는 지를 사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추계자 자신 및 자료

작성을 요청받은 기관의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한편, 관련기관의 자료작성 가능여부에 따라 처음 의도했던 추계산식의 

수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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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정보 확인

① (월별)실업자 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② 종사상 지위(상용･일용)별 구직급여 수급자 수 및 급여액(고용노동부 요청자료)

③ 종사상 지위별･3개 범주1)별･피보험기간별 수급자 수 및 급여액(한국고용정보원 

요청자료)

주: 1) 3개 범주: 당해연도 신규수급자 중지급종료자, 당해연도 수급자 중 전년도 및 차년도 이월자

동 사례와 같이 복잡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계해야 

할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추계대상을 세분화하여 분리 추계한 다음, 

각 범주별 추계치를 합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동 사례에서는 먼저 종사상 

지위별(상용･일용)로 분리하여 추계하되, 각 종사상 지위별 추계는 다시 

3개 범주의 당해연도 수급자로 세분화하여 추계한다. 이 때, 3개의 각 

수급자 범주별로 피보험기간별 수급자 수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가중평균

된 급여일액･수급일수를 산출한다.

비용추계 산식

추가 재정소요 =
 




  



[연간 구직급여 수급자 수(A)
1) × 급여일액2)인상분 

3) ×

수급일수
4)]

단, 는 종사상 지위(상용･일용), 은 당해연도 신규수급자 중 지급종료자, 당해연도 

수급자 중 전년도 및 차년도 이월자

주: 1) A = [




월별 실업자 수  × 월별 구직급여 수혜율 ] × 조정계수

2) 당해연도 수급자 급여일액 = 




피보험기간별 급여액  × 가중치

단, 는 7개 범주의 피보험기간
3) 급여일액 인상분 = (급여일액 ×2 × 60%) - 급여일액

4) 당해연도 수급자 수급일수 = 




피보험기간별 수급일수 ×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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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산식에 기초한 각 변수별 추계과정에서는 과거 연평균 증가율 

적용의 합리성, 과거연도의 실제치와 추계치와의 간극을 보정하는 등 

미세조정을 통하여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① 월별 구직급여 수혜율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하면 모든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비합리적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동 수혜율은 

그 증가율이 점차 감소(체감)하는 로그선형함수를 적용한다.

② 조정계수는 과거 일정기간의 실제값과 동 기간 추정치를 비교한 다음, 그 차이를 

보정하는 계수를 산출하여 미래 추계치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③ 가중치는 ʻ총 피보험기간 근로자 수 대비 피보험기간별 근로자 수 비중ʼ이다. 

가중평균이 아닌 산술평균값은 과다추계치일 가능성이 높다.

다.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 근로자에게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 7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ʼʼ라고 규정된 법안21)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단태아 및 쌍태아 이상을 출산한 고용보험가입 

남성에게 각각 3일과 7일에 해당하는 일정액의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

기금)를 지급하게 된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단태아

산전후휴직급여비

쌍태아 이상

산전후휴직급여비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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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기본적으로 단태아 및 쌍태아 이상 출산 배우자를 가진 고용보험 가입 

남성근로자 수(지원대상자 수)와 산전후휴가 일 급여액에 대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원대상자 수에 대한 직접통계는 없으므로, 가용통계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출(지표법)한다.

가용통계 확인

① 단태아 및 쌍태아 이상 출산한 모(母)의 연령별(5세) 수(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시도/모의 연령/동거기간별 출생(쌍태아 이상))

② 남성 연령별 직장 건강보험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③ 남성 고용보험 가입자 수(한국고용정보원 요청자료)

④ 1일 산전후휴가급여 4.5만원(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연보)

가용통계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한 단계별 

변수 확립 과정을 기초로 비용추계 산식을 작성한다. 이 때, 단태아 및 

쌍태아 이상 출산 시 유급휴가 일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출산자녀 수에 

따라 분리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비용추계 산식

소요비용 = [A1) × 단태아 출산 부(父)의 연령별 비중 × 1인당 지원금(4.5만원) ×

유급휴가 일수(3일)] + [A × 쌍태아 이상 출산 부(父)의 연령별 비중 ×

1인당 지원금(4.5만원) × 유급휴가 일수(7일)]

주: 1) A(신생아 출산 부(父) 중 고용보험 가입자 수 )

= 신생아 출산 부(父)의 연령별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수2) × 남성 직장보험가입자의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률(3년간 평균]

2) 신생아 출산 가구 부(父)의 연령별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수

= 신생아 출산 부(父)의 연령별 수×(1+신생아 출산 부(父)의 연령별 수 증가율(3년 이동평균)
×신생아 출산 부(父)의 연령별 직장건강보험가입 비중×[1+연령별 직장가입자 수 증가율
(3년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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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단계를 거쳐 지원대상자 수와 지원단가 등 최종변수 추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추계기법의 적용뿐만 아니라, 통계자료의 

제약을 고려한 추계의 전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① 동 사례에서 2004~2008년간 신생아 출산 가구 부(父)의 연령별 수(통계청)는 증감

폭이 크기 때문에, 5년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면 일부 연령층의 수가 0보다 작아

진다. 이 때, 추계기법 중 이동평균법을 이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증감률을 산출할 

수 있다.

② 단태아 및 쌍태아 이상 출산한 부(父)의 연령별 수에 관한 통계는 없으므로, 가용

통계인 모(母)의 연령별 수를 이용한다. 이 때, 모(母)의 연령별 수 통계는 5세 구간

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신생아 출산 모(母)와 부(父)가 동일한 연령구간에 포함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추계한다고 적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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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상법안

보상법안은 위법･적법 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개인이 당한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 또는 손실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전보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크게 손실보상과 위로보상, 공로보상으로 구분된다.22)

보상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법률안에서 정하는 보상단가에 대상인원수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여타 법률안에 비하여 비교적 추계가 

용이하다. 그러나 보상단가나 대상인원이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지거나

(특히 보상이 신청을 요건으로 할 경우 신청률 산정이 중요), 보상단가가 

획일적으로 정하여지지 않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정부기관이 그러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추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통계

자료를 산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추계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1.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제3항의 규정23)에 따라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ʻʻ특별한 희생ʼʼ이 가해졌을 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24)를 의미한다.25) 손실

배상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수용(또는 사용)에 따른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

22) 보상법률의 내용이 손실보상에 관한 것이든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든 법률의 명칭에 보상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보상법률이라고 하였다.

2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4) ｢일반행정법(상)｣, 제10판, 석종현, 2003. 3. 10, 삼영사.

25)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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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이주정착금)하는 ʻ피해보상ʼ과 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실에 대하여 보상(각종 직불제)하는 ʻ구조조정보상ʼ이 있다. 

첫째, 피해보상은 국민이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기본적

으로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배상을 받는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은 피해자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국가적 또는 

제도적 차원에서 국민이 입은 손해를 개별법으로 규정하여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법률에는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둘째, 구조조정보상은 국가의 정책시행에 의하여 특정 산업이나 계층이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조정보상도 

국가의 행위에 의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므로 손실보상에 포함시킨다. 

일반적인 손실보상의 경우 개별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보상액수가 

틀려지나, 구조조정보상의 경우에는 국가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

액수가 정해진다. 이러한 법률에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내용의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택시 총량

계획을 초과하는 택시 수를 감축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선 수를 감축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법안 중 추계의뢰 빈도가 가장 높은 

피해보상과 구조조정보상의 2개 세부유형 법안의 추계 사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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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보상

(1) 비용요인의 인식

ʻ̒지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ʼʼ라고 규정된 법안26)이 있다고 가정

하자. 이 경우, 지뢰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

위로금이 지급되고,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휴업위로금과 장해

위로금이 지급되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사망자수와 사망위로금을 곱한 

금액과, 상이자 수에다가 휴업위로금과 장해위로금을 곱한 금액의 합이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사망위로금 휴업위로금 장해위로금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추계를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지뢰피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당한 피해자의 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상을 위하여 

피해자 개별로 월평균소득을 파악해야 되나, 피해자 개별로 월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

임금을 월평균임금으로 사용하여 위로금을 산출한다. 상이를 당한 피해

자의 경우 요양기간에 대한 개별적 자료가 부족하다. 

26)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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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뢰피해의 경우 발목절단이 일반적인 피해이므로 대한의사

협회가 정한 요양기간에서 발목절단의 경우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추계정보 확인

① 위로금 지급대상(국방부, 지뢰피해자 단체)

② 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③ 요양기간(대한의사협회, ʻʻ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기간ʼʼ)
④ 호프만 계수(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가용통계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사망위로금과 상이위로금을 산정한다. 

이러한 위로금은 장래의 소득상실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호프만

계수27)를 사용하는데, 이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다.

비용추계 산식

① 추가재정소요(사망위로금) = 월 최저 임금 × 장래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1) × 본인의 생활비 공제율 ×

(1 - 피해자 과실률2)) - 국가배상금

② 추가재정소요(휴업위로금) = 월 최저 임금 × 요양기간 호프만 계수 ×

(1 - 피해자 과실률)

③ 추가재정소요(장해위로금) = 월 최저 임금 × 노동력 상실률 × 장해기간 

호프만 계수(장래 취업 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요양기간 호프만 계수) ×

(1-피해자 과실률) - 국가배상금

27) 장래의 소득을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그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의 공제가 필요하다. 이를 중간이자 공제라고 하는데 실제 이를 일일이 계산

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공제해둔 수치를 호프만 계수라고 

한다. 호프만 계수는 단리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수치이고, 라이프니쯔 계수는 복리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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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해당하는 기간의 호프만 계수 적용. 요양기간 5개월의 경우 4.9384       
2) 피해자 과실률은 개개 사건마다 다를 것이나, 추계의 경우 일일이 과실률을 계산하기가 

어려우므로 일률적으로 산정

보상법안의 경우 법률안에서 정하는 보상단가에 대상인원수를 곱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므로 계산은 단순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상단가 산

출을 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다양한 상황의 가정을 

사용하여 추계한다. 또한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정부부처에도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단체의 통계자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① 최저임금의 경우 1989년 이후 자료만 있다. 따라서 피해발생일이 1989년 이전인 

경우는 법정 단할인률 5%로 계산할 때 시간당 단가가 1989년도에는 600원(최저 

시간당 임금)이 되는 수준의 값을 사고발생연도의 위로금 산정기준으로 한다. 추계

기간 중 최저임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노동력 상실률은 피해자의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정해지나 각 개인별 신체장애

등급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노동력 상실률은 발가락이 모두 

상실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50%(신체장애등급 8급에 해당)를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③ 피해자 과실률의 경우 사안마다 다르므로, 추계의 경우 일반적 손해배상 사례를 

감안하여 과실률을 일률적으로 추정하여 사용한다.

나. 구조조정보상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 산정을 3년 단위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산정을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광역

자치단체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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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한다ʼ̓라고 규정된 법안28)이 있다고 가정

하자. 이러한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늘어나는 

고정직접지불금과 보전수준의 상향(85%에서 95%)에 따라 늘어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합이 재정소요가 된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고정직접지불금 

추가소요

변동직접지불금 

추가소요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비용산출을 위해서는 매년 변동되는 직불금대상토지의 통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계는 기존 수년간의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장래의 대상토지를 

예측하는 방법과, 변동사항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직불금 지급

대상 토지를 추계시점의 대상토지가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고정직접지불금 증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률, 변동직접지불금 증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쌀수확기 평균가격이 

필요하다.

추계정보 확인

① 직불금대상토지(농림수산식품부 요청자료)

②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정(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③ 쌀수확기 평균가격(농림수산식품부,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

28)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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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직접직불금의 산정을 위하여는 장래 물가변동률 산정이 필요하다. 

물가변동률은 연도별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실적을 이용하여 추세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을 이용하여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변동직불금의 산정은 목표가격29)에서 

쌀 수확기 평균가격30)을 뺀 다음 여기다가 쌀 수확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비용추계 산식

① 추가재정소요(고정직접직불금)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1) × 등록된 논면적 ×

물가상승률 

    

② 추가재정소요(변동직접지불금) = (목표가격 - 쌀 수확기 평균가격) × 1ha당 61가마

× 0.95(보전수준) - 고정직불금2)

주: 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고정직불금의 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농업

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ha당 746,000원, 밖의 농지는 ha당 597,000원)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목표가격은 시행령에서 170,083원 / 80kg으로 규정. 쌀 수확량은 예전 생산량을 감안하여 

1ha당 61가마로 추정

일반적으로 쌀직불금의 경우 매년 재정소요가 발생하나, 2009년의 

경우처럼 쌀값상승으로 쌀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에는 변동직접직불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변동직접지불금에 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29)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기준이 되는 쌀 가격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은 

170,083원/ 80kg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목표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0) 쌀 수확기 평균가격은 쌀 80kg의 해당연도 10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의 전국 평균 

가격을 의미하며,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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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로보상

공로보상은 국가에 대해 일정 공헌을 한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하여 보훈 

차원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공로보상은 국가의 적법 또는 위법한 

행위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손실보상과 구분되고, 국가에 대한 

일정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위로보상과 구분된다. 이러한 

법률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25

전쟁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1) 비용요인의 인식

귀환포로가 그 억류기간에 해당하는 보수와 연금을 받는 것처럼 ʻ̒억류지

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경우에도 그 억류기간에 해당하는 보수와 연금을 

그의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국방부에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이 받을 수 있다ʼʼ고 규정된 법안31)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

포로의 억류기간에 해당하는 보수와 연금의 합계이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보수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군인연금

3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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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추가되는 재정소요는 사망한 국군포로 수와 이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보수와 연금의 합계이다. 

가용통계 확인

① 사망한 국군포로 수(국방부 요청자료)

② 억류기간(국방부 요청자료)

③ 계급과 포로등급(국방부 요청자료)

보수는 억류기간과 계급과 포로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사망한 국군포로의 경우, 억류기간은 평균 40년으로 

추정되나, 계급과 포로등급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귀환포로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다. 자료에 의하면 귀환포로는 평균적

으로 하사 계급과 3등급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그리고 연금은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포로

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사망한 국군 포로수 × 포로등급 및 계급에 따른 보수 × 억류기간)1) +

(사망한 국군포로 수 × 포로등급 및 계급에 따른 연금)2)

주: 1)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 (수당포함 )를 포로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포로등급은 국방부에 등록 시, 억류기간 중 억류국에 동조 거부 또는 협조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됨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귀환포로는 평균적으로 하사 계급과 3등급을 적용받음

(포로등급 1등급은 보수액의 110%, 2등급 100%, 3등급  50~89% 지급)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기간은 40년으로 추정      

2) 등급별 지급률은 보수와 동일. 정상 복무자와 동일하게 기여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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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안의 추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상법안은 과거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각종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경우 유추법을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정확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민간단체의 통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① 보상법안의 경우 법정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법정이율인 5%(민법 제379조)를 적용한다.

② 사례의 경우 억류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이러한 억류기간의 경우 정부에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ʻʻ6.25국군포로 가족회ʼʼ등 민간단체의 자료를 사용

하는 경우도 있다. 

3. 위로보상

최근에는 국가의 위법여부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개인의 손해에 

대해 사회정의라는 관점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법률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ʻ위로보상ʼ이라 하기로 한다.32) 이러한 경우도 개인이 당한 

재산상, 신체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전보라는 점과,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장법안과는 달리 1회적 보상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상법

안에 포함시킨다.

32) 위로보상은 손해배상 중에서 개인의 손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보통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서 개별사건마다 배상심의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배상의 기회를 상실했거나,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제도적 또는 국가적 차원의 잘못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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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보상 관련 법안의 비용추계에서도 보상대상자 수와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재정소요를 산출하므로, 전술한 공로보상과 마찬가지로 대상 

선정을 위한 통계자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법률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등에 관한 특례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이 있다.

가. 전쟁피해자

(1) 비용요인의 인식

ʻ̒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시기에 군인･경찰･공무원과 

비정규 전투조직 등에 의한 피해자(사망자와 행방불명자)와 인민군과 

중공군 등 북한정권의 동조 조직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ʼʼ고 규정된 법안33)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희생자 수에 보상금을 곱한 액수가 된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군인･경찰 등에 따른

피해자 보상금

북한정권 등에 따른 

피해자 보상금

33) ｢한국전쟁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건피해자 배･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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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보상금 지급대상은 ʻ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ʼ 등에서 파악

하고 있는 민간인 희생자 수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일반적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희생자의 사고당시 소득과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후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구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마다 소득 등의 구체적 사정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계하는 방법도 있다.

추계정보 확인

① 보상금 지급대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② 보상금 지급 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률

③ 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④ 호프만 계수(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보상금 산정 시 ʻ사고 당시의 월급액 등ʼ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ʻ일정 금액을 지급ʼ하는 방법이 있다. ʻ사고 당시의 월급액 등ʼ을 

이용하는 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상금을 계산하므로 형평성은 

있으나 보상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다. 반면, ʻ일정 금액을 지급ʼ하는 

방법은 형평성은 부족하나 보상액 계산이 용이하다. 법안에 보상금의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위의 2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각 보상방법에 따른 보상금 액수를 산정하여 보상금 액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 액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각 보상방법에 따른 추계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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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 산식

① 추가재정소요(사고 당시의 월급액 등ʼ을 이용하는 경우)1) =

월 최저 임금 × 장래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본인의 생활비 공제율-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② 추가재정소요(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2) =

피해자수 × 법령에 규정된 일정금액의 보상금  

주: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이 사용하고 있음

월 최저 임금 × 장래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본인의 생활비 공제율 -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2)「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이 사용

하고 있음. 동 법률은 희생자에게 일률적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

보상금 산정을 ʻ사고 당시의 월급액 등ʼ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마다 월평균소득을 파악해야 되나, 피해자 개별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월평균소득으로 사용하여 보상금을 산출한다. 이러한 구체적 

계산방법은 앞의 손실보상의 방법과 같다.

나. 성폭력 피해자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는 

피해자 등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한다ʼʼ라고 규정된 법안34)이 있다고 가정

하자. 이러한 경우, 소요비용은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보호시설 입소자를 제외한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 수에 1인당 

지원단가(기초생활급여액 수준의 금액)를 곱한 금액이 될 것이다. 

3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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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구조

신규재정소요

기초생활급여 미수급 피해자 

현금급여

보호시설 미입소 피해자 

현금급여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동 법안의 추계를 위해서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수와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시설 입소자 수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통계를 다루는 기관은 없으므로, 적절한 추계기법

(유추법과 지표법)과 가용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추계정보 확인

① 전체 성폭력 및 친족간 성폭력 피해발생 건수(경찰청 요청자료)

② 아동･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자 수(여성부 요청자료)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 수(통계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④ 국민기초생활급여별 급여액(통계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가용통계를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자 수와 지원단가를 산출하는 

과정을 비용추계 산식으로 표현한다. 

비용추계 산식

신규재정소요 = [2009년 성폭력 피해발생 건수 × {1 + 피해발생 건수 증가율} ×

친족간 성폭력 발생 평균비중 -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자 수(A)1) -

{피해자 중 기초수급자 수(B)2) - 보호시설 입소자 중 기초수급자 

수(C)3)}] × [기초생활급여(현금급여기준, 1년분) × (1 +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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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A = 친족간 성폭력 피해발생 건수×최근 2년간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아동･청소년 피해발생 
건수 대비 보호시설 입소자 수 평균 비중

2) B = 연도별 피해발생 건수 ×2008년 기준 전체 가구 수 대비 기초생활수급가구 수 비중
3) C = 피해자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 가구 수×최근 2년간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아동･청소년 

피해발생 건수 대비 보호시설 입소자 수 평균 비중(13.2%)

추계산식을 기초로 변수별로 추계치를 산출할 때, 중복 지원대상자를 

차감하는 과정에서 과소추계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계의 핵심통계가 단년도 통계 밖에 없을 경우, 추계가 가능한 

통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치를 산출한다.

①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시설 입소자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에서 차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보호시설 입소자 중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시설 입소자 전체를 차감하면 지원대상자가 

이중으로 차감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보호시설 입소자만을 

차감해야 지원대상자 이중 차감으로 인한 과소추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② 핵심통계가 단년도 통계치 밖에 없는 경우, 추계치를 산출할 수 있는 다른 변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출한다. 동 사례에서 핵심변수인 ʻ친족간 성폭력 발생건수ʼ는 

특정연도() 통계밖에 없다. 따라서 증가율을 적용하여 ʻ전체 성폭력 피해건수ʼ 추계

치를 먼저 산출한 다음, 연도 전체 성폭력 피해건수 대비 친족간 성폭력 발생건수의 

비중을 이미 산출한 전체 성폭력 피해건수 추계치에 곱하여 산출한다.

③ 1인당 지원단가는 기초생활급여 종류별 연간 급여액을 급여자 수로 나눈 후, 급여 

종류별 단가를 모두 더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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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직법안

조직법안은 정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식적 조직의 신설 또는 확대를 

규정하는 법률안이다. 조직이 신설 또는 확대되면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

취득비, 사무공간확보비용, 기본사업비 등의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조직법안에 대한 비용은 조직의 성격과 규모만 특정되면 과거 및 현재의 

유사조직의 예산정보를 활용하여 추계할 수 있으며, 특히 인건비,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는 유사조직의 평균 인건비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및 자산

취득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경우가 많다.

사무공간확보는 추계 대상 조직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 리모델링, 임차 등을 각각 가정하여 추계할 수 있다. 사무공간확보 

방식은 유사사례 조사, 당사자 문의 등을 통하여 조직의 규모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가정한다. 기본사업비는 경상적 성격의 계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 사업은 조직의 목표달성 및 유지를 위해 해마다 연례적,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의 수행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법안

으로 분류하지 않고 조직법안으로 분류한다. 조직법안을 추계할 때에는, 

추계대상 조직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기본사업비가 기본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기본사업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계를 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조직법안 중 추계의뢰 빈도가 높은 관서 신설, 소속(산하)조직 

설립, 법인설립 및 지원의 3개 사례를 살펴본다. 이 때, 조직운영 관련 법안 

추계는 다소 간단하고 비용규모도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례분석

에서는 1개 법안에 조직설립 및 운영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법안사례를 

살펴본다.



Ⅳ. 조직법안 147

제3장 법안비용추계의 실제

1. 관서 신설

관서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관청과 그 보조기관을 의미하며, 행정기관의 

청사, 법원, 경찰서, 도서관, 우체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서 설치를 직접 

규정하는 법률로서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

이며, 여타 행정기관의 청사 및 경찰서 등은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 등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지매입과 청사신축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통하여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사례를 소개

하기로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직설립에 따라 공통적으로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부지매입비와 청사건축비를 포

함하여 추계한다. 

(1) 비용요인의 인식

법원 설치를 규정한 법안35)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각급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

검찰청 역시 각각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비용구조

신규재정소요

법원 설치비 검찰청 설치비

35)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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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우선 신설 법원(검찰청)의 관할지역과 여타 법원(검찰청) 관할지역의 

인구수 또는 사건수를 비교 분석하여, 조직의 인력규모를 추정한다. 추정한 

인력규모에 따라 청사규모･자산규모를 산정하게 된다. 

추계정보 확인

① 인건비(행정안전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청사건축비(조달청,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분석｣)
③ 부대경비 요율(기획재정부,「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추계정보를 이용하여 각각의 비용요인에 대한 산식을 작성한다. 산식

에서는 조직의 인력규모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산식을 작성하였다. 법원(검찰청)설립의 경우 

사업비는 기본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추계를 하지 않는다.

비용추계 산식

신규재정소요 = 인건비 + 부지매입비 + 청사건축비 + 자산취득비 + 기본경비

① 인건비 = (직급별 보수 + 법정부담금) × 직급별 직원 수

= 유사기관의 1인당 인건비 × 신설기관의 추정 직원 수

② 부지매입비 = 신축예정부지의 공시지가 × 부지매입기준()

③ 청사건축비 = 순수건축비 + 부대경비

④ 자산취득비 = 유사기관의 1인당 자산취득비 × 신설기관의 추정 직원 수

⑤ 기본경비= 기존법원(검찰청)의 1인당 평균 기본경비× 신설법원(검찰청)의 직원 수 

주: 1. 직급별 인원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기관의 사례를 적용

2. 순수건축비 = (직원 1인당 점유면 × 직원수) × 1㎡당 공사단가 
3. 부대경비 = 순수건축비 × 부대경비요율. 
4. 부대경비요율 = 설계비요율 + 감리비요율 + 시설부대비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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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대상 기관의 부지매입기준이나 직원 1인당 점유면적기준 등은 

당사자 문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부지매입기준이나 직원 1인당 점유면적기준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유사기관의 

부지매입금액, 1인당 평균점유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 

2. 소속(산하)조직 설립

부처 등의 소속(산하)으로 조직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은 조직법안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중앙부처소속의 행정위원회 설립도 

여기에 포함되며, ｢행정규제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각각의 행정위원회 

설립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소속(산하)기관형 조직은 대체로 소규모이고, 부지매입 및 청사건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무공간은 리모델링 공사 

또는 임차를 통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한 추계를 소개한다. 도서관 설치의 경우 통상 

부지매입 및 건축을 필요로 하지만, 소규모이거나 기존의 사무공간을 활용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 또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사무공간 확보를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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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요인의 인식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설을 규정한 법안36)이 있다고 가정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추가재정소요는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가 된다. 

 비용구조

신규재정소요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건축비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우선 신설 도서관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의 조직규모를 추정

하여야 한다. 추정한 인력규모에 따라 사무공간면적 및 자산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추계정보 확인

① 인건비(행정안전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청사건축비(조달청,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분석｣)
③ 부대경비 요율(기획예산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③ 자산취득비(유사사례 참고) 

3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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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비용요인에 대한 산식을 작성하는 방식은 관서 설치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규

정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기존 사무공간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사무공간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비용추계 산식

신규재정소요 = 인건비 + 건축비 + 자산취득비 + 기본경비

① 인건비 =


[ (직급별 보수 + 법정부담금) × 직급별 직원 수 ]

= 유사기관의 1인당 인건비 × 신설기관의 추정 직원 수

   단, 는 직급

② 건축비 = 직원 1인당 점유면적 × 직원수 × 1㎡당 공사단가

③ 자산취득비 = 1인당 평균자산취득비 × 신설기관의 추정 직원수

④ 기본경비 = 유사기관의 1인당 평균 기본경비 × 신설기관의 직원수 

주: 1인당 평균자산취득비는 중앙부처소속 위원회의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 기준을 활용 

소속(산하)기관형 위원회에 대한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국 

설치에 대한 추계 포함 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소속(산하)기관형 행정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법안에 사무국 설치가 명기된 경우에는 

당연히 추계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추계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단순 자문위원회의 설립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통상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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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 및 지원

법안에서 관서나 그 소속(산하)기관이 아닌 조직을 설립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특정 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한 대표적인 법률이다. 

그 외에도 영화발전기금을 통해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지원하도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이 포함될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영화

진흥위원회와 유사한 만화진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추계사례를 소개

하였다.

(1) 비용요인의 인식

만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는 기금을 통해 만화진흥위원회를 지원

하도록 규정한 법안37)이 있다고 가정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법인은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본경비 이외의 

사업비를 별도로 추계하도록 한다. 신설 법인의 규모를 고려하여 사무

공간은 임차를 통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비용구조

신규재정소요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임차료 사업비

3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Ⅳ. 조직법안 153

제3장 법안비용추계의 실제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법인 설립의 경우, 이전의 두 사례에 비해 사업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조직규모를 추정할 때에는 대상사업 규모 또는 

시장규모 정보를 고려한다. 가령 적용하고자 하는 유사기관이 정해지면, 

유사기관의 사업규모 또는 시장규모와 추계대상조직의 예상 사업규모 

또는 시장규모를 비교하여 조직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추계정보 확인

① 문화산업규모 등(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통계)

② 임차료: 오피스빌딩 임대료(국토해양부 요청자료)

③ 자산취득비: 유사사례참고 

국가가 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설립의 경우, 통상 사무공간은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다만, 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에 따라 청사

신축에 대한 추계를 포함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소속･산하기관이 아닌 법인형태의 조직신설인 경우에는 사업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추계가 

필요하다. 다만, 기본사업비는 경상적 성격의 계속 사업비를 가정하므로, 

유사기관의 인건비 대비 사업비 자료 등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 있다.

비용추계 산식

신규재정소요 = 인건비 + 임차료 + 자산취득비 + 기본경비 + 사업비

① 인건비 = 유사기관의 1인당 인건비 × 신설법인의 추정 직원 수

② 임차료 = 대상면적 × 월 임차료 × 12개월

③ 자산취득비 = 1인당 평균자산취득비 × 신설법인의 추정 직원 수

④ 기본경비 = 유사기관의 1인당 평균 기본경비 × 신설법인의 직원 수 

⑤ 사업비 = (유사기관의 사업비/인건비) × 신설법인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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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월 임차료 단가는 국토해양부의 오피스빌딩 임대료를 활용 
2. 1인당 평균자산취득비는 중앙부처소속 위원회의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 기준을 활용 

법인 신설을 통해 기존에 정부가 시행하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차감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신설법인이 기존의 정부사업 중 일부를 승계하는 경우, 관련 예산은 신설 법인 사업비에 

흡수되므로, 추가재정소요액은 그만큼 감소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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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법안

사업법안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규정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책에서는 법안의 내용 및 성격 상 보장･보상･조직법안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법안을 별도로 구분하고, 이들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외의 

모든 재정수반법안은 사업법안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사업법안은 세부유형을 

기능별･성격별로 분류한 타 유형의 법안과 달리 사회･산업･행정의 3개 

분야로 재분류하였다.

사업법안은 사업대상과 공공활동 등 사업의 목적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법률은 ｢OOO 지원에 관한 법률｣, ｢OOO 관리에 

관한 법률｣, ｢OOO 육성38)에 관한 법률｣ 및 ｢OOO 설치39)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다. 또한 ｢OOO법｣ 또는 ｢OOO사업법｣ 등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법률에서 규정한 일반사업들도 있다. 

보장･보상･조직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공공활동 관련 

공통사업의 실례를 살펴보면, 전문인력지원, 실태조사, 지역 또는 구역의 

지정 및 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산업지원, 국제협력, 홍보, 조직(센터, 

위원회, 진흥원 등)의 설치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개정안 중 추계빈도가 높은 법안을 선정하여, 3개 분야별로 

추계사례를 보여주고자 한다.40)

38) ʻʻ육성ʼʼ과 유사한 공공활동으로는 ʻʻ조성ʼʼ, ʻʻ진흥ʼʼ, ʻʻ촉진ʼʼ 및 ʻʻ개발ʼʼ 등이 있다.

39) ʻʻ설치ʼʼ와 유사한 공공활동으로는 ʻʻ구축ʼʼ 등이 있다.

40) 실제 법안에서는 이하에서 제시한 공공활동 관련 공통사업 및 일반사업 사례 이외에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매년 발간되는 비용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사례｣, 각 년도)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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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사회분야 사업법안은 교육 및 보건･복지･노동, 문화･체육･관광, 그리고 

환경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사회분야 법안은 전술한 사회보장 및 보상(특히 위로보상), 

조직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을 제외한 사회분야 사업

법안은 사서교사, 보육교사, 새터민 전문상담사, 장애인 체육교사 등 전문

인력지원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실태조사와 

관련된 법안은 산업분야 사업법안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추계

빈도가 높은 전문인력지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사서교사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도록 의무화한다. 단,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ʼʼ라고 규정된 법안41)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추가 소요비용은 개정안에 따라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또는 순회사서

교사)가 배정될 때 발생하는 총 인건비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에 

예상되는 사서교사의 총 인건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 때, 비정규 사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사서교사 인건비 정규직 전환 비용

41) ｢학교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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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동 법안의 추계를 위해서는 초･중･고교별 학교 수 및 도서관 수, 그리고 

사서교사 및 정규･비정규직 사서직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동 사례에서 

초･중･고교별 학교 수, 그리고 유사사례 적용 시 필요한 기준학급 기준별 

보건교사 현황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시스템, 사서교사 및 정규･
비정규직 사서직원에 대한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여 각각 확보

한다.

추계정보 확인

① 초･중･고등학교 수 현황(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시스템)

② 사서교사 및 정규･비정규직 사서직원 수(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시스템)

③ 초･중･고교 기준학급 기준별 보건교사 현황(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시스템)

④ 비정규 사서직원 평균 연봉(교육과학기술부 요청자료)

가용통계를 기초로 추계자가 설계한 방법을 추계산식으로 표현한다. 

동 사례는 개정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현행법이 유지될 경우에 발생

하는 총 소요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은 모든 초･중･고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할 경우에 발생하는 총 비용

에서 현행법을 유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총 비용을 차감하여 추가 재정

소요를 산출한 후, 기존 비정규직 사서교사 및 사서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화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를 합계하여 산출한다.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총 사서교사 수1) × 사서교사 1인당 연간 인건비2)) - (현행제도 유지 

시 예상 사서교사 수 × 사서교사 1인당 연간 인건비)] +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사서직원 수3) × 사서교사와 비정규 사서직원의 인건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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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총 사서교사 수 = 총 초･중･고교 수 × 총 초･중･고교 수 대비 보건교사 배치 시 
기준학급 미만 학교 수 비중

   단, 보건교사 배치 시 기준학급 기준은 사서교사 배치 시와 동일하다고 가정
2) 교사(공무원연금기여금기호, 7C3) 월 급여에 12개월을 곱한 금액
3) 추계기간 중 직원 수는 과거 5년간 평균 증가율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일시에 모든 인원을 전환할 수 없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매년 일정 인원이 점진적으로 
정규직원으로 전환한다고 본다.

한편, 사서교사의 수 산출에 있어 현행 법률 규정을 대입할 경우에는 

개정안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①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사서교사 총 정원을 산정할 때 학생 

1,500명당 사서교사 1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학생수가 1,500명이상, 즉 90~98%의 학교를 대상으로 순회사서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모든 학교에 1명의 사서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기준은 적합하지 않으며, 2010년 현재 이미 5,000여명 정도의 사서

직원이 근무하는 현실과도 괴리가 있다.

②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ʻ사서직원 등ʼ에는 비정규 사서직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0년 현재 채용된 

비정규 인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중 매년 일정 인원이 점진적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한다.

③ 당사자 및 전문가 문의를 통하여 2010년 현재 초･중･고교의 98.4%가 학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영아보육교사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기존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만 지원되었던 

인건비 지원대상을 비영리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의 영아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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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로 확대하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한다ʼʼ라고 규정된 법안42)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추가 소요비용은 비영리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의 영아전담 

보육교사 수에 시설별 보육교사의 1인당 인건비 차액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비영리법인･단체 

어린이집 인건비 차액

가정 어린이집

인건비 차액

민간 어린이집

인건비 차액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동 법안의 추계를 위해서는 시설종류별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의 수와 

인건비, 그리고 인건비 중 국가지원  비중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시설

종류별 영아 보육교사의 수 추계를 위해서는 0~2세 영아의 장래인구 

추계치와 주민등록인구 실적치, 시설종류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그리고 

아동 수 대비 보육교사 수 비중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는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보할 수 있다. 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집 영아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계를 위해서는 호봉별 보육교사 인건비와 

비영리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기본보육료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 요청 및 홈페이지에서 확보할 수 

있다.

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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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정보 확인

① 0~2세 추계인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청, 인구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록인구)

② 시설종류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보건복지부, 보육통계)

③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보건복지부, 보육통계)

④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교사 호봉별 인건비(보건복지부 요청자료)

⑤ 비영리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기본보육료(보건복지부)

추계산식은 시설별 영아 보육교사의 인건비 차액과 대상자 수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도록 작성한다. 이 때,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호봉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호봉별 보육교사 수를 기준으로 한 가중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한다. 

비영리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의 경우, 전체 인건비 

중 국가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는 대부분 기본보육료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점(당사자 문의)을 감안하여 추계산식을 작성한다.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A × 인건비 지원비율(80%)1)} - {(B × 0.82)) ÷ C}] × C

단, 는 0~2세의 영아 연령

주: 1. A(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 1인당 연 보수총액 ) =

[
  



호봉(1~30호봉)별 월 지급액  × 12개월 ×가중치 ]

   단, 가중치는  0~2세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총 영아 보육교사 수 대비 호봉별 보육

교사 수  비중
2. B (비영리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액) =

(추계인구 수 ×조정계수 ×보육시설 이용률 ) ×보육시설 영아 수 대비 비영리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 영아 수 비중 × 비영리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 영아 수 대비 
기본보육료 지원 영아 수 비중 × 월 기본보육료 × 12개월 ×조정계수(0.7)

3. C (비영리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 영아 연령별 보육교사 수)는 기본보육료 지원 영아 

수의 증가율을 적용
1)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영아 보육교사는 인건비의 80%를 국가에서 지원받음
2) 비영리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본보육료의 80%를 

일부 인건비로 지급받는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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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통계를 확인하면서 추계산식을 작성할 때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동 사례의 경우에는 시설종류별 영아 보육교사의 국가지원 

인건비 차액을 산출할 때, 비영리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의 인건비 중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또는 총 인건비 대비 비중)이 

얼마이고, 또 그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는 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한편,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계수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① 비영리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 영아는 보육료 이외에 기본보육료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② 비영리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액(B ) 산정 시 적용한 

조정계수(0.7)는 추계치와 실적치와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

다. 전문상담사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사를 배치한다ˮ라고 

규정된 법안43)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재정소요는 상담을 위한 전문

상담인력의 수와 이들의 인건비 단가를 곱한 금액이 될 것이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상담사 인건비 추가고용에 따른 경상경비

4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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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본 사례에서 필요 전문상담사의 수를 직접 추계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상담 대상자의 수, 상담 횟수, 그리고 전문상담사의 연평균 근무일수 및 

1일 평균 상담 횟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추계에 필요한 

자료는 통일부 자료요청을 통하여 확보한다. 한편,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건비 단가는 전문연구기관의 이차자료를 이용한다.

추계정보 확인

① 상담 대상자의 수, 상담 횟수, 그리고 전문인력의 연평균 근무일수 및 1일 평균 상담 

횟수(통일부 요청자료)

② 전문상담사 인건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과 고용창출정책｣, 2008)

추계산식은 전술한 가용통계의 확인과 병행하여 작성하되, 대상자 수와 

지원단가로 구성되는 기본 추계산식을 먼저 작성하고, 이후에 각 변수별 

추계산식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동 사례에서 필요 전문상담사의 수는 

모든 상담 대상자가 연간 필요한 총 상담회수를 구한 후, 이를 1명의 

전문인력이 연간 제공할 수 있는 총 상담 횟수로 나누어 추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필요 전문상담사의 수1) × 1인당 연간 인건비

주: 1) 필요 전문상담사의 수 = (상담 대상자의 수 × 1인당 연간 상담 횟수) ÷
(전문인력의 연간 근무일수 × 1일 상담가능 횟수)

추계산식에 따라 변수별로 추계를 진행할 때, 직접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 및 담당자 문의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추계를 진행한다. 또한 기존에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한 추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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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수를 생성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① 필요 상담회수는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사 및 통일부 관계자 등에 대한 문의를 

바탕으로 도출한다.

② 인건비의 경우에는 전술한 ʻʻ추계정보 확인ʼʼ의 이차자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상담사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중 

인건비를 추정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ʻʻ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ʼʼ 분야 종사자의 평균 인건비와 임금상승률 등 유사사례를 반영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2가지의 인건비 추정방법 모두, 이들 종사자의 업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담사 업무유형과 유사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③ 전문상담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 비품, 제세

공과금 등 운영비의 증가도 수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계설계 시 이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2. 산업

산업분야 사업법안은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산업 및 기술,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획재정, 금융 등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동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주로 비용요인이 되는 대상의 수와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일반적인 추계방법을 사용하는 데, 사회･행정분야 사업법안의 

추계보다 다소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용추계 의뢰된 법안의 내용은 

주로 특정대상 지원, 각종 실태조사, 지역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들 3개 유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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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대상 지원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정비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분양대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융자를 

지원한다ʼʼ라고 규정한 법안이 있다44)고 가정하자. 이 때, 추가되는 재정

소요는 세입자 중 분양대금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을 융자

하여 회수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이나, 향후 5년 내에는 주택기금에서 

대규모의 융자금 발생이 예상된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분양대금 지원

이자지원금

임대보증금

이자지원금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본 사례의 추계 대상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4개 유형(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도시환경)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해당 정비행위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임대하여 정착할 때까지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비용이다. 

따라서 추계에 필요한 정보는 정비지역의 세입자비율과 이들 중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융자받게 되는 비율, 그리고 해당 지역별 지원단가(분양

대금 융자 예상대출액 및 임대보증금 융자액) 및 융자금 이자율 등이다. 

이 중 정비구역 현황은 국토해양부의 실적자료, 행정구역별 세입자 비율은 

4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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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구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정비로 인한 세입자의 

분양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융자비율, 이자율은 국민주택기금의 유사사업 

실적을 고려하여 유추법과 지표법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추계정보 확인

① 도시 및 주거지역 정비현황(국토해양부) 

② 행정구역별 점유형태 현황(통계청, 가구실태조사) 

③ 세입자 분양율 및 임대율(국토해양부) 

우선 해당 정비현황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행위가 발생할 

확률을 실적을 통해 추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

라도, 사후에 해제되거나 정비행위가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모두 

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과대추계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정비지역 대상을 좁히는 과정의 일환으로, 과거 평균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중 실제 정비행위가 발생할 확률을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에서 분양 및 임대보증금 융자와 관련한 기존 실적을 

고려하여 분양 시 융자규모, 해당 융자금의 회수기간, 이자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16개 시도의 임대료 차이가 나타나므로 지역별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지급액
1) + {

 



지급액   × 계약상 평균회수율   ×

결손률  }]

단, 는 2012~2016년 추계기간 중 당해연도, 는 분양지원과 임대융자금 지원

주: 1) 지급액은 정비지역 중 정비행위 발생할 확률을 적용하여 사업대상자를 정하고, 이 중 융자금을 
지원받는 비율과 분양대금을 지원받는 비율을 나누어 각각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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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의 경우에는 자금 회수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추계 시 주의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자금의 경우에는 경기적 

요인, 정치･경제적 요인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1개의 

추계치를 제시하기 보다는 여러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통상 비용추계 기간인 향후 5년 내에서는 자금의 손실로 파악되나, 장기적으로 

회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융자금이 회수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장기추세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주택자금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게 변동하므로 융자규모를 결정하기 쉽지 않고, 재건축 

등의 사업 역시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실시 여부가 달라지므로 점추정으로 

최종 추계값을 적시하기보다, 시나리오 별로 추계값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실태조사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ʼʼ고 규정한 

법안45)이 있다고 가정하자. 동 사례에서 실태조사는 해당 기업체의 종사

자에 대해 실시되므로, 소요비용은 조사대상자 수에 조사대상 1개인당 

소요되는 실태조사비용을 곱한 금액이 된다.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실태조사는 특정 산업의 활동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 내용 등에 따라 소요비용이 상이할 수 있다. 

실제 행정기관에서 수행된 실태조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요비용은 조사

대상 총 업체의 수, 종사자의 수 및 조사대상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4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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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에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중소기업청의 

이차자료를 이용한다. 추계기간 중 납품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중소기업

청의 유사자료(장애인기업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추계정보 확인

장애인 기업 납품업체 종사자 수(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동 사례에서의 소요비용은 조사대상자 수와 비용단가의 곱으로 나타난다. 

추계산식에서 개정안에 따른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관련 자료는 

단년도 이차자료 밖에 없으므로, 통계청 승인 실태조사 대상 업체 중 

중소소모성 자재 납품업과 사업체 수에 있어서 가장 유사한 ʻʻ장애인기업 

실태조사ʼʼ를 이용한다. 이 때, 특정연도 기준으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

업체와 장애인기업 간 변수별 값의 차이는 조정계수로 보정하고, 그 차이는 

추계기간 중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조사대상자 수1) × 1인당 조사비용2)

주: 1) 조사대상자 수= 조사대상 총 업체 수×조정계수(1)×(조사대상 총 업체 수 대비 실제 조사업체 수 비중)
× (실제 조사대상자 수 ×조정계수(2) ÷ 실제 조사업체 수 ×조정계수(3))

이 때, 위 식의 우변은 모두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조정계수(1)은 중소 기업체 수 대비 장애인기업체 수 비중, 
조정계수(2)는 중소 기업체 조사대상자 수 대비 장애인기업체 조사대상자 수 비중, 
조정계수(3)은 중소 기업 실제 조사업체 수 대비 장애인기업 실제 조사업체 수 비중

2) 1인당 조사비용은 2010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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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지역 지원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요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ʼ̓고 

규정된 법안46)이 있다고 가정하자. 재정소요는 공항소음대책 지역에 거주

하는 지원대상자 수에 가구당 항목별 지원단가와 지원비율을 모두 곱한 

금액이 될 것이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TV수신료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책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5개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TV 수신료 

등)의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는 지식경제부 자료요청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의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자료가 입수되면, 한국전력 

등 공공요금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 기 입수된 공항소음대책지역 정보를 

보낸다. 그러면 공공요금 관련기관은 동 지역에 대한 각 공공요금 관련 

자료를 작성하게 된다. 

4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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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정보 확인

① 공항소음대책지역(지식경제부 요청자료)

② 공항소음대책별 전기･도시가스(취사용 및 난방용 구분)･TV 수신료 연평균 요금 

부담가구 수 및 요금 총액(한국전력 및 한국도시가스공사 요청자료)

③ 상･하수도 연평균 요금 부담가구 수 및 요금 총액(관련 지자체 요청자료)

관련된 통계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추계산식을 작성한다. 

이 때, 공공요금 지원비율은 당사자문의를 통하여 설정한다.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지원대상가구 수 × 가구당 지원단가 × 지원비율)

단, 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은 5개 공공요금

지역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추계 시에는 이러한 관행적인 요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공공요금 지원, 방음 및 냉방 시설 설치비의 지원 등과 같이 

해당 가구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으로 구성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소요

비용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접경지역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참조하여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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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

행정분야 사업법안은 국방 및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과 

관련된 법안으로서, 앞에서 이미 살펴본 보상법안 및 조직법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행정분야의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분야

사업과 관련된 비용추계 의뢰 법안은 공무원 증원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추계의뢰 빈도가 높은 2개 부분의 

법안에 대하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공무원 증원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최대 정수를 특별시의 경우 3명에서 4명

으로, 광역시･도의 경우 2명에서 3명으로, 인구 800만 명 이상의 광역

시･도의 경우 3명에서 4명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군･구의 경우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증원한다ʼ̓라고 규정한 법안47)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총 소요비용은 공무원 증가 인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 단가를 곱한 

금액이 될 것이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인건비 운영비

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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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동 사례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인구가 800만 명을 초과하는 광역시･도 

또는 인구가 10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구가 존재하는 경우, 부단체장을 

1인 증원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 시행연도부터 5년 간 인구 800만명을 

초과하는 광역시･도 또는 인구 10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구를 통계청의 

인구통계자료 및 인구추계자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수 등을 이용

하여 식별48)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과하는 광역시･도의 수 및 시･군･구의 

수를 파악한다. 

추계정보 확인

① 인구추계(통계청, 장래인구추계)

② 주민등록인구수(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광역시･도, 시･군･구별))

③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등(행정안전부,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④ 부단체장 수당(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동 사례의 추계는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수에 해당 자치단체 부단체장 

인건비 등을 곱하여 산출한다. 정원 증가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 정원이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자치

단체 부단체장의 인건비는 연봉액과 연봉외 수당 등이 있다. 연봉의 경우

에는 추계를 하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부단체장이 수령하는 연봉액의 

평균으로 한다. 연봉 이외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는 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그리고 각종 수당이 있다.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참조하고, 각종 수당의 경우 행정

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산출한다.

48)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추계기간별 인구 수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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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부단체장 인건비
1) × 인구 수 초과 지자체 수

2)

주: 1) 부단체장 인건비 = 부단체장 평균 연봉 +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 부단체장 수당 +
부단체장 법정부담금

단, 평균연봉 = [(
  



부단체장의 연봉 )÷ ]이며, 이 때 는 지방자치단체

2) 추계기간 중 최초연도 이전에 부단체장 증원 조건을 충족하는 인구 수 초과 지자체는 계산에서 

제외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은 인건비는 연봉, 수당 등과 같은 인건비 

이외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법정부담금도 추계대상이므로, 비용

추계 시 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건비 이외에 부단체장 

등이 사용하는 운영비도 추계 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연금부담금 등(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과 보험료 등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과 같은 법정부담금이 증원되는 인력별로 소요

된다. 이러한 법정부담금은 보수월액에 일정요율로 반영되는데, 연금부담금, 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보수월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부여하고 있다. 상이하게 부여되는 법정부담금의 경우, 부단체장 증원이 

예상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법정부담금을 참고하여 비용을 산출한다.

② 법률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또한 

증가한다. 증가된 운영비는 현행 부단체장 관련 운영비와 동일하다고 가정한 후 

추정할 수 있다. 위와 유사한 사례는 시･도의원이 5급 상당 지방직공무원을 보좌관

으로 두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도 보좌관을 두는 지방의원 총수를 구하고 

이 값에 5급 상당 지방직공무원의 인건비 등을 곱하여 총 소요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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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시스템 구축

(1) 비용요인의 인식

ʻʻ등록 자전거에 대하여 RFID를 부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자전거 

RFID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ʼ̓라고 규정한 법안49)이 있다고 가정하자. 

동 사례에서의 소요비용은 시스템 구축에 따른 다음의 비용요인으로 구성

된다.

 비용구조

추가재정소요

정보화전략

계획수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소프트웨어 

도입비

하드웨어

도입비

database

구축비 

유지

보수비

(2) 추계의 설계 및 분석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소프트웨어 도입비, 하드웨어 도입비,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 및 유지보수비 등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므로, 각 요인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추계에 필요한 

자료는 등록 대상 자전거의 수와 도입대상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그리고 

유지보수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 때, 도입대상 소프트웨어 및 하드

웨어에 대한 자료는 조달청에 요청하여 확보하고, 나머지 자료는 한국

자전거협회 및 지식경제부가 발간한 자료를 통하여 확보한다. 

4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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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정보 확인

① 등록 대상 자전거의 수(한국자전거협회)

② 도입대상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조달청 자료요청)

③ 유지보수비(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른 시스템은 자전거에 자전거 식별코드, 관리기관, 제조일, 

도입일 등 자전거 기본정보를 RFID에 기록한 후 이를 자전거에 부착하여 

등록･관리한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자전거에 

부착된  RFID에 이용자 이름, 장소 등을 기록하고 대여시스템에 ʻʻ누가 

언제 어디서 어느ʼ̓  자전거를 빌려갔는지를 기록한 후 대여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발생하는 

6개 비용요인을 추계산식에 적시한다. 단, 동 사례에서는 6개의 일반적 

비용요인 중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을 감안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는 추계에서 제외한다.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① + ② + ③) + 소프트웨어 개발비(④) +

소프트웨어 도입비(⑤) + 하드웨어 도입비(⑥) + 유지보수비(⑦)

① RFID 태그 비용 = 등록 대상 자전거 대수 × 태그 단가

② RFID 리더기 도입 비용 = 리더기 설치 필요 장소의 수 × 리더기 단가

③ 소프트웨어 개발원가 = 개발인원 × 노임단가 × 개발기간

단, 중급 2명이 3개월 소요된다고 가정

④ 소프트웨어 개발비 = 소프트웨어 개발원가 × (1 + α)

이 때, α는 제경비,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요율

⑤ 소프트웨어 도입비 :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1식 시장가격

⑥ 하드웨어 도입비 = 시군구의 수 × (RFID리더기 + 서버 1식)

단, RFID리더기 및 서버의 경우 시장가격을 참고

⑦ 유지보수비 = 소프트웨어 개발비 ×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요율 + 소프트웨어 

도입비 × 도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 + 하드웨어 도입비 × 도입 

하드웨어 유지보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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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발생하는 항목별 비용 추계 시, 동 시스템이 

어떠한 기능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판단에 따라 

필요기능을 적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계의 가정으로 설정한다. 

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시 ʻ̒자전거 RFID 등록관리시스템ʼ̓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

하고, 등록, 대여 기능 등 기능이 단순하고, 다른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은 

불필요하다고 가정한다.

②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기능을 정리하면, (1) RFID리더기에 저장된 정보를 컴퓨터로 

보내는 기능 (2) 보내진 기능을 저장, 관리 기능 (3) 등록자전거 검색 기능 (4) 

등록자전거 종합관리 기능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외 도움말, 웹 페이지 설계 및 

구현, 공지사항, 자료실 등 게시판 관리 등 부차적인 기능 구현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술자를 몇 개월간 투입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관련 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동 사례에서는 중급수준의 기술자 

2명이 3개월 정도가 개발하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③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의 경우 구축대상 지면의 수, 구축 난이도 등에 의하여 비용이 

결정된다. 이 비용은 행정안전부가 수행한 ʻʻ국가(행정)DB 구축사업ʼʼ에서 제시한 

1면 당 구축원가 등을 참조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단가 및 기준정보

추계과정에서 비용요인별 대상자 수나 단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대추계 혹은 과소추계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추계정보를 획득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비용추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추계 시 사용빈도가 높은 추계정보의 종류와 자료원을 

국회 상임위원회별･소관기관별로 분류하여 제시함으로써, 추계정보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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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추계 시 사용빈도가 높은 추계정보를 ｢기준정보명｣과 동 기

준정보가 포함된 ｢자료명｣ 및 ｢자료원｣, 그리고 기준정보의 발표형식을 

｢정기/비정기｣로 표시하되,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발표주기를 

1년/반기/분기/매월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추계정보의 분류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대분류한 다음, 다시 소관기관

별로 세분류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단, 추계의뢰 빈도가 매우 낮거나 소관

기관별 추계정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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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법무부 

출입국자 수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출입국･외국인 

통계연보 

법무부

(정보마당/자료실/

통계자료)

매월

･
1년

외국인 입국자 수

체류외국인 수

등록외국인 수

단기･불법체류

외국인 수

취업자격별

체류외국인 수

국민의 배우자

(결혼이민자) 수

외국인 유학생 수

외국적 동포

불법체류자 수

교정시설 인원
교정시설

평균수용현황
e-나라지표

(부처별/법무부)
1년국가배상사건 수 국가배상통계

보호소년･위탁소년 소년보호통계

난민 연령별･성별･ 
국적별 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정보마당/자료실/

통계자료)

1년
범죄구조피해

구조금 지급액

검찰통계

시스템

보호관찰대상자

재법률
보호관찰통계

e-나라지표

(부처별/법무부)
1년수형자 

학과교육 

수형자 

학과교육현황

변호사 수 변호사 현황 

검찰청  
형사보상금

검찰통계시스템
e-나라지표

(부처별/대검찰청)
1년

피의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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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 

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금융위원회

가계부채수준 가계신용동향

e-나라지표

(부처별/

국무총리직속기관/

금융위원회)

분기 

직종별

평균임금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도별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 지급액

대상자 수 
내부자료

e-나라지표

(부처별/

국무총리직속기관/

국가보훈처)

1년

보훈 대상자 

취업지원액･
대부지원액 

취업 및 

대부지원실적

1년

(익년 

1월)

보훈대상자

의료비

보훈병원

사업실적자료

1년

(매년 

1월말) 

보훈대상자

교육지원비

내부자료 1년 

보훈대상자

취학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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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 수
공공기관

지정현황 

공공기관 

창의경영시스템(ALIO)

(경영공시/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지정현황)

1년

(1월말)

공공기관 경영공시 -

공공기관 

창의경영시스템(ALIO)

(경영공시/기관별경영공시)

수시

중앙정부 

예산안 단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기획재정부

(정책/예산국고)

1년

(4월말)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단가

1년

(12월)

부대경비요율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1년

(4월말)

기금운영규모 기금운용계획
e-나라지표

(부처별/기획재정부)
1년

부담금규모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기획재정부/정책/

예산국고

1년

(6월말)

취업자 수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동향
통계청/주제별/고용 매월 

조달청

조달단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수시 

청사건축비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조달청

(정보제공/발간자료)
1년

통계청

장래인구 및 가구 수 장래인구(가구)추계 통계청

(인구･가구/

추계인구･가구)

5년
가구주의 연령 및 

혼인상태별 추계가구
장래가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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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외교통상부 ODA 원조액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e-나라지표

(부처별/외교통상부)
1년

통일부 북한 이탈주민 수 내부자료
e-나라지표

(부처별/통일부)
1년

5.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국방부

계급별 사병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육군중앙경리단 

봉급정액표

-

군병원 이용자 수

국군의무사령부

및 해･공군본부 

보고통계

e-나라지표

(부처별/국방부)
1년

호프만계수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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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현황
주민등록인구통계시스템 월 1회

시도별 인구
시도별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e-나라지표

(정책자료실/통계자료)
1년

국가공무원정원
국가공무원정원

추이

지방공무원정원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지급기준

보상 및 명예회복

(보상금등지급)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

회복에관한법률 제7조
-

재직년수별

공무원 수 

직종별･ 재직년수별

재직공무원 현황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마당/통계자료실)
비정기

국가배상기준 - 국가배상법 제3조 -

신체장해의 등급･ 
노동력상실률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

사망･신체장해･상해･
명예등의침해에 대한 

위자료기준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4,5,6,6의2
-

인터넷중독률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정책통계/통계/

승인통계)

1년

가구소득별 

인터넷중독률

한부모가정

인터넷중독률

외국인 주민 수 외국인주민

통계현황국제결혼이민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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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행정안전부

기구정원

행정안전

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정책통계/통계/

통계소식)

        

 1년   

      

공무원 정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현황

가정용 

상수도요금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행정지표별현황)

1년

성별･연령별

인터넷중독률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정책통계/통계/

승인통계)

1년
소득별

인터넷중독률

부문별･기기별 

정보이용격차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지방공무원 정원

각 자치단체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e-나라지표

(부문별/행정안전부)
1년

공무원 개방형 임용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안전부

(정책통계/통계/

승인통계)

1년

시군구 

인구

지방자치단체행정

구역 및 인구현황 

행정안전부

(정책통계/통계/

승인통계)

1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안단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정책홍보/정책자료실)
1년 

경찰청

교통사고발생건수
교통사고

발생현황 경찰청 

(정보마당/경찰자료실)
1년

경찰관 순직･공상 

발생건수

경찰관 순직･공상 

현황

소방방재청
풍수해

보험료 산출방법

풍수해

보험안내

국가재난정보센터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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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각종 선거투표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광장/선거정보)
비정기

정당별 국고 

보조금지급액

국고보조금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광장/정치자금정보)
1년

재외국민수 재외국민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선거마당)
비정기

7.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

초･중･고등학교 수 

현황

초등통계

중등통계

고등통계

교육통계서비스 1년

1인당 사교육비

사교육

의식조사

통계청

(기관별 통계/

교육과학기술부)

1년

(매년 

6월)

사교육 참여율

방과후학교

참여율

유형별 사교육비

학교유형별

학교수

대학통계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1년

학교유형별

시도별 학생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수

학제별

직위별

설립별

교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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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

성별 취업률

취업통계
교육통계시스템

(취업통계)
1년

지역별

정규직 취업률

지역별 대기업

중소기업취업율

학교개황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시스템

(통계간행물) 
1년

시도별 신체검사현황

사설학원 수

연도별 교사 1인당

학생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교원 1인당

학생수

평생교육기관 종류
평생교육

통계자료집평생교육기관

학생･학습자 수

공교육비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유치원 수

보육시설 수

유치원 교원 수

보육시설 교원수

학제별 취업 및 

진로현황

취업통계분석

자료집

특수교육

수혜자 수
특수교육

실태조사

통계청

(기관별통계/

교육과학기술부)

3년특수교육기관수

취학 특수교육 

요구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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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

유치원 취원률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시스템 1년
장학금

학비면제 수혜현황

학자금 대출현황

교육과학

기술부 

(과학기술)

대학연구개발비

대출현황 한국장학재단 1년

연구개발

활동조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발간자료/보고자료)
1년 

정부연구개발 예산 -

과학기술통계서비스

(과학기술투자/

연구개발 예산) 

1년 

이공계 인력 수

이공계인력 중장기 

수급조사 및 

실태조사 

과학기술통계서비스

(과학기술인력/

여성과학기술인력)

1년

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문화체육

관광부

공공도서관 수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www.libsta.go.kr)

1년
1인당 장서 수

공공체육시설 수 전국 공공

체육시설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1년

1인당 체육시설 면적

내･외국인별 관광지 

방문객 현황

관광정보

지식시스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www.tour.go.kr)
분기

국제회의 개최 건수 UIA 보고서 국제협회연합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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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문화체육

관광부

설립형태별 

박물관･미술관 개소수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실태조사
e-나라지표

(부처별/

문화체육관광부)

1년

지정등록

 전통사찰 수

전통사찰지정

등록 현황
1년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율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2년

스포츠마케터, 

공공체육시설 

관리자과정 등

전문인력 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현황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사업/

정책자료)

1년

등급별 경기･생활체육 

지도자 수

체육과학

연구원 자료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수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행정정보/

통계정보)

1년

유･무료, 외국인 

궁능원 관람객 수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시스템

목적별 문화재 

발굴조사 건수 및 금액

문화재 지표･발굴조사 

건수 및 비용

방송통신

위원회

1인 이메일 및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

스팸

수신량조사

e-나라지표

(부처별/

방송통신위원회)

반기

가구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e-나라지표

(부처별/

방송통신위원회)

1년

유･무선 전화

가입자 수

통신사업자 

보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정보 센터/

연구보고서)

1년

해킹사고

신고 건수

인터넷 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 월보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실/

KISA Library)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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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농림수산

식품부

농가 및 농가인구

농림수산식품

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부

(정보광장/통계정보/

통계간행물)

1년

작물별 재배면적
가축 사육 가구 및 

마리수 
영농 조직수 및 회원수

작업방식별 어업종사 

가구원 및 어업경영자수

화훼 품목별 재배현황 2010 화훼재배현황
농림수산식품부

(정보광장/통계정보)
1년

농어가 및 농어촌 인구
농수산

식품주요 통계지표

농림수산식품부

(정보광장/통계정보/

통계간행물) 

1년

쌀 소득 및 직접지불금
농수산업 경영인 

육성수
내수면어업

연도별 생산량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쌀 수급실적

시･도별 인삼 경작현황

영농조직수 및 회원수

농림어업 취업자 수

농업기계 보유대사 및 

벼･밭농사 농업기계화율
농업 기계화 현황

농림수산식품부

(정보광장/통계정보)
1년

농약 및 화학비료 총 

사용량, ha당 사용량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e-나라지표

(부처별/

농림수산식품부)

1년영어자금 소요액 및 

공급액
영어자금 지원현황

부문별 직불예산액 직접직불금 현황

산림청

사업종별 숲 가꾸기 

실적(ha)
임업통계연보

산림청

(통합자료실/통계정보)
1년

국내･수입 목재수급량

산림병해충 발생 면적

소유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산림기본통계

산불피해현황 산불통계연보

자연휴양림 운용주체별 

개소수 및 이용자 수
임업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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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공급률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자료/에너지통계)
1년, 매월

도시가구당 연료비

도시가스, 석유제품 등 

가격

광물별 국내광업권 

등록 광구수

광업권통합

관리시스템

지식경제부

(통계정보)
1년

공공연구소 및 대학의 

기술료 수입

2011년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현황조사

(기술거래시장동향)

지식경제부

(정보/간행물)
-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및 임금격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현황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

1년

중소기업 R&D 비중

무역구제제도 발생 

건수
WTO 통계

WTO

(Documents and 

resources/statistics)

1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및 전망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

(전기정보/전력통계)
-

에너지원별･광물별 

해외자원개발 

사업 수 및 자주개발율

해외자원 개발현황
지식경제부

(통계정보)
1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수 중소기업조사통계

시스템

중소기업청

(행정정보/중소기업통계)
1년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금액 및 

지원업체 수

중소기업청(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보증잔액)

e-나라지표

(부처별/중소기업청)
1년

중소제조업 현재 인원 

및 부족인원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청

(행정정보/중소기업통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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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특허청

형사입건 및 시정권고 

위조상품 단속건수
지식재산주요통계

특허청

(정보마당/

통계･동향･분석)

1년

특허 등 심사청구, 

심사처리 및 

심사처리기간

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

(정보마당/간행물, 

통계･동향･분석)

1년

특허 등 심판청구, 

심판처리 및 

심판처리기간

특허 등 심판청구, 

심판처리 및 

심판처리기간 현황

특허 등 출원 및 

등록 건수

특허 등 출원 및 

등록 현황

종류별 특허 수수료 

수입액

특허 수수료 

수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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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보건복지부

성별 평균 초혼 및

재혼 연령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KOSIS/인구･가구/

인구동향조사)

매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 수, 종류별 급여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통계청

(KOSIS/보건･사회･
복지/복지)

1년

100명당 노년부양비 노년부양비

통계청

(KOSIS/인구･가구/추계

인구･가구/장래인구추계

/전국/인구성장 시나리오)

5년

종류별 노인복지시설 수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정보/통계포털/분야별

통계/노인)

1년
유형별 노인일자리 

창출･제공 건수

노인일자리 

창출･제공 건수

노인(65세) 세대 

구성별 노인수, 가구수
인구총조사

통계청

(KOSIS/인구･가구/인구

총조사/인구부문/고령자)

5년

60세 이상 노인의

자녀 동거여부 비율

사회조사

통계청

(KOSIS/보건･사회･복지

/사회/사회조사/가족)

2년60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 

노후준비방법

유형별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아동종합

실태조사

통계청

(KOSIS/보건･사회･복지

/사회/아동종합실태조사

/기초조사분석/안전)

1년

보육시설 종사자 수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정보/통계포털/분야별

통계/보육)

1년
종류별 보육 시설 수 및 

아동 수

발생유형 및 보호 

유형별 요보호 아동수

요보호아동

현황보고 e-나라지표

(부처별/보건복지부)

비정기

장애아전담･통합시설 수
장애아전담･

통합시설 현황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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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보건복지부

시설유형별 장애인 
복지시설 수

보건복지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정보/통계포털/

분야별통계/장애인)
1년

유형별 장애인 생활 
시설 인원 및 시설수

유형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수 및 설치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장애유형별 취업장애인 
월평균소득

취업장애인 월평균 
소득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3년

가수구성원수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1년

국민연금 A값 전망
중기재정
추계모형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자료실/
재정추계분석)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월별통계 국민연금연구원 매월

입양아 수 
입양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정책자료실/

간행물발간자료)
1년

전국민 건강검진결과
(유질환별) 

건강검진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nhic통계) 

1년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및 설치기준, 

사회복지 센터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간행물발간자료)

1년

출입국자 수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월)보･

국제인구
이동통계 

법무부
(정보마당/자료실/통계자료)

통계청
(KOSIS/주제별/인구･

가구/인구이동/
국제인구이동통계)

1년
(매월)

체류외국인 수, 
불법체류 외국인 수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정보마당/자료실/

통계자료)  
1년

1인당 평균진료비
건강보험 통계 
연보･건강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nhic통계)

1년
･

분기별

건강보험 보장인구 

연령별 평균진료비

수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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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보건복지부

유치우식화율 

영구치우식화율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보건통계/건강정책)

3년
기초수급자

노인의치 장착율 

보건소 수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현황 

1년

보건소 인력

흡연율 흡연실태조사

암발생자수 암등록통계 

병상수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보건통계/보건의료)
1년

병의원 수

보건의료 인력 수

보건의료 시설 유형

재원별 의료비 

지출규모

고가장비 

119구급대현황
보건복지부

길잡이통계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분야별/일반통계)
1년

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알림마당/공지사항 
6개월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31호
보건복지부 고시 -

행위 비급여항목 목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35호

식약청 

유기농인증기관
유기농인증

기관현황

식약청

(정보자료/KFDA

분야별정보/식품)

1년

의료기기제품정보
의료기기

제품정보

식약청

(의료기기제품정보방/

품목별정보)

1년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식약청

(정보자료/자료실/

통계자료)

1년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생산현황

의료기기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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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 기/
비정기

환경부

축산농가수, 

가축사육두수,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축산폐수

처리통계

환경부

(환경통계포털/분야별/

환경관리일반)

1년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량

국가온실가스

배출통계

환경부

(환경통계포털/분야별/

대기환경)

1년

국립공원 수 및 면적
국립공원

기본통계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소개/자료실/

통계자료)

1년

등급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환경통계연감

환경부

(환경통계포털/분야별/

대기환경)

1년

상수도 급수인구 및 

보급률
상수도통계

환경부

(환경통계포털/분야별/

상하수도･토양･지하수)

1년 

생활･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환경통계포털/분야별/

자원순환)

1년

소음･진동 배출업소 수 환경통계연감

환경부

(환경통계포털/분야별/

환경관리일반)

1년

폐수배출 업소수 및 

배출량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

환경부

(환경통계포털/분야별/

물환경)

1년

하수도보급률 및 

하수처리시설용량
하수도통계

환경부

(환경통계포털/분야별/

상하수도･토양･지하수)

1년

대기･수계･토양 

화학물질 배출량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최종보고서

환경부

(환경통계포털/분야별/

호나경보건･화학물질)

4년

대기미세먼지농도
대기환경연보 환경부

(환경통계포털/분야별/

대기환경)

1년

대기환경월보 매월



상임위원회별 주요 단가 및 기준정보 197

제4장 단가 및 기준정보

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환경부 수질측정결과
물환경

정보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http:/water.nier.go.kr)
매월

고용노동부

사업체 규모별･임금 

계층별 근로자 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조사통계)
1년

사업체 

규모별･성별･연령별 

정액급여, 보수총액

고용형태별

(정규직･비정규직)･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사회보험가입률

성별･종사상지위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청

(주제별통계/

고용･노동･임금)

매월

성별･연령별･비경제

활동인구,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 인구

실업급여 

성별･연령별･사업장

규모별 피보험자 수, 

성별･연령별 급여액 고용보험

통계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고용DB분석)

매월

산전후휴가급여, 성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및 급여액

기상청

지진발생 회수 및 

유감회수

국가지진

정보시스템

기상청

(지식과 소통/

지진해일DB)

1년

이산화탄소 및 

오존전량

지구대기감시 

보고서

기상청

(지식과 소통/간행물)
1년

황사 발생회수 및 

지속일수

기후자료

시스템

기상청

(지식과 소통/태풍･황사)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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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국토해양부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등록현황

국토해양부
(통계마당/분야별통계/교통)

(stat.mltm.go.kr)
1년

오피스빌딩
월세전환 임대료

오피스매장용빌딩 
임대료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결과보고서

국토해양부
(통계마당/분야별통계/

주택토지/토지/
오피스빌딩임대료)

분기

전국 오피스 
환산임대료

오피스 시장분석 SIPM(주) 분기

도시재정비사업지구 
주택수

주택업무편람

국토해양부
(통계마당/분야별통계/

국토도시/도시/
도시재정비사업현황)

1년

도시개발
지구수

국토해양
통계연보

국토해양부
(통계마당/분야별통계/

국토도시/도시/
도시개발사업현황)

1년

전국산업
단지수, 면적

국토해양부
(통계마당/분야별통계/
국토정책/산업단지현황)

분기

주택보급률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활용

국토해양부
(통계마당/분야별통계/
주택토지/주택보급률)

5년

국민주택기금대출
호수, 금액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국토해양부
(통계마당/분야별통계/
주택토지/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분양보증 현황)

1년

해양경찰청

품목별 마약 및 
밀수사범 단속건수

해경청 및 해경서 
검거실적

해양경찰청
(정보마당/자료실/

통계자료)
1년

밀입국자 및 밀출국자 
단속자 수

국제성 범죄 단속

해역별 중국어선 
단속건수(척)

중국어선
단속현황

선박종류별 
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 

및 유출량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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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부처명 기준정보명 자료명 
자료원

(홈페이지 내 위치) 
정기/
비정기

여성가족부

여성가구주 가구수, 
가구주 혼인상태

인구총조사
통계청

(주제별/인구･가구)
5년한부모가구수, 

저소득한부모가구수,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구수

이혼건수, 조이혼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주제별/인구동향조사)
1년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 
및 가해자 지원 건수

여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e-나라지표
(부처별/여성가족부)

1년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수 및 부문별 

이용자 수

각 시도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료

국적별･배우자성별 
국제결혼 건수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주제별/인구･가구/
인구동향조사)

1년

모자보호시설 개소수 
및 사유별 입･퇴소자 수

모자보호시설 
입･퇴소자 수

e-나라지표
(부처별/여성가족부)

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수,

시설 입퇴소자 수, 
상담건수

성매매피해자 
지원현황

반기

유형별･연령별 성폭력 
피해시설 상담건수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1년

내용별 청소년 
상담건수

청소년백서 및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통계

여성가족부
(정책･자료/정보공개)

1년

지역별･유형별･연령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개소수
청소년백서 -

등급별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수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통계, 
청소년백서

1년

종류별 청소년 
유해매체 경험율

청소년유해환경 
접촉종합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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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조례안 비용추계의 실제

Ⅰ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의의

1. 개념

조례안 비용추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비용이란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 그리고 ｢지
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증가나 

수입감소를 말한다. 

2011년 7월 14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할 시, 그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와 더불어 

소요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자료의 첨부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이나 제출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10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조례안 비용추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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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배경

원래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도입은 선진 각국에서 1970~1980년대 심각한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가를 경험하면서, 재정적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입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도입 역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히 재정

지출의 확대와 이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2008~2009년 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재정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대응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출규모 확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순채무의 증가를 파생시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을 

초래하게 되였다.

이에 따라 전시성･낭비성 민간이전경비와 불필요한 행사경비의 지출을 

수반하는 무분별한 조례의 입법을 규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지방재정 지출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써 조례안 

비용추계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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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조례안 비용추계의 실제

Ⅱ 조례안 비용추계서의 작성

1. 작성대상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은 조례안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를 원칙적으로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발의 의안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추계 조례 제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정안전부 ʻʻ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입안자료ʼʼ(이하 ʻʻ입안자료ʼʼ라 한다)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나 강릉시 등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안도 비용

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한다고 하여 이들 모두가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ʻʻ입안자료ʼʼ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과 마찬가지로 ①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와 ②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상되는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ʻ̒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ʼʼ의 비용추계 제외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

하여 비용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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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내용 및 방법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ʻʻ입안자료ʼʼ를 작성 배포

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ʻʻ입안자료ʼʼ를 참고하여 ʻ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ʼ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

추계서의 작성양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ʻʻ입안자료ʼʼ에서 

제시하는 비용추계서 작성내용 및 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기본적으로 ①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② 비용추계 결과, ③ 작성자, 그리고 ④ 연도별 비용추계표의 4개 항목을 

포함하되, 비용추계결과 항목에는 추계의 전제, 추계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의 세부항목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예 시> 조례안 비용추계서 주요 항목: 행정안전부(안)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3. 작성자 

△△국  △△ 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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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조례안 비용추계의 실제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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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추계결과의 기술에 있어서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으로 나타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비용추계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는데, 비용소요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나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는데, 연도별 규모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비용추계에 있어서 단가는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ʻʻ예산편성운영

기준ʼ̓을 적용하고, 여기에 기준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재원조달계획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 지방세 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

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조례안 비용추계서 작성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의회에 부의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ʻʻ입안자료ʼʼ에 따르면, 이렇게 작성된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발의 의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안

심의회 상정안에 그리고 주민 청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회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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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례안 비용추계서 작성사례

조례안 비용추계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2011년 10월 15일 이래 

2012년 3월 5일 현재까지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조례안은 13건이며, 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첨부된 조례안 비용추계

서의 형식을 보면, 통일된 양식이나 방법에 근거하여 작성되기보다는, 지방

자치단체마다 각기 상이한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책에서는 2012년 현재 국회규칙인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비용추계서 양식에 맞추어 조례안비용추계의 실제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계사례는 2011년 지자체에서 발의된 조례안 중에서 4개 조례안을 선정

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이 때, 추계사례에서 적용된 비용기준과 단가 등의 

추계정보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용하였다. 단, 

추계사례를 살펴보는 취지가 추계서 작성 양식과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ʽʽ예산편성운영기준ˮ 또는 관련부처에서 

추계정보를 확보할 수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추계정보의 경우에는 가상의 수치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1) 예를 들어, 000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5년간의 재정소요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례안 비용추계는 단년도 소요비용만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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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동 조례안은 치아우식증 치료가 필요한 아동(안 제3조)에 대하여, 보험

급여 대상인 치면열구전색 시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하도록

(안 제5조)하고 있어,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동 사업은 구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전제로 추계

한다.

2)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을 추계기간으로 정한다.

3. 비용추계 결과

조례안에 따라 000시 00구의 7~8세 아동에 대하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시행할 경우, 2012년 1억 5,0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1억 6,200만원 

등 향후 5년간 7억 7,200만원의 구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조례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추가재정소요

(안 제5조)
150 146 151 163 162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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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조달방안

재원은 대부분 의존재원과 자체수입으로 조달한다. 재원별 금액은 

의존재원 000백만원, 자체수입 000백만원이고, 기타 000재원을 통하여 

조달한다. <중략> 

향후 5년 중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재원조달 비중이 000백만원으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2) <중략> 

 [표 2] 조례안에 따른 비용 재원조달방안: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의존

재원

보조금

지방교부세

000세

소 계

자체

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000세

소 계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합  계

2) 동 문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설명하는 예시에 불과하다. 재원조달방안에서는 재원별 조달방

안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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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동 조례안의 추계 대상은 은 00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가입 아동 중 사업연도의 취학 대상 및 초등학교 1학년 

아동(안 제3조제1항) 및 보건소장이 치아홈메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아동(안 제3조제2항) 중 치아우식증이 발생한 아동이다. 이들 대상

아동에 대하여 완전히 올라온 제1대구치(안 제4조제1항), 동일 치아에 

면을 달리해 우식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치아(안 제4조제2항)를 치료하기 

위한 치면열구전색 시술로 인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해당 구의 건강보험 가입 취학대상 아동 7~8세 

중 우식치료가 필요한 치아를 영구치 및 유치로 구분하여 치료할 때의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한다.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7~8세 아동 수1) × 총치료건수(A)2) ×

(본인부담금3) × 수가상승률4))

주: 1) 7~8세 아동 수: 00구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7~8세 아동 수(실적)를 바탕으로 
통계청 인구추계 결과 나타난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추정 

2) 총치료건수(A) = {(유치우식처치유병률 × 유치처치필요자율) +

(영구치우식유병률 ×영구치처치필요자율)}
  이 때, "유치아우식유병률"과 "영구치우식유병률"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2010) 결과 나

타난 8세 치아별 유병률(유치 35.01%, 영구치 7.58%)이 향후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적용하고, `"유치처치필요자율" 및 "영구치처치필요자율"은 8세 치아별 필요자율(각 2.9개)
이 향후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적용

3) 본인부담금 = 1인당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소요액(22,000원) 

4) 수가상승률 = 최근 5년간 평균 1.9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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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

사업 대상인 건강보험 가입 7~8세 이하 아동 수는 건강보험통계연보 

상의 실적을 바탕으로, 통계청 인구추계와의 차이를 조정한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추정한다. 이 중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아동

으로 대상자 수를 한정한다.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2010)에 따르면 치아우식증은 영구치와 유치

우식증으로 구분할 수 있고, 8세아 기준(전국기준), 유치우식처치필요

자율은 평균 2.9개이며, 유치우식유병자율은 35.01%이다. 영구치우식

처치필요자율은 평균 2.9개이며, 영구치우식유병자율은 7.58%로 나타

났다. 실태조사가 7세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8세아에 대한 

결과가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적용한다. 이상의 추계과정을 거친 결과, 

총 치료건수는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표 1] 치료대상 건수추정: 2012~2016년 

(단위: 명, 건)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7~8세  아동 수(A)1) 5,315 5,068 5,146 5,434 5,398 26,361 

유치우식유병건수

(B = 0.35A)
1,860 1,774 1,801 1,902 1,889 9,226 

영구치우식유병건수

(C = 0.758A)
403 384 390 412 409 1,998 

총치료건수 2.9 × (B + C) 6,563 6,258 6,354 6,711 6,666 32,551 

주: 1) A: 아동 수 추정은 00구의 건강보험 가입자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추정값은 통계청 

인구추계 실적(최근 5년간)과 건강보험 가입자 수간의 통계인구 차이를 조정계수로 조정한 
결과이다. 

1. 이 때 치료에 참여할 비율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처치가 필요한 유병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00구에서 전액 무료로 진료하게 되므로, 참여율이 높을 것이나, 이 중 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아래 추계값은 최대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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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례안에 따라 치아우식증에 대한 치료는 치면열구전색 시술비 

치료로 가정한다. 해당 시술에 대한 급여비 조회 결과(건강보험심사

평가원), 2011년 기준 해당 치료 총시술비의 본인부담금은 22,000원

(1개당)이므로 이를 수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3. 추계결과

조례안에 따라 000시 00구의 7~8세 아동에 대하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시행할 경우, 2012년 1억 5,0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1억 

6,200만원 등 향후 5년간 7억 7,200만원의 구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

된다. 

 [표 2] 조례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추가재정소요

(안 제5조)
150 146 151 163 162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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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은 000시 조각비엔날레의 효율적 개최를 위해 ʻ비엔날레 추진

위원회ʼ(이하 ʻ위원회ʼ라 한다)를 설치하여(안 제3조),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안 제17조)하며, 시장은 비엔날레 행사 운영을 미술 

분야의 행사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안 

제10조)하되, 이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안 제11조)하며, 비엔날레로 

영구 제작 설치한 작품을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안 제1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안에 따라 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과 위탁

사업비, 기 설치된 작품의 관리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동 사업은 2013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사후 전시작품 

관리비를 제외한 위원회 운영경비와 위탁사업비 등 2개 비용요인은 

2013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위탁업체 선정은 2012년에 이루어져 사업계획 등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사업은 2013년에 추진한다. 따라서 2012년에 발생하는 

위탁사업비는 일부 업무추진비로만 구성된다. 2013년 위탁사업

비의 비용항목은 총 8개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000군 

000작품 전시회 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다. 

3) 본 추계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을 추계기간으로 

정한다. 단, 사후 작품관리비는 이후에도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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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추계 결과

조례안에 따라 조각비엔날레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탁기관을 

통하여 비엔날레 전시사업을 수행하며, 비엔날레 이후 기 설치된 작품의 

관리를 수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2012~2016년간 신규 재정소요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3,300만원과 13억 5,900만원, 이후에는 매년 

4,800~5,100만원 수준이며, 향후 5년간 총 재정소요는 15억 4,000만원

으로 추계되었다.

 [표 1] 조각 비엔날레 조례안에 따른 신규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안 제3조 및 안 제17조)
23    35  - -  -   58

위탁사업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10  1,324 - - - 1,334 

사후 전시작품 관리비

(안 제16조)
 -     - 48 49 51 148 

합  계 33  1,359 48 49 5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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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조달방안

재원은 000과 000를 통하여 조달한다. <중략> 

 [표 2] 조례안에 따른 비용 재원조달방안: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의존

재원

보조금

지방교부세

000세

소 계

자체

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000세

소 계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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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동 조례안에 따른 비용요인은 위원회 회의 운영비와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의 위원회 운영경비,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비, 그리고 

기 설치된 전시작품의 관리비 등으로 구성된다. 각 비용요인별 추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 운영경비는 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위원회 구성원 수와 1인당 회의참석 보수, 

1년간 회의개최 횟수를 모두 곱하여 산출하고, 위원회 회의 개최에 다른 

기타 운영비는 회의개최 횟수에 1개 회의당 운영비 단가를 곱하여 산출

한다.

둘째, 위탁사업비3)는 유사 사업추진 사례를 참고하되, 유사사례의 

사업과 동 비엔날레 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각 사업비 단가를 조정하여 

추계한다. 동 사업은 참여작가에 대한 보상비와 학술세미나 개최비, 

개･폐막식 행사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셋째, 비엔날레 개최 후 전시작품 관리비도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작품에 대한 총 관리비를 전시 작품 수로 나누어 산출된 1개 작품당 

관리비를 전시작품 수에 곱하여 산출한다. 전술한 추계방법을 요약하면, 

아래 <비용추계 산식>에 제시된 바와 같다.

3) 위탁사업비는 위탁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추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계획서는 

동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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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 산식

신규재정소요 = 위원회 운영경비1) + 위탁 사업비2) + 사후 작품 관리비3)

주: 1) 위원회 운영경비 = (위원 수 × 1인당 회의참석 수당･여비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개 회의당 운영비)

2) 위탁사업비 = 참여작가 보상비 + (학술세미나 개최 및 운영비 단가 × 1회) + 홍보비 +
부대행사(개･폐막식) + 작품운반비(특별전) + 기반조성 공사비 + 임차료 +
업무추진비

3) 사후 전시작품 관리비 = 전시작품 수 × 1개 작품 당 보수･유지 관리비

2. 위원회 운영경비

위원회 운영경비는 위원 수당 및 여비, 회의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고, 

해당 추계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례안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인은 시의회 

의원을 위촉하도록 규정(안 제5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인 

시의회 의원 1인을 제외한 14명의 위원에 대한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에 따라 회의당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한다.4) 회의당 운영비는 규모가 비슷한 기존 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20만원으로 가정한다. 위원회 운영경비가 발생하는 연도별 회의 개최 

횟수는 2012년 10회, 2013년 15회로 가정한다. 

4) 행정안전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1. 7)에 있는 ʻ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 

관련 별표9ʼ 상의 ʻ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ʼ에 대한 여비를 참고한다. 이들에 대한 

여비는 통상 11~15만원으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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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사업비

위탁사업비는 유사 사업추진 사례5)를 참고하여 추계한다. 본 추계에

서는 유사사례 중 전시작품 참여작가에 대한 일정 보상비와 학술세미나 

개최비, 개･폐막식 행사 등 동 사업과 관련이 있는 8개의 항목으로 구성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업비 항목별 추계순서를 살펴보면 첫째, 

유사사례에서 추진한 각 항목별 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다음, 

유사사례의 전시규모와 동 비엔날레 사업의 규모를 비교하여, 전시규모를 

기준으로 한 조정계수를 추정한다.6) 둘째, 동 조정계수를 유사사례의 

각 사업비 항목에 곱하여, 동 비엔날레 사업에 대한 항목별 사업비 규모를 

추정한다. 셋째, 8개 사업비 항목 중 임차료와 기반조성공사비는 별도로 

산출한다. 임차료는 000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상지역의 1m2당 평균임

차료에 사무실 임차면적을 곱하여 산출하고, 기반조성공사비는 전술한 

유사사례의 전시공간 1m2당 평균공사비에 전체 전시공간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4. 사후 전시작품 관리비

비엔날레 개최 이후 전시작품 관리비는 유사사례7)의 총 작품관리비를 

총 전시작품 수로 나누어 1개 전시작품당 관리비단가를 산출하여 적용

하되, 추계기간 중 관리비단가는 매년 3%씩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동 

사업에서는 비엔날레 개최 이후 관리대상 전시작품 수를 150개로 예상

하고 있다.

5) ｢000군 000 작품 전시회 사업｣의 사례를 참고한다.

6) 예를 들어, 유사사례의 전시규모를 100으로 보았을 때, 동 비엔날레 전시규모가 80이라고 

하면, 유사사례 홍보비 3,875만원에 0.8을 곱하여 동 사업의 홍보비(3,100만원)를 산출

하는 방식이다. 

7) 00시 조각 작품공원의 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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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계결과

조례안에 따라 조각비엔날레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탁기관을 

통하여 비엔날레 전시사업을 수행하며, 비엔날레 이후 기 설치된 작품의 

관리를 수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2012~2016년간 신규 재정소요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3,300만원과 13억 5,900만원, 이후에는 매년 

4,800~5,100만원 수준이며, 향후 5년간 총 재정소요는 15억 4,000만원

으로 추계되었다.

 [표 1] 조각 비엔날레 조례안에 따른 신규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안 제3조 및 안 제17조)
23    35  - -  -      58

위탁사업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10  1,324 - - - 1,334 

 - 참여작가 보상 -   995 - - -   995

 - 학술세미나 -   255 - - -   255

 - 홍보비 -    31 - - -    31

 - 부대행사 -    20 - - -    20

 - 작품운반비 -   10 - - -   10

 - 기반조성 공사비 -    58 - - -    58

 - 임차료 -    49 - - -    49

 - 업무추진비 10    35 - - -    35

사후 전시작품 관리비

(안 제16조)
 -     - 48 49 51   148 

합  계 33  1,359 48 49 5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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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시장이 무상급식과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자녀에게도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지원

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3항)하고 있다. 동 조례안에 따라 00시의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160% 이상 가구의 다자녀가 무상급식 대

상자로 추가되면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급식비 단가(1일 1식)는 초등학교 2,100원, 중학교 2,500원으로 

설정하며, 연간 무상급식 제공일수는 180일을 적용한다. 

2) 2010년 기준 00시 주민등록인구 수 대비 동(洞) 지역 다자녀 학생 

수 비중과 동(洞)지역 다자녀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대상자 수 

비중은 추계기간 중 변함이 없다고 가정한다.

3) 추계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나, 이후에도 재정

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3. 비용추계 결과

조례안에 따라 00시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160% 이상 

가구의 다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에 발생하는 연간 추가재정

소요는 2012~2016년간 매년 8억~9억원 수준이며, 향후 5년간 총 

추가재정소요액은 42억 8,700만원으로 추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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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조례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추가재정소요

(안 제5조)
807 832  856  882  910 4,287

4. 재원조달방안

재원은 000과 000를 통하여 조달한다. <중략> 

 [표 2] 조례안에 따른 비용 재원조달방안: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의존

재원

보조금

지방교부세

000세

소 계

자체

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000세

소 계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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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기존의 무상급식 대상자는 00시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다자녀와 

동(洞) 지역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60% 미만 가구의 

다자녀로 한정되었다. 동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자녀에게도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에 따른 

비용요인은 기존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00시의 동(洞지)역 

거주하며 최저생계비 160% 이상 가구의 다자녀에 대한 급식비가 될 

것이다.

비용추계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자 수에 급식비 단가와 1년간 

급식일수를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이 때, 지원대상인 초･중학생에 대한 

급식비 단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 

급식비를 분리하여 추계한 다음, 이를 합계한다. 급식은 1일 1식이 제공

되며, 1년간 급식일수는 180일로 설정한다. 이상의 추계방법을 요약하면, 

아래 <비용추계 산식>과 같다.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최저생계비 160% 이상 가구 다자녀 수 (A )
1) ×

급식단가(1일 1식) × 연간 급식일수(180일)]

단, 는 초등학생, 중학생

주: 1) A  = 추계인구 수 ×조정계수 × 00시 주민등록인구 수 대비 동(洞) 지역 다자녀 
학생 수 비중 (2010년 기준) × 00시 동(洞)지역 다자녀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대상자 수 비중 (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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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자 수

2012~2016년의 추계기간 중 지원대상자 수 추계는 첫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별 추계인구) 상의 00시 초등학생(만6~11세)과 

중학생(만12~14세) 추계인구를 추출한 다음, 추계치와 실제치를 보정

하는 조정계수8)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중 00시 초･중학생 수를 구한다. 

둘째, 2010. 2월 기준 00교육지원청 자료에 근거하여, 2010년 기준 

주민등록 상 인구 수 대비 00시 동 지역 다자녀 학생 수 비중을 초･중학생

으로 분리하여 산출한다.9) 동 비중이 추계기간 중 변함이 없다는 가정과 

함께, 앞에서 산출한 00시 2012~2016년간 초･중학생 수(추계치)에 

곱하여 00시 동(洞) 지역 다자녀 학생 수를 산출한다. 셋째, 2010. 2월 

기준 00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동(洞)지역 다자녀 학생 중 무상급식 

대상(최저생계비 160% 미만 가구의 다자녀)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약 50%로 나타났다. 본 추계에서는 동 비중이 추계기간 중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앞에서 산출한 00시 동(洞) 지역 다자녀 초･중학생 

수(추계치)에 동 비중을 곱하면 추계기간 중 초･중학생별 지원대상자 

수를 구할 수 있다. 

8) 조정계수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연도(2001~2010년간) 통계청 ｢장래인

구추계｣(시도별 추계인구) 상의 00시 추계인구 중 초등학생(만6~11세)과 중학생(만

12~14세) 추계인구 수를 추출한다. 그 다음, 동 기간 ｢주민등록인구통계｣(시군구별 주민

등록인구) 상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인구 수를 추출한다. 추출된 추계인구 수와 주민등록인

구 수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 지를 나타내는 2001~2010년간 초등학생 수 및 중학생 

수 평균조정계수를 산출한다. 둘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별 추계인구) 상의 

2012~2016년간 00시 초등학생과 중학생 추계인구 수를 추출한 다음, 앞에서 산출한 

2개 평균조정계수를 초등학생 및 중학생 추계인구 수에 곱하여, 조정된 추계인구 수를 

산출한다. 이는 추계인구 수와 실제 인구 수(주민등록인구 수)의 차이가 향후에도 지속된

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9) 2010. 2월 기준 00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동(洞)지역 다자녀 학생은 총 4,077명이며, 

이 중 초등학생은 3,067명, 중학생은 1,0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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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식비 단가 및 급식일수

동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00시와 협의를 거쳐 2012년 1일 1식 급식비 

단가를 초등학생 2,100원, 중학생 2,500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간 

급식일수 180일을 적용하였다. 단, 추계기간 중 급식비 단가는 국회예

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10)을 적용하였다.

4. 비용추계의 결과

조례안에 따라 00시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160% 이상 

가구의 다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에 발생하는 연간 추가

재정소요는 2012~2016년간 매년 8억~9억원 수준이며, 향후 5년간 

총 추가재정소요액은 42억 8,700만원으로 추계되었다.

 [표 1] 조례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추가재정소요

(안 제5조)
807 832  856  882  910 4,287

 - 초등학교 580 598 615 634 654 3,081

 - 중학교 227 234 241 248 256 1,206

10)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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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은 A시 희망복지재단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안 제3조), 시장은 

재단의 기본재산 형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출연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하고 있다. 동 조례안에 따라 출연금 및 운영비 

등의 신규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A시 희망복지재단에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대상 및 사업량 

등은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파악이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유사한 사례로 00도 B시 복지재단을 참고하여 추계한다.

2) 추계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며, 이후에도 재정

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3. 비용추계 결과

조례안에 따라 A시 희망복지재단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신규재정소요는 2012~2016년간 매년 5.3억~5.8억원 수준이며, 향후 

5년간 총 재정소요는 26억 2,600만원으로 추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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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희망복지재단 설치･운영 시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신규재정소요

(안 제3조 및

안 제11조)

586 531  546  563  582 2,626

4. 재원조달방안

재원은 000과 000를 통하여 조달한다. <중략> 

 [표 2] 조례안에 따른 비용 재원조달방안: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의존

재원

보조금

지방교부세

000세

소 계

자체

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000세

소 계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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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본 추계의 대상은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조성 및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동 비용규모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인 재단 인원 

규모는 A시청 관계자와 협의하여 4명 규모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재정소요 항목은 출연금(기본재산),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임차료, 

자산취득비 등 6개로 구분하여 추계한다.

비용추계 산식

신규재정소요 = 출연금1) + 인건비2) + 경상운영비3) + 사업비4) + 임차료5) +

자산취득비6)

주: 1) 출연금 = 00도 B시 복지재단 출연금 ×(A시 기초생활수급자수 ÷
00도 B시 기초생활수급자수)

2) 인건비 = 기준인건비 ×(1 + 인건비상승률) × 000시 복지재단 예상인원
3) 경상운영비 = 인건비 총액 대비 운영비 비중(2012년 기준)
4) 사업비 = 인건비 총액 대비 사업비 비중(2012년 기준)

5) 임차료 = 임차면적 × 00지역 제곱미터당 임차료 × (1 + 임차료 상승률)
6) 자산취득비 = 00시 00동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자산취득비 ×

00도 00시 복지재단 인원 × (1 + 물가상승률)

2. 출연금

조례안에 따른 출연금은 기본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재원이다. 출연금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동 재단에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대상 및 사업량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 단계에서 이같은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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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00도 B시 복지재단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하되,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수의 상대적인 

크기를 감안하여 출연금의 규모를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사

사례인 00도 B시 복지재단의 총 출연금 규모는 2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1년 현재 기본재산은 1억 8,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 [표 1]에 제시된 00도 B시 주민등록인구 수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수 비중과 00도 B시 복지재단의 총 출연금 규모를 감안하면, A시 희망

복지재단의 총 출연금 규모는 15억 5,000만원이 된다.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5년 동안 동 출연금을 모두 형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간 

3억 1,000만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표 1] 000시 및 경기도00시 저소득층 비교 

(단위: 명, %)

주민등록인구 수
(a)

기초생활수급자 수
(b)

기초생활수급자 비중
(b/a)

A시 228,355 3,931 1.7

00도 B시 505,838 5,056 1.0

3. 기타 재정소요

출연금을 제외한 5개 재정소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재단의 정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4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행정안전부)｣기준

인건비에 따라 1인당 3,000만원으로 가정하고, ｢NABO 재정기준선 

전망｣11)에서의 공무원인건비 상승율을 적용하였다. 둘째, 경상운영비

(업무추진비 + 운영비)와 사업비는 00도 B시 복지재단의 인건비 대비 

비중을 적용하였다.

11)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기준선 전망｣, 2008. 4.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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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산취득비는 희망복지재단의 사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컴퓨터, 

사무용품, 기타물품 등 각종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환경 측면에서 유사사례로 참고할 수 있는 서울 C동 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의 2008년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1,500만원)에 국회예산

정책처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다. 단, 동 비용은 취득한 자산의 내구

연한을 고려하여 취득연도인 2012년 한 해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넷째, 임차료는 서울 D복지재단의 사례12)를 참고하여 추계

하였다. A시의 임대료 및 임대료상승률은 국토해양부,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오피스 매장용빌딩 임대료조사 보고서｣
를 참고하여 A시와 인근지역인 E지역 오피스 환산임대료 54천원/㎡

(2010년 기준) 및 임대료 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4. 추계결과

조례안에 따라 A시 희망복지재단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신규재정소요는 2012~2016년간 매년 5.3억~5.8억원 수준이며, 향

후 5년간 총 재정소요는 26억 2,600만원으로 추계되었다. 

 [표 2] 조례안(안 제3조 및 안 제11조)에 따른 신규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출 연 금 310 310 310 310  310 1,550 

인 건 비  128 138 147 158 169  741 

운 영 비   46  49 521   56   60 263 

임 차 료 0.30 0.31 0.31 0.32 0.33 1.57 

자산취득비   70     -  -      -  -  70 

합  계 586 531  546  563  582 2,626 

12) 동 재단의 임대면적은 105.8㎡(정원 8명)이고 정원 1인당 13.2㎡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4명이 근무하는 경우에 산술적으로 53㎡의 공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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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 관련 법령

Ⅰ. 국회법 제79조의2

Ⅱ. 국가재정법 제87조

Ⅲ.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0조

Ⅳ.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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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법

제79조의2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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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5장 재정건전화

제87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

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37

부록2 비용추계 관련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장 재정건전화

제40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1.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2. 재정소요추계의 내역

가. 재정부담 수반의 요인

나. 추계의 전제

다. 추계의 결과

라. 추계의 상세내역

3. 작성자

② 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0.7.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제3항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0.7.9>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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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7.9>

1. 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법령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이 1 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밖에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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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2006. 9. 8 국회규칙 제135호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국회법」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

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ʻʻ비용추계서ʼʼ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

감소액(이하 ʻ̒비용ʼ̓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ʻ̒비용추계ʼ̓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ʻʻ재정지출ʼʼ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국가재정법」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ʻʻ기금ʼʼ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ʻʻ재정수입ʼʼ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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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의 내용･서식 등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하위 법령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

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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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용추계 값의 표시 등 비용추계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정부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수입, 세외

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정부내부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35호, 2006. 9. 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가재정법｣에 관한 경과규정) 제2조제2호 중 ｢국가재정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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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2006. 9. 26 국회규정 제594호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이하 

ʻʻ규칙ʼʼ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재정

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의 결과, 부대의견, 작성자, 비용

추계의 상세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구체적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수반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당해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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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이나 개인 등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6.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

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한다.

제4조 (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직접적인 재정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재정부담 및 파급효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는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의 값은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표시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

에는 일정범위로 나타낼 수 있다.

④ 비용추계는 원칙적으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재원조달

방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재원조달방안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민간 

등의 재원분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특별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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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594호, 2006. 9.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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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운영규정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제11조 (입법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조) ③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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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제5조 (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

거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지출증가

2.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법률에서의 재정소요추계 규모보다 재정부담이 

현저히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안에 재정소요

추계의 내역을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법령안의 성격상 재정소요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③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안명 및 관련 조문

2. 재정소요추계의 내용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의 결과

다. 재원조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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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비용추계 관련 법령

3. 작성자

4.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0.14.]

제6조 (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① 제5조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법령안의 내용 중 재정부담증가사항에 

대하여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정부담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의 대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직접

적인 재정부담이 연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④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

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

관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4]

제7조 (재원조달의 방법표시) ①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추계된 재정부담에 상응

하는 재원조달의 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의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등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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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소요추계서 작성대상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

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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